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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간 사
2004년부터 남북을 연결하게 된 국도 1호선과 7호선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개
성과 금강산을 다녀오고 있다. 경의선 철도의 시범운행과 개성관광이 본격적으
로 이루어지게 되면 개성은 우리에게 더 가깝게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것이 도로를 통해 남북이 연결됨으로써 가능해진 일이다.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
의 해결과 연계해서 우리의 수도권과 평양을 연결하는 송전망 건설을 제안한 바 
있다.  
이것은 남북을 연결하는 인프라가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한반도
의 안보위협을 해소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갖는 남북인프라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
문별 접근보다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도로와 철도 그리고 통신망과 전력망 
등은 서로 긴밀한 연계하에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개성공단의 사례를 통
해서도 알 수 있다. 
개성공단이 성공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성으로의 입출입 등 
통행이 자유로워야 하고 전력 등 생산활동에 필요한 인프라기반이 안정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물리적 인프라의 구축과 이러한 인프라가 효율
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함을 
ⅱ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인프라협력을 위한 통합적 접근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향후 남북교류협력이 확대될 경우에 북한의 서해안은 개성과 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교통축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고, 동해안은 금강산과 원산 그리고 나선
을 연결하는 교통축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교통축의 개발은 에너지와 
통신 등 타 인프라부문의 개발과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한반도에 통합적인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인프라협
력 역시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원의 동북아연구팀 연구진들은 국내외 관련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1년간 남
북인프라 협력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과제와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계량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남북인프라
협력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남북협력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가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남북 당국간의 협력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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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문
현재 북한의 인프라 개발은 남북교류협력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측면에서 
핵심적인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개발프로그램 폐
기를 전제로 200만 kW의 송전을 제안한 상태이며,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여
국들도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경우 에너지 지원 등 경제지원을 약속한 바 있
다. 이처럼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인프라관련 사업들은 단순히 경제
적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치군사적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경
제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전력 등 에너지의 확보와 수송망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인프라 개발은 북한에게도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
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인프라 개발은 단순히 일개 국가의 물리적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차원의 인프라 구축과도 연계되어 있으며, 남
북경제의 통합과 동북아경제통합이라는 거시적인 지역경제통합의 흐름속에서 
개발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남
북간 인프라협력의 우선순위설정과 연계추진방안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협력방
안을 모색하였다.     
최근 북한은 나선(나진․선봉)과 중국 훈춘간의 도로현대화를 위해 공사비용 
iv
조달과 항만이용권 제공을 연계한 중국자본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
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 지역개발 등 타 부문과의 연계가 필요하고 또 이것이 가
능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특구의 인프라 개발과 주변
지역의 연계개발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협동연구자로
서 참여한 서울대학교 김의준 교수와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박사 그리고 한
국교통연구원의 권영인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연구보고서의 완성도를 높
이기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은 원내외 심의위원들에게도 연구진을 대신해서 감
사를 드린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과정에 기꺼이 참여해주신 북한전문가들
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한반도에 통합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은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해 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2005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이상준 연구위원      
v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서  론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진정한 가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차원의 통합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차원의 인프라
개발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고려하에
서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 핵무기개발프로그램
(이하 북핵)관련 6자회담이 일정한 성과를 거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정부
는 한반도 차원의 종합적인 인프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및 연계추진 
등 통합적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과 관련한 우
리 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남북인프라협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문이라 할 수 있는 교통, 에너
지 등 2개 부문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남북교류 및 경제통합의 
발전상황을 감안하여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단기), 확대단계(중기), 정착단계
(장기) 등 세 단계로 설정하되,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 및 확대단계 등 중단기에 
초점을 맞춘 통합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인프라협력의 통합적 추진방안 도출을 위해 에너지경제연
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국내 관련 연구기관 및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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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련전문가들과 협동연구를 실시하였다. 인프라협력의 우선순위는 국내 북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인프라 개발의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 그
리고 비용 및 정책적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남북인
프라협력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역할과 지원방향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2장에서 연구의 중심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남북인프라협
력의 통합적 추진 개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인프라협력 실태를 통합적 협력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분단상황하에서 인프라협력을 추진한 동서독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제3장의 남북인프라협력의 실태 평가결과와 제4장의 동서독 사례 
시사점을 토대로 향후 추진해야 할 남북인프라협력의 과제가 제시되었다. 
제6장에서는 제5장에서 제시된 남북인프라협력의 과제를 중심으로 통합적 추
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7장에서는 남북인프라협력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향후 
연구과제 그리고 정부에 대한 몇 가지 정책건의사항을 제시하였다.     
제2장 남북인프라협력의 통합적 추진 개념
남북인프라협력은 ‘중단기적으로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확대에 기여하고 장기
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시설부문의 남북간 상호협
력’을 의미한다. 남북인프라협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인프라개발구도하에서 체계적으로 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재 남북인프라
협력은 한반도 차원의 장기적인 인프라개발구도에 대한 논의나 합의 없이 철도, 
도로, 해운, 통신 등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인프라협력의 통합적 추진을 위해서는 인프라 협력을 위한 ‘통합적 체계’
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통합적 체계’는 인프라 협력을 위한 수직적 
위계(hierarchy)와 수평적 연계(linkage)를 중심으로 구축될 수 있다. 인프라협력의 
수직적 위계측면에서는 교통, 에너지 등 인프라협력 과제들의 우선순위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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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수평적 연계측면에서는 개별 인프라사업간의 연계, 협력주체의 연계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인프라 협력의 우선순위 설정과 연계추진이 ‘통
합적 체계’의 기본구도인 것이다. 인프라협력 과제들의 우선순위 설정은 거시적, 
미시적 측면의 협력수요와 비용 그리고 정책적 실현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소들
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수평적 연계는 일차적으로 교통, 에너지 등 개별 
인프라부문들의 상호연계 및 인프라와 지역개발의 연계 등 협력부문의 연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협력사업과 제도 그리고 인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도 수
평적 연계의 주요 내용이다. 또한 남북한 정부와 외국 정부 그리고 국내외 민간
기업의 연계 등 협력주체의 연계와 남북인프라협력을 통해 남북경제통합뿐만 아
니라 한반도의 공간적 통합 그리고 동북아의 경제통합도 도모한다는 협력목표의 
통합적 연계도 주요 내용이다. 
<그림 1> 통합적 남북인프라협력의 기본구도
본 연구에서는 인프라협력의 수직적 위계(우선순위)와 수평적 체계(연계)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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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적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남북인프라협력의 기본구도로 
설정하였다.   
제3장 북한의 인프라 및 남북인프라협력 실태  
□ 북한의 인프라 실태 및 남북인프라협력 추진실태
북한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국제정세의 급변으로 인한 경제위기로 인프라부문
의 침체와 낙후가 심화되어 왔다. 특히 에너지와 교통부문의 침체는 산업생산의 
침체와 악순환구조를 형성하면서 북한경제의 최대 현안이 되었다. 현재 남북간
에 이루어지고 있는 인프라협력사업 가운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은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연결사업과 개성공단 건설사업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경의선(국도1호선) 및 동해선(국도 7호선) 도로연결사업은 공사가 완료되
어 개성공단 건설 및 금강산육로관광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개성공단개발과 관련하여 전력은 시범단지에 1만 5000kW의 전력을 전신주를 
세워 전력을 공급하는 배전방식을 통해 2005년 3월 16일부터 지원되고 있다. 1단
계 본 단지 100만평에 대해서는 남측으로부터의 송전방식으로 10만kW의 전력을 
2006년말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통신은 유선 200회선이 2005년 12월 28일부터 시
범단지와 남측을 연결하고 있다.  
금강산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프라 협력은 육로 교통망과 통신망 연결을 들 
수 있다. 통신망의 경우 현재 국제회선 10회선이 공급되어 있는데, 향후 50회선
으로 증설될 예정이다. 현재 남북간 선박운행은 3개의 정기선과 부정기선이 운행
되고 있다. 해운을 통한 대북교역액은 2000년 전체 액수의 99.1%를 차지할 정도
로 절대적이었으나 최근 육로와 항공기를 통한 교역이 늘며 2004년에는 전체 교
역액의 6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남북인프라협력의 성과 및 문제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남북인프라협력은 한반도의 단절된 인프라 복원의 기반
을 마련하였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남북교류협력 거점의 확보에 크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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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남북간의 상호신뢰 기반 구축에도 기여하는 등 적지 않
은 성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남북인프라협력은 한반도의 
장기적인 개발구도하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개별 사업별(case by 
case)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남북인프라협력과정에서 사업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이루
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인프라협력과정에서 필수적인 북한의 관련인력의 
확보도 미흡한 실정이다. 종합해 보면, 장기적인 남북협력의 발전과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남북인프라협력의 전체적인 구도 설정과 통합적인 추진방안 마련이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4장 동서독 인프라협력 사례와 시사점
남북인프라협력의 통합적 추진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처럼 분단상황
하에서 인프라협력을 추진했던 동서독의 사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분단당시
인 1972년에 동서독은「동․서독 정부간 서독과 서베를린간의 민간인과 재화의 
통과교통에 관한 협정 (Transitabkommen)」을 체결하여 여행절차 및 통행을 개선
하였고, 마리엔본(Marienborn)과 베를리너 링(Berliner Ring)간의 고속도로(150 
km) 노면보수 협력사업도 추진하였다. 에너지협력 측면에서는 1988년의 협정에 
따라 공해를 유발하는 동독 하르브케(Harbke)의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대신에 
서독 헬름슈테드(Helmsted)에 새로운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였다. 서독은 동독으로
부터 갈탄을 수입하고, 그 대신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의 에너지협력을 실시하
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약 40년의 동서독 교류협력과정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에 대한 투자사업이었다. 교류협력기간 
확충된 도로와 철도는 지역개발을 위한 중요한 토대로서 기능할 수 있었기 때문
이다. 통합적 인프라협력이라는 관점에서 동서독의 협력사례는 다음과 같은 시
사점을 주고 있다. 동서독의 경우에는 분단기간 동안에 교통부문에 대한 협력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었고, 사업측면의 협력과 제도적인 측면의 협력이 균형 있게 
x이루어졌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통일을 전제로 한 장기적인 
구도하에서 인프라협력이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는 동서독의 경우
와는 달리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 경제통합이라는 거시적인 구도하에서 남북인
프라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다. 
제5장 남북인프라협력의 과제
이 장에서는 제3장에서 검토된 남북인프라협력의 실태 평가와 제4장의 동서독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남북인프라협력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남북인프라협력
의 과제는 거시적 측면(macro aspect)과 미시적 측면(micro aspect)의 협력수요를 
토대로 제시되었다. 거시적 측면에서는 동북아와 한반도차원의 경제협력을 전제
로 한 남북인프라협력의 과제가 도출되었고, 미시적 측면에서는 인프라부문별 
세부 과제가 도출되었다.  
거시적 측면(macro aspect)의 주요 남북인프라협력 과제는 동북아인프라협력과 
관련하여 경원선 또는 동해선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연결, 남북종단 고속
화도로와 아시안 하이웨이(Asian Highway)의 연결, 동북아송유관의 한반도 연결, 
동북아전력연계와 남북한 전력망 연결, 극동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한반
도 연결 등을 들 수 있다. 
미시적 측면(micro aspect)의 경우 에너지부문에서는 석탄 등 발전연료 지원 및 
전력설비 개보수 협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교통부문에서는 물류비용의 절감
을 위한 남북간 육상 및 해상교통망 연결 및 확충을 위한 협력이 우선적으로 필
요하다. 통신부문에서는 개성공단, 금강산 등 교류거점 지역의 통신망 현대화를 
위한 협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북한의 지역별 인프라개발과제들을 살펴보면, 발전시설 및 송전시설의 개보수
나 철도․도로의 개보수 그리고 항만하역시설의 개보수 등이 공통적인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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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남북인프라협력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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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북한의 지역별 인프라 개발 과제





강∼구장) 등의 보수 및 복선화
기존고속도로(평양-원산, 남포-




기존의 대안조력발전소 확충 및 
별도의 화력발전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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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 수계의 수풍발전소, 태평
만, 태천발전소 시설확충 및 화
력발전소 건설
평의선, 평북선, 덕현선, 다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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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신의주항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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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남북인프라협력의 통합적 추진은 인프라협력을 통한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및 외국자본의 대북투자 촉진이라는 목표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인프라
협력은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하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효율성과 호혜
성의 원칙에 따라 통합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인프라
협력은 남북경제협력의 발전과 조화를 이루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하다. 셋째, 남북인프라협력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치외교적, 경제적 관계변화
에 대응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한반도 인프라와 동북아 인프라의 통합을 촉
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넷째, 남북인프라협력은 남북한의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인프라사업과 제도 그
리고 인력 및 기술확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남북인프라협력이 물리적 측면
의 협력과 더불어서 비 물리적 측면(제도, 인력, 기술)의 협력을 통합적으로 추진
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 통합적 인프라협력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
본 연구에서는 남북인프라협력의 수요측면과 공급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해서 협력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전문가 설문조사와 계
량분석을 통해 협력수요측면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였다. 인프라협력의 공급측면
에서는 비용의 규모와 재원의 조달 가능성 그리고 정책적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
하였다. 이렇게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의 검토를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동북아경제협력측면에서는 철도망의 연결과 관련한 
협력이 1순위로 나타났고, 2순위는 항만과 고속도로 연결, 3순위는 천연가스망과 
전력망 연결과 관련한 협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남
북경협의 추진과 관련되어 10년이내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로서는 철
도와 전력(1순위), 도로와 전력(2순위), 전력과 산업단지(3순위)의 순서로 나타났
다. 이것은 교역과 투자를 위해 무엇보다도 철도와 도로 등 육상교통시설과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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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협력이 시급함을 의미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와 정보통신 그리고 물류시설의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었다. 
<표 2> 남북경협관련 주요 인프라협력 부문
                                                                        (단위 : %)
구    분
중단기(10년이내) 장 기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①철    도 46.7 19.2 5.8 9.2 5.8 3.3
②도    로 12.5 30.0 8.3 14.2 5.0 4.2
③항    만 1.7 4.2 13.3 15.0 12.5 6.7
④공    항 0.0 1.7 0.0 3.3 6.7 6.7
⑤정보통신 2.5 9.2 10.8 15.8 17.5 11.7
⑥전    력 26.0 16.7 22.5 10.8 5.0 8.3
⑦가스/석탄/석유 0.0 3.3 7.5 1.7 11.7 8.3
⑧산업단지 5.0 6.7 16.7 16.7 13.3 16.7
⑨물류시설 0.8 2.5 7.5 6.7 13.3 19.2
⑩생활편익시설 0.0 0.8 1.7 0.8 3.3 9.2
무 응 답 4.8 5.7 5.9 5.8 5.9 5.7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두 개발축이라 할 수 있는 동해안축과 서해안축의 교통
인프라개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어느 축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큰 것인가를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대북송전의 경제적 효과도 분석함으
로써 간접적으로 교통부문과 에너지부문간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 철도 및 전력 공급에 대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도
로(철도)의 대안1은 북한 동부지역의 도로(철도)시설을 개발하는 방안으로 원산
에서 청진, 혜산의 도로(철도)를 확충하는 방안이고, 대안2는 북한 서부 지역의 
도로(철도)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신의주, 강계, 개성을 연계하는 방안이다. 
분석결과 대안1의 도로개발은 현재에 비해 북한의 제조업부문 부가가치를 
0.027%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안2의 도로개발에 따른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0.238%로 추산되었다. 북한의 철도개발 효과도 도로개발과 유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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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2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설의 투자비를 고려하지 않
는다면 북한의 서해안 축의 교통로 개발이 동해안 축의 교통로 개발보다는 북
한의 제조업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부문의 협력대안은 남한 전력대비 대북 송전 규모를 기준으로 설정하였
는데, 총전력 대비 10%, 20%, 30% 지원을 각각 가정하였다. 남한에서 북한으로 
남한의 총전력량 대비 10%를 북한에 공급한다면 북한의 제조업 부가가치는 
1.328% 정도 증가하며, 20%의 경우에는 2.676%, 30%의 경우에는 4.043%의 제조
업 부가가치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가가치 증대효과를 산정하
는데 있어서 도로 및 철도의 개발비용, 전력의 북한 송전비용 등이 고려되지 않
았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시설간 투자효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송전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발전 시설을 확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력
의 대북 지원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철도나 도로에 비해 크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계량적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북한의 인프라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은 전력(에너지)-도로․철도(교통)의 순서로 추진하는 것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급측면에서는 인프라 개발의 비용과 재원조달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소요되면서 재원조달 가능성도 높은 과제
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력생산과 석유정제부문을 중심으
로 북한의 에너지 인프라 개발의 비용을 검토해본 결과 개보수와 신규 건설을 
모두 포함할 경우 2010년까지 1조 8696억원 그리고 2020년까지 총 21조 664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도로와 철도 그리고 항만을 중심으로 북한의 교
통인프라 개발비용을 추정해 본 결과 총 투자액은 2010년까지 4790억원∼7690억
원, 2015년까지 추가로 27조 6160억원∼36조 6320억원, 2020년까지 추가로 63조 
552억원∼79조 6105억원 등 총 91조 1502억원∼117조 1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비용측면을 종합해 볼 때, 2010년까지는 교통부문의 투자소요액이 에너지부문
에 비해 적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2020년까지의 전체 투자소요액은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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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이 에너지부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인프라협력의 추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정
책적 실현가능성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 등 한반도의 주요 정책현안을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 실현 가능한 인프라부문의 협력은 전력 등 에너지부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설문조사결과는 교통부문의 협력 우선순위가 높
게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적 효과나 정책적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에너지부문
의 협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다.  
협력수요, 경제적 효과, 정책적 실현가능성과 협력수요 등을 종합해 볼 때, 남
북경제통합의 초기단계(단기)에는 도로, 철도의 연결사업과 항만시설 보수 등 교
통부문의 협력과 더불어서 송전 및 전력시설의 개보수 등 에너지부문의 협력도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북송전과 일부 발전소시설의 현대화 등은 최
우선적인 과제로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의 검토결
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인프라협력의 시나리오를 설정할 수 있
을 것이다. 
지금부터 5년이내인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소
요되며, 남북협력기금 등의 조달이 가능한 전력과 교통부문의 부분적인 개보수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성-평양구
간의 철도 및 도로의 현대화를 본격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남포항과 
원산항의 하역시설 개보수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선과 핫
산(Khasan)을 연결하는 철도 및 도로망의 확장사업과 신의주와 단동을 연결하는 
새로운 철교의 건설도 시작되는 것이 필요하다. 전력과 통신은 개성과 금강산을 
중심으로 남북연결망과 주변지역 연계망을 단계적으로 확충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종합해보면, 이 단계에서는 남북접경지역과 북․중, 북․러지역에서 북
한의 인프라 개선이 중점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단계에는 북핵문제 해결과 연계된 인프라개발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핵폐기의 검증단계에 따라 인프라협력을 확대해 가는 단계적 접근이 이 시
기에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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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금부터 5년 이내 추진해야 할 남북인프라협력
지금부터 5년 이후 10년 이내인 남북경제통합 확대단계에는 개성, 금강산 등 
경제특구와 북한내 주요 배후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과 통신망 그리고 전력망을 
확충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남포와 신의주, 함흥과 청진 
등 주요 연안도시의 항만시설 현대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초기 
5년 동안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협력이 이루어졌다면, 이 단계에는 연안 주
요 도시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남북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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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금부터 5년 이후 10년이내 추진해야 할 남북인프라협력
□ 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연계 추진방안
통합적인 남북인프라협력을 위해서는 인프라개발의 우선순위 설정과 더불어
서 인프라 부문간의 연계 그리고 인프라와 지역개발의 연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xix
인프라개발과 제도 및 인력확보간의 연계도 필요하다. 철도가 주요 수송수단인 
북한의 여건과 대부분의 철도가 전철화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교통과 에너
지부문의 연계개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도로와 통신부문의 연
계개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부문과 에너지부문을 연계한 남북협력 추진의 향후 가능한 
시범사업으로서 북한 최대의 마그네사이트광산인 함경남도 단천군의 용양광산 
개발과 배후교통망 개선을 연계하는 사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경제특구를 중
심으로 인프라개발을 추진한 후 단계적으로 주변지역의 지역개발과 연계하여 인
프라를 개발하는 시범사업으로서 개성공단과 황해도지역의 인프라 연계개발사
업을 제시하였다. 
<그림 5> 개성공단과 황해도지역의 인프라 연계개발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개발되는 전력 및 철도, 도로의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해
주, 사리원 등 황해도 지역의 주요 거점도시들과 연계함으로써 특구개발의 효과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계추진방안은 
xx
금강산, 나선, 신의주 등 타 경제특구의 개발에도 적용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남북인프라협력과 동북아인프라협력의 연계측면에서 대
북송전과 대남송전의 연계를 제안하였다. 우리가 북핵문제 해결과 연계해서 제
안한 200만kW의 대북송전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으로부터 북한을 
경유해서 남한까지 이어지는 대남송전이 동시추진과제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
다. 이를 통해 북한은 에너지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
며, 우리도 하절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대남 송전망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천연가스망 등 타 에너지협력사
업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 남북전력협력과 동북아전력협력의 연계: 전력의 상호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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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남북인프라협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인프라개발과 지역개발
의 연계 그리고 접경지역 특구개발과의 효율적 연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남북인프라협력은 제
도와 인력의 확보와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제7장 우리 정부의 과제
□ 우리 정부의 역할
남북인프라협력의 통합적 추진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
데 하나는 내부적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외부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도 이끌어낼 수 있는 인프라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의 최대 안
보현안이라 할 수 있는 북핵문제의 해결과 연계된 정책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
한 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핵문제의 해결과 인프라협력의 
연계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남북인프라협력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지원전략
(단위 : %) 
구          분 응    답    비    율
① 핵문제 등 정치군사적 요인과 상관없이 지원 30.0
② 핵문제 등 정치군사적 문제와 연계해서 신중하게 추진 67.5
③ 잘 모르겠음 0.8
   무 응 답 1.7  
남북경제협력의 초기단계 및 확대단계에는 핵문제와 연계된 인프라협력과 국
제사회의 대북인프라 투자 및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역
할을 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제협력 정착단계에서는 민간이 인프라협력을 주도
하고 정부는 이것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결과 남북인프라 협력을 위한 사업은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91.7%)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남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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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 협력과 관련한 주변국과의 협력에 있어서 미국(1순위 58.3%)과 중국(2순위 
38.3%)이 중요한 협력파트너로서 지목되었다. 
□ 정부의 지원 원칙 및 기타 과제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남북인프라협력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지원은 남북
협력의 호혜성(47.5%)과 지원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34.2%)의 원칙하에서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인프라협력에 대한 바람직한 정부의 지원형태
는 금융지원(45.8%)과 세제지원(36.7%)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위한 재원은 국제금융의 차입과 정부의 보증(50.8%)방식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의 지원 범위는 전체 사업비의 50%이내가 바람직한 것으로
(82.5%)나타났다. 이것은 정부재정을 통한 지원에 있어서 신중한 추진이 필요함
을 의미하고 있다. 
남북인프라협력의 통합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향후 본격적인 대북 인프라 투자가 진행될 경우, 이와 관련한 남북교류
협력관련 규정들의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대규모 인원과 
물자가 상시적으로 남북접경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통신, 
통행과 관련한 보다 종합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서 남북인프라협력의 통합적 추진과 관련하여 별
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별도의 기구는 우선 우리 
정부차원에서 구성한 뒤 북측과 공동으로 통합기구를 구성하는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협력이 다각화되고 심화되는 단계에
서는 보다 전문화된 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남북인
프라협력위원회(가칭)’와 같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고려
될 필요가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한 전력, 항만, 철
도 및 도로, 통신 등 인프라부문의 개발을 위한 세부협력방안이 보다 심도 있게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남북인프라협력위원회(가칭)’는 북핵 6자회담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경우 예상되는 다자간 대북지원 협력체를 주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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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한 인프라 지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
우 이에 대한 재원은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별
도의 ‘남북인프라협력기금(가칭)’을 조성하여 남북경제통합의 초기단계에 집중
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북핵문제가 해결된 남북경제통합 확대단
계부터는 국제사회의 참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보다 규모가 확대된 ‘한반도인프라협력기금(가칭)’의 구성도 예상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남북인프라협력과 관련해서 별도의 제도와 기구
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5%에 달하였다. 
제8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남북인프라 협력의 우선순위 설정 및 연계를 중심으로 한 통합
적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협력의 수요와 경제적 효과 그리고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본 결과 전력부문의 협력을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인 교통부문 
협력도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설문조사와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를 종합해 본 결과 서울-평양-신의주 등 북한 서해축의 교통부문 
협력이 서울-원산-나선 등 동해안축의 협력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정책당국에 다
음과 같이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한반도 인프라협력의 장기비전하에 일
관성 있는 대북 인프라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핵 6
자회담의 합의사항 가운데 하나인 대북 에너지지원을 위해서도 현 단계에서 한
반도 인프라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master plan)이 범 정부차원에서 준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 정부의 역할과 지원은 남북인프라협력의 기반을 조성
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의 재정지원은 반드시 공적 
자금이 투입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한정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현재의 남북협력기금은 그 성격과 규모가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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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협력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프라 기금을 조성
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넷째, 한반도 인프라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남북이 공동으로 구축해가는 노
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북측에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우리측에서도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성공단내에 남북인프라협력관련 인력의 교육과 훈련
을 담당할 종합적인 ‘남북기술교육센터(가칭)’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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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1
 서  론
이 장에서는 남북인프라협력의 통합적 추진 필요성 등 연구의 배경을 소개하고 연구
의 목적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도 제시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를 맞은 한반도가 동북아 교류협력의 새로운 거점으로서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남북분단의 극복이라는 민족적인 과제의 해결과 더불어서 한반도
에 경쟁력 있는 경제협력권을 구축하고 인프라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해
결하면 좋고 해결 안 되도 그만인 선택적 과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차원에서 반드
시 해결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동북아에서 한반도가 정치적, 경제적인 
불안정지대로 머무를 경우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영원히 뒤쳐질 수밖에 없기 때
문이다.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진정한 가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차원의 통합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한반도 차
원의 인프라 구축은 경제적으로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북한의 핵무기개발프로그램(이하 북
핵)의 폐기와 대북 경제지원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는 6자회담을 통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반도 차원의 인프라 개발은 동북아에서 갈등과 반
목의 역사를 극복하는 커다란 의미도 있다. 일본의 대륙진출을 위해 건설되었던 
경의선 철도가 다시 복원되는 것은 단순히 단절된 교통망의 복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침략과 전쟁의 어두운 과거의 그늘을 걷어내고 평화와 화해 
그리고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적 의미도 갖는 것이다. 이처럼 한반
도 차원의 인프라의 개발은 경제적, 정치군사적, 역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하나의 통합된 인프라를 구축하
는 과업이 다층적이고도 복합적인 요소들에 대한 고려 하에서 신중히 추진될 필
요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2000년 6․15정상회담 이후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가 연결되고 개성공
단이 건설되어 남측으로부터 전력이 공급되는 등 남북간의 인프라 연결에 적지 
않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북인프라협
력의 미래가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북핵문제 외에 남북인프
라협력의 종합적인 추진구도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없는 것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제는 부문적이고도 국지적인 측면에서 남북간의 인프라협력을 추진하는 
초보적 단계를 벗어나서 한반도 전체의 통합적인 인프라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
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북핵 6자회담이 일정한 성과를 거둘게 될 경우 우리 정부
는 포괄적인 대북경제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1) 이러한 포괄적인 대북경제지원
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너지를 포함한 인프라지원이 될 
것이다. 인프라지원이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 단계에
서 한반도 차원의 종합적인 인프라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하에 진행되었다. 첫째, 남북경제
협력2) 및 동북아경제협력의 활성화와 장기적인 경제통합을 뒷받침하기 위해 남
1)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9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비해 포괄적인 대북경제지원
계획 수립을 언급한바 있다.  
2) 여기에서 남북경제협력은 남북간에 이루어지는 교역, 투자 등 경제적 교류와 관련된 포괄적인 협력
을 의미한다. 2005년 7월에 북한에서 채택된 ‘조선사회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 제2조에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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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인프라협력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및 연계추진 등 통합적 추진방안을 제시한
다. 둘째, 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한다. 남북인프라협력이 부문별로 진행됨에 따른 비용낭비를 방지하고 남북
경제협력과 동북아경제협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통합적 접
근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남북인프라협력이 어떠한 
방향과 구도하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함으로써 남북한 당국의 관련정
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남북인프라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부문이라 
할 수 있는 교통과 에너지 등 2개 부문으로 설정하고 부분적으로 통신부문의 과
제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한 통신 등 기타 인프라
부문들은 후속연구에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인프라협력의 
세 가지 영역(사업, 제도, 기술․인력) 가운데 주로 사업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보완적으로 관련제도와 기술․인력부문의 협력방안을 검
토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남북교류 및 경제통합의 발전상황을 감안하여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단기), 확대단계(중기), 정착단계(장기) 등 세 단계로 설
정하되,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 및 확대단계 등 중단기에 초점을 맞추어 남북인
프라협력의 과제와 통합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합의 및 북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단계를 의미한다. 남북경제통합 확대단계는 
남경제협력은 북과 남사이에 진행되는 건설, 관광, 기업경영, 임가공, 기술교류와 은행, 보험, 통신, 수
송, 봉사업무, 물자교류 같은 것이 속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4북핵문제가 완전 해결되는 단계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북한 인프라 개발이 착
수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남북경제통합 정착단계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고 남북경제의 통합이 이루어지며, 남북한간에 통합적 인프라 
개발이 완성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표 1-1> 남북한 경제통합의 단계 설정 




구체화 및 안정적 
운영
-4대 기본합의서의 
분야별 내용에 대한 
남북한 합의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 
합의 및 산업분야에 대
한 남북한 공동의 발전
방향 모색
-생산표준화 및 제품별 
해외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남북한 합의 및 
법․제도적 장치 마련
•금융 및 관세분야에 대
한 남북한 공동체 형성
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경제동맹 ( E c o n om i c 
Union) 수준의 남북한 합




















에 대한 남한 기업의 
참여 및 투자 본격화 
•물류․인프라연계가 단







의 운영 또는 사업주체


















무역 총액 25-30%, 남
한의 대북투자총액/북






역 총액 40%, 남한의 
대북투자총액/북한 전체 




   자료: 김영윤. 2004. “남북연합과 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신정현 외. 「국가연합사례와 남북한 
통일과정」. 서울: 한울아카데미. p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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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남북인프라협력의 과제도출과 비용추정, 경제적 효과분석, 통
합적 추진방안 도출 등을 위해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협동연구를 하
였다. 협동연구에 있어서 본원은 한반도의 장기적인 발전구도와 이에 따른 남북
인프라협력의 전체적인 협력구도 및 통합적 추진방안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고,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물류부문의 협력 우선순위와 비용추정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부문의 협력 우선순위와 비용추정을 담당하
였고, 서울대학교는 남북교통망 연결과 전력망 연결의 경제적 효과를 북한의 생
산함수 추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향후 추진해야 할 남북인프라협력의 과제 도출 및 우선순위 설정 그리고 우리 
정부의 역할과 지원방향 파악을 위해 국내 북한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5년 5월 16일 부터 6월 3일까지 208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팩스송수신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응답자는 123명(응답률 : 59.1%)이
었다. 설문대상 전문가들은 주로 북한경제분야 전문가들로서 통일연구원의 북한
전문가 풀(pool)을 토대로 선정하였다.3)  
남북인프라협력의 통합적인 추진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미국, 일본, 중국, 러시
아 등 주로 한반도인프라개발과 관련한 이해당사국의 전문가들과 협동연구를 하
였다. 국내 협동연구기관과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해당 전문가, 국내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세미나(9월 29일)를 개최하여 주
요 발표내용과 토론내용을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인 남북인프라협력의 우선순위는 북한전문가 설문조사 결
과,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협동
연구기관의 비용추정결과 및 정책적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하였다. 지금까지 일부 연구에서 인프라협력의 우선순위가 언급된 사례가 있지
3) 대상전문가들은 주요 전공이 북한경제와 정치이며, 학계, 연구기관, 관련부처 정책담당자, 관련 공기
업 및 민간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6만, 본 연구에서처럼 종합적인 검토하에서 우선순위가 제시되지는 못하였다.  




남북인프라협력을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과 과제
  지원의 기준
한반도 발전 구도




 재원․제도․기구  지원의 범위
동서독의 경험
본 연구에서는 제2장에서 연구의 중심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남북인프라협
력의 통합적 추진 개념을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기본적인 분석의 틀
이 제시되었다. 제3장에서는 통합적 인프라협력측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
북인프라협력 실태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는 제5장에서 남북인프라협력의 주요 
과제 도출에 반영되었다. 제4장에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분단상황하에서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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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협력을 추진한 동서독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주로 통일 이전에 진행되었던 인
프라협력의 실태와 시사점 도출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5장에서는 남북인프라협력의 실태분석 결과와 동서독 사례의 시사점을 토
대로 향후 추진해야 할 남북인프라협력의 과제가 제시되었다. 제6장에서는 제5
장에서 제시된 과제들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및 연계추진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추진방안이 제시되었다. 제7장에서는 남북인프라협력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우
리 정부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남북인프라협력에서 우리 정부가 어떠한 원
칙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였고, 이를 위한 세부과제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향후 연구과제를 제
시하였고, 정부에 대한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였다.     
3. 선행연구의 검토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북한의 인프라 개발이나 남북인프라협력과 관련한 국
내외 주요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용한 연구결과들은 본 연구에 활용
토록 하고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연구가 차별성을 확보하는 데에 참고하
였다. 여기에서는 주요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소개한 후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차
별성을 제시하였다.  
(1) 남북인프라협력관련 선행연구
국내에서 남북인프라협력과 관련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루어진 통일관련 연구들은 
주로 북한의 체제붕괴에 대비한 연구들이었고, 남북인프라협력과 관련한 연구성
과들은 극히 미미하였다. 2000년 이후 진행된 남북인프라협력관련 연구들은 주
로 교통과 통신 그리고 에너지부문에서 진행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인프라협력의 
우선순위를 검토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김경석(2000)의 연구에 따르면, 통일 후 
8혹은 통일 전이라도 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추진될 필요가 있는 남북협력사업은 
17개이며, 이것에는 도로 5개, 철도 2개, 항만 2개, 공항 4개, 그리고 유통단지 4개 
사업이 포함되었다. 이들 17개 사업에 소요될 비용은 약 15조원으로 예상되며, 
부문별로는 도로(49.6%)와 철도(47.8%)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1-2> 교통부문의 우선 추진 과제 및 사업비
부문 사업명 연장 및 규모 사업비(억) 기 타
도로
 서울∼개성고속도로 신설
 국도 7호선 신설










19,690 배후 + 간선
 나진∼훈춘 고속도로 73km 13,067 배후수송망
소  계 74,117 (49.6%)
철도
 문산∼개성(봉동) 20 km 3,400 단절철도복원
 개성∼신의주철도 전면 재시공 400km 68,000
소  계 71,400 (47.8%)
항만
 나진․선봉항 (접안, 하역시설) 








소  계 1,202(0.8%)
공항
 순안 (활주로길이, 폭 신설) 
 어랑 (활주로길이, 폭 신설)
 신의주 (활주로길이, 폭 신설)
























소  계 2,280 (1.53%)
      총  계 149,451 (100.0%)
주 : 1) 유통단지의 경우 남한의 일반적인 규모인 30만평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함
     2) 고속도로 4차선 신설 179억원, 확장 110억/km, 국도신설 120억/km 적용(용지비 제외)
     3) 철도 복선전철화 신설 170억/km (용지비 제외)
     4) 항만의 경우 컨테이너 접안시설과 하역시설만을 설치하고, 타시설은 기존의 시설을 보수
하는 것으로 하역시설은 48억원/대, 접안시설은 5천만원/m 적용 (용지비 제외)
     5) 공항은 기존 시설을 모두 이용하되, 국제규격의 활주로 3.5km*60m를 신설하는 것으로 일
괄 적용하였으며, 소요재원 원단위는 54,000원/m2 적용 
     6) 유통단지는 190만원/평 적용 (용지비 제외)
자료: 김경석. 2000. “북한의 지역개발과 교통인프라 구축방안”. 한독워크샵 발표논문. 국토연구원. 
양문수(2004)의 연구에 따르면, 남북인프라협력에 있어서는 접경지역의 인프
라연결과 인프라시설 개보수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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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광역적인 개발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한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구       분 투자우선순위 비고
교통관련
시설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 및 통행 1
항만시설의 개보수 2
남북한간 교통망의 확장 3


















 자료: 양문수 외. 2004.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통일연구원. p254.
한반도 차원의 인프라 구축 및 남북인프라연결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많은 연구
와 논의들이 있어 왔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우리 정부의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이다. 이것은 1999년 건설교통부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남북 1축 (서해안 고속
도로-남포-신의주), 남북 2축 (경부고속도로-평양-초산), 남북 3축 (중부고속도로-
강계-만포), 남북 4축 (중부내륙고속도로-강계-만포), 남북 5축 (중앙고속도로-춘
천-혜산), 남북 7축 (국도7호선-고성-청진) 등 6개의 남북연결 교통축을 제시하고 
있다. 2000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수립한 수도권광역교통망계획에서는 남북간 
연계도로를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자유로를 이용하거나 서해안고속도로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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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따른 한반도 교통망
             
         
          자료: 건설교통부. 1999.「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남북인프라개발의 투자비용 관련 연구
지금까지 남북인프라연결이나 북한의 인프라 개발에 소요될 비용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 연구들은 개별 부문별 비용을 합산하는 방식
이나 북한경제의 수준을 남한수준에 근접하게 하는 데에 소요되는 인프라비용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교통개발연구원(1995)에서 작성한 ‘통일에 대비
하는 남북한 연결교통체계 구축방안’보고서에서는 남한의 건설단가를 적용하고, 
토지수용비를 제외한다는 전제하에 철도는 기존선 복선화 40억/km, 단선신설 60
억/km, 고속철도 120억/km 등의 원단위를 사용하여 비용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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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경우 1단계는 서울-신의주 복선화 등에 5조 8000억원, 2단계는 서울-신의
주와 서울-원산 고속철도 신설에 8조 6000억원, 3단계는 부산-나진․선봉 고속철
도 신설에 15조 9000억원 등 총 30조 3000억원의 비용을 추정하였다. 
<표 1-4> 단계별 통일교통투자사업비
(단위: 조원)
구      분 1단계(2005까지) 2단계(2005∼2015) 3단계(2015부터) 합      계
철도(3,259Km) 5.8 8.6 15.9 30.3
도로(13,990Km) 4.1 2.4 5.4 11.9
합      계 9.9 11.0 21.3 42.2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1995.「통일에 대비하는 남북한 연결교통체계 구축방안」.
오재학(1999)은 “북한의 교통시설 투자소요 전망 및 개발전략”에서 북한이 
2020년에 남한의 1996년도 GNP의 70%에 이르는 GNP를 이룩하기 위하여 향후 
20년동안 투자소요재원을 그 동안 남한이 교통시설부문에 투자한 재원의 규모와 
비교하여 매년 GNP의 2%를 교통부문에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426억달러(약40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표 1-5> 북한의 교통시설소요 및 투자비 전망
구  분 1996 2005 2010 2015 2020
GNP(10억달러) 21.4 70 120 250 330




















































공항 공항용량(만명/년) 2,000 3,500 5,000 10,000 15,000
투자재원소요
(10억달러)
- 7.76 8.27 16.01 10.60
누적액 - 7.76 16.03 32.04 42.64
   자료: 오재학. 1999. “북한의 교통시설 투자소요 전망 및 개발전략”. 교통정책연구 6권 1호. 교통
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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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남북인프라 협력에 있어서 개별 부문의 과제를 중
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남북인프라협력사
업에 대한 우선순위와 정부의 참여범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 방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첫째, 연구의 목적에 있어서 본 연구는 인프라협력의 우선
순위와 연계추진 등 입체적이며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남북인프라협력의 추진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하고 있다. 둘째, 연구의 방법론에 있어서 
문헌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 정성적인 분석방법과 경제적 효과분석 등 정량적인 
분석방법을 동시에 활용하여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표 1-6> 선행연구에 대한 본 연구의 차별성





• 과제명: 북한의 지역개발과 교통
인프라 구축방안 (2000) 
-북한의 전체적인 교통인프라 개
발방향 제시
-기존 관련연구결과에 대한 검토와 향후 
북한 개발전략에 대한 정성적인 접근을 
통해 인프라 개발과제 도출
• 과제명: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
축 및 개선방안 (2004)
-남북경협차원에서 북한 인프라 
개발의 우선순위 제시 
-북한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정성적인 검
토결과를 토대로 인프라개발 우선순위 
제시
• 과제명: 북한의 교통시설 투자소
요 전망 및 개발전략 (1999) 
-북한 인프라개발을 위한 투자규
모 추정
-북한의 GNP규모 추정을 통해 인프라부




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남북인프라
협력의 통합적인 추진방안을 제시
-협력 우선순위 설정과 연계추진 
방안 제시, 정부의 역할 제시 등이 
주요 목적
-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협동연구를 통해 
종합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남북인프라협
력 추진방안을 도출
- 문헌조사, 설문조사, 계량분석 등 입체
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연구의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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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인프라협력의 통합적 추진 개념
이 장에서는 남북인프라협력의 통합적 추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제시하였다. 먼저 인
프라의 일반적 의미와 남북관계에 있어서 인프라협력의 특수한 성격을 살펴보았다. 
남북인프라협력의 통합적 추진은 인프라협력의 일반적 성격과 한반도에서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북인프라협력에 있어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과 그 의미를 소개한 이후 남북인프라협력의 통합적 추진 개념과 기본 
구도를 제시하였다. 
1. 인프라의 의미와 역할
1) 시장경제국가에서 인프라의 일반적 의미
일반적으로 ‘하부구조(Infrastructure)’ 또는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이라는 단어는 간접적으로 생산자본의 생산력을 높이는 기능을 갖는 자
본, 공동소비성, 비배제성과 같은 재화의 특성 때문에 시장기구에 의해서 충분한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본 그리고 공공이 공급하는 자본 등을 의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프라’라는 용어는 ‘하부구조(Infrastructure)’라는 용
어의 축약어로서 일반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이라는 용어
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프라는 교통시설, 에너지시설, 통신시설, 행정 및 사법시설,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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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등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과 주거환경시설, 교육시설, 의료복지시설, 문화 및 
여가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프라는 협의의 측면과 광의의 측면에서 그 
범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다른데, 협의의 인프라는 사회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공공부문이 주체가 되어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광의의 인프라는 공공부문
이 제공하는 시설외에 민간이 주체가 되어 공급하는 기반시설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인프라는 일반적으로 국가경제에 있어서 생산활동의 간접지원, 투자촉진, 국
토의 효율적 이용촉진, 고용증대 등 경제개발의 촉진, 기술혁신 촉진, 지역격차 
해소 등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인프라가 경제활동의 토대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부의 인프라개발관련 투자는 국가경제와 일정한 관계가 있다
는 연구들이 있다(<표 2-1> 참조). 
<표 2-1> 사회간접자본을 포함한 정부의 재정투자 효과와 관련한 연구결과
연구자 표본 주요결과
Aschauer(1989) 1949~85년, 미국





사회 간접자본스톡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접생산부문에 대한 경상지출 및 사회 














개도국에서 경상지출은 양(+)의 영향을 미치며 
자본지출은 음(-)의 영향을 미치나 
선진국에서는 그 반대의 영향을 미침.
 
   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분야 작업반. 2005.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총괄분야”. 
공개토론회자료집. pp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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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제전환국에서 인프라의 역할
향후 북한의 인프라 개발에 있어서는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이 
진행된 국가들의 인프라 개발 사례가 큰 의미를 갖는다. 남북인프라협력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남한과의 경제적 협력과 통합을 위해 기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체제전환국의 사례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
의 계획경제체제하에서는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생산하고 분배
할 것인지 하는 경제의 기본문제가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해결된다.4) 따라서 
계획경제하에서의 인프라 개발 역시 중앙정부중심의 계획 및 개발구도 하에서 이
루어지게 된다. 북한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이러한 원칙 하에서 인프라개발이 이
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체제전환국의 경우 개혁과 개방을 통해 체제전환이 진행되면서 산업구
조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인프라 개발이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해서 
이루어지게 된다.5) 산업구조의 변화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현상은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인위적으로 발전이 억제되었던 경공업 및 서비스산업이 성장하고 국제경
쟁력이 약한 중공업부문이 재정비되는 것이다. 
계획경제하에서 기존 산업구조가 중공업 중심이었고, 이러한 중공업중심 도
시와 지역들이 성장했다면, 체제전환 이후 경공업과 서비스업의 상대적 성장에 
따라 이들 산업 발전에 유리한 지역이나 도시의 경제성장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경제개방의 진행과 더불어 원료의 반입과 생산품의 수출에 유리한 입지
적 조건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를 위해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중국 심천 경제특구의 경우 외국으로부
4) 조인석. 1997.  경제체제의 제유형  . ｢비교경제체제론｣. 한국비교경제학회. p14.
5) 개혁과 개방의 가장 핵심적인 사회경제적 영향은 국가계획을 중심으로 했던 생산과 소비활동의 기본 
틀이 시장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제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산업구조의 변화이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정부의 계획에 의해 인위적으로 배치되
었던 노동력이 시장의 수요에 따라 재배치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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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가 경제특구의 도로, 통신 등 인프라개발을 적극적으
로 추진한 바 있다.6) 









































자료: 이상준 외. 2003. 「북한의 개혁․개방과 산업인프라 개발의 새로운 과제」. 국토연구원. p26.
이처럼 체제전환과정에서 인프라부문도 시장의 수요에 대응해서 변화를 맞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체제전환국에서 교통․물류․통신․에너지 등 인프라부
문의 발전은 시장의 형성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계획경제체제하에서 폐쇄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인프라가 국가경제의 국제화, 세
계화와 연결되면서 점차 개방형으로 변모되고 있는 것은 교통부문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주의체제하에서 발전이 미약했던 항만, 공항 등의 확충이 본
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사회주의체제하에서는 국내중심 교
통인프라 시설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낮추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체제
전환과정에서 국제시장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항만시설 등 교통․물류부
문의 개선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6) 인프라 시설에 대한 향후 수요에 대비하여 중국 심천 경제특구는 철도, 도로, 전기, 통신 등과 같은 
인프라 시설을 꾸준히 개선해오고 있다. 2004년에는 심천 경제특구와 홍콩을 연결하는 연장 5km의 연
육교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06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며, 4억 달러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심천으로부터 홍콩으로의 물류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
로 보인다. (TIME. 2004. July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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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의 경우에 인프라부문의 체제전환성과는 경제의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이 유럽의 25개 체제전환국들의 체제전환 수준을 지수화하여 평가해본 
결과 소규모기업의 민영화와 무역ㆍ외환 자유화 등은 25개 국가들중 2/3 정도가 
4점 이상을 획득함으로써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거나, 또는 이에 가까운 수
준의 체제전환 성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인프라(2.28), 은행 및 비은행 개혁지
수(2.58, 2.20), 기업 구조조정(2.30) 및 경쟁정책(2.24) 부문은 낮게 나타났다.7) 이
것은 인프라부문이 구조조정과 새로운 개발을 위해 대규모 투자와 시간을 소요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8) 
2. 남북인프라협력의 의미와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1) 남북인프라협력의 의미 
일반적으로 국가간의 인프라협력은 ‘인프라시설의 계획과 개발 및 관리를 중
심으로 이루어지는 협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북인프라협력(inter-Korean 
cooperation on infrastructure)’은 인프라개발사업의 계획 및 시행과 그 관리 영역에
서 진행되는 남북한간의 협력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협력은 남북경제협력의 
중요한 토대이자 주요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남북경제협력이 지향하는 목표를 
감안할 경우, 남북인프라협력은 ‘중단기적으로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확대에 기여
하고 장기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시설부문의 남북
간 상호협력’을 의미하게 된다. 국가간의 인프라협력은 인프라시설의 개발과 관
7) 한국은행. 2003.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효과와 시사점”..「외환국제금융 리뷰」, 제2호.
8)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에서는 철도, 도로, 항만, 전기 등의 인프라부문 개혁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민영화이다. 민영화는 과거 독점적 지위를 통해 조직적인 비효율과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적자 누적 등을 해소하고, 해외투자자의 투자참여를 유도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민영화의 속도가 경제의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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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협력뿐만 아니라 인프라와 관련된 제도 및 인력과 관련한 협력도 포함된다. 
따라서 남북인프라협력도 물리적인 측면의 협력뿐만 아니라 제도와 인력측면의 
협력도 포함하게 된다. 
2) 남북인프라협력에 있어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남북인프라협력의 통합적 추진을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왜 남북인프라협력
이 필요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남북경제협력 측면과 
동북아경제협력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남북경제협력 측면에서 제기되는 필요성이다. 남북한은 남북분단 이후 
50여년 동안 서로 다른 경제체제를 발전시켜왔고, 이것은 양적, 질적으로 양 지
역간 인프라의 격차를 심화시켜 왔다. 북측에서는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가 구축
된 반면 남측은 도로중심의 교통체계가 구축되었고, 북측에 수력발전소와 석탄
중심의 에너지체계가 구축된 반면 남측에서는 화력발전소(원전포함)와 석유 및 
천연가스 중심의 에너지체계가 구축되었다. 북측은 자국중심의 폐쇄적 경제체제
가 구축되면서 공항이나 항만 개발이 미약했지만, 초기부터 수출중심의 경제개
발을 추진해온 남측은 항만과 공항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북한은 1990년대들어서 극심한 경제난을 겪게 되면서 산업활동이 극히 위축되
었기 때문에 관련 인프라시설 역시 낙후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물자
와 인력의 수송체계 그리고 전력의 생산 및 공급체계가 부실해져서 우리를 포함
한 외국과의 경제협력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남
북 양측이 서로 경제협력을 추진하게 되면서, 교역 및 투자활동을 뒷받침할 인프
라의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남북양측을 연결해줄 교통과 통신망의 구축 그
리고 북한내에서의 안정적인 에너지망 확보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
이다.    
둘째, 동북아경제협력 측면에서 제기되는 필요성이다. 한반도는 공간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에 있으며, 북한이 주변국들과 인프라측면에서 단절되어 있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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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상황이 동북아의 경제협력 활성화에 커다란 제약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21세기 국정과제로 설정해 놓은 동북아협력의 추진 구도하에서 볼 
때에도 한반도에 불완전한 수송물류 및 에너지 체계가 존재하는 것은 향후 한반
도 및 동북아의 협력발전측면에서 볼 때에 커다란 제약요소라 할 수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인프라협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남북인프라협력을 왜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한다. 남북인프라협력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동북
아차원의 종합적인 인프라개발구도하에서 체계적으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
다. 현재 남북인프라 협력은 철도, 도로, 해운, 통신 등 개별 사안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장기적인 인프라개발구도나 인프라부문간 연계에 대한 논의는 미약한 상
태이다. 전체적인 인프라협력구도 하에서 어떠한 인프라를 어느 지역에서부터 
어떻게 개발해 갈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효율적
인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남북인프라협력에 있어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은 다
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동북아의 인프라협력과 관련한 최근의 논의들은 남북한을 포괄하는 한
반도 차원의 인프라 네트워크의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석유 및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건설,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횡단철도(TKR)의 연결, 아
시안 하이웨이(Asian Highway) 건설 등은 남북한과 주변국이 연결되는 에너지 및 
교통네트워크의 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반도 차원의 인프
라 개발은 단순히 남북한만의 과제가 아니라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참여하
여 추진해야 할 동북아의 핵심적인 협력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인프라 개발이 갖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
다. 북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인프라 지원은 핵 폐기문제와 같은 정치적, 
군사적 과제와 연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재정이나 민간자본에 의해 인
프라가 건설되는 다른 국가들의 경우와는 달리 북한의 경우에는 북한당국이 인
프라를 독자적으로 건설할 재정적 능력도 없고,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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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이처럼 북한의 경우에는 핵문제 해
결과 인프라 개발이 연계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이 함
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남북인프라 협력은 남북이 중심이 되고 단계적으로 주변국이 함께 참여
하는 국제적인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종합적 전략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9) 우리가 주변국과 함께 북한의 인프라 개발에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공동 협력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는 남북인프라 협력을 개별 인프라차원의 협력이 아닌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
하기 위한 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북인프라협력은 서로 개발의 양적, 질적 격차가 큰 남북한을 연결한다
는 측면에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남
한의 6∼7%에 불과하고 산업의 기술수준은 남한의 1970년대에 머물고 있다. 따
라서 남북간의 인프라연결은 물리적인 측면의 연결뿐만 아니라 양 체제간의 격
차축소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급진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인
프라부문도 단기간에 개발이 이루어진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남북간의 경제통합
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경우, 남북간의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도 양측이 수
용 가능한 방식과 속도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넷째, 남북인프라 협력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협력정책 수립측면에서도 통합
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정책수립에 
있어서도 지원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측면이 있
었다. 향후 남북교류가 확대되고 이를 뒷받침 할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
가할 경우 이에 대한 정부지원의 구체적인 정책 수립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북 인프라
협력 및 지원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해낼 수 있는 우리 정부의 협력정책 수립
이 필요한 것이다. 
9) 남북인프라협력은 그 의미상 기본적으로 남북 양자간의 협력을 의미하나, 다자간 협력으로서의 성격
도 갖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 당사국들이 향후 북한의 인프라 개발에 공동 참여할 가능성
이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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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남북인프라협력을 통합적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개발의 
우선순위 설정과 인프라부문간 연계개발 등 통합적 추진을 위한 대안마련이 필
요한 것이다. 한반도 장기발전차원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남
북인프라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일 것이다. 
3. 남북인프라협력의 통합적 추진 개념
여기에서는 남북인프라협력을 통해 남북한 인프라간의 양적, 질적 차이를 축
소하고 남북인프라협력을 기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주변국들간의 인프라 연계
를 강화한다는 전제하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남북인프라협력의 통합적 
추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제시한다. 이 개념이 본 연구의 기본적인 분석의 틀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남북인프라협력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협력의 ‘통합적 체계’
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통합적 체계’는 인프라 협력을 위한 ‘수직적 
위계(hierarchy)’와 ‘수평적 연계(linkage)’를 중심으로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인
프라협력의 ‘수직적 위계’는 교통, 에너지 등 인프라부문 과제들의 추진 우선순
위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평적 연계’는 개별 인프라사업간의 연
계,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당사국들간의 협력연계, 정부와 민간기업 그
리고 시민단체(NGO)간의 협력연계 등을 의미한다. 
이처럼 인프라 협력의 우선순위 설정과 연계추진이 ‘통합적 체계’의 기본요소
인 것이다. 부문별 접근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입체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인프라협력의 ‘통합적 체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경제적 요소와 정치군사적 요소로부터 동시에 영향
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북한 인프라 개발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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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통합적 남북인프라협력의 기본 구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합적 협력’ 측면에서의 ‘우선순위 설정’은 다양
한 측면의 협력수요와 경제적 효과 그리고 정책적 실현가능성과 재원조달 가능
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력의 우선순위를 설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0) 
그리고 ‘통합적 협력’ 측면에서의 ‘연계’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의 연계를 
의미하고 있다. 
첫째, 협력부문의 통합적 연계로서, 교통, 에너지 등 개별 인프라부문들의 상
호연계 및 인프라와 지역개발의 연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협력사업과 제도 그리
고 인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협력도 협력부문의 통합적 연계에 포함된다. 일
반적으로 선적(線的) 인프라로서의 특성을 갖는 도로, 철도, 통신망, 전력망, 가스
망, 송유관망 등의 연계개발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선적 인프라와 
점적(點的)인프라 또는 면적(面的)인프라로서의 특성을 갖는 항만, 공항, 물류시
10) 인프라사업의 우선순위 설정은 중복투자나 분산투자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인프라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선정은 사회적 형평
성(social equity),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정치적 판단(political test) 등의 기준을 통해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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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공업단지들의 연계개발 필요성도 높다. 예를 들면 공업단지 개발시 외부기반
시설로서의 도로, 철도, 전력망 개발은 필수적인 과제가 된다. 
<표 2-2> 사업부문간 연계 가능성 
구분 교통 통신 에너지 산업단지
교통 ․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통신 ․ ․ 높음 높음
에너지 ․ ․ ․ 매우 높음
산업단지 ․ ․ ․ ․
<그림 2-3> 교통부문과 에너지부문의 연계개발
     
또한 일반적으로 인프라개발은 지역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
역개발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신도시, 공업단지, 관광단
지 개발 등의 지역개발과 연계된 인프라개발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
리고 인프라와 관련된 제도․기술․인력의 조화도 인프라의 연계개발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물리적으로 몇 가지 인프라 개발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려
고 해도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연계추진이 사실상 어
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프라사업의 효율적 연계가 가능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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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리적인 개발행위와 제도, 인력, 기술 등의 비 물리적 개발여건이 상호 연계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협력주체의 통합적 연계로서, 남북한 정부와 민간기업(정부-민간) 그리
고 남북한 정부, 민간기업과 외국 정부 및 기업과의 연계를 의미한다. 이것은 남
북간의 쌍무적 협력만이 아니라 남북한 기업과 정부 그리고 외국기업과 정부가 
사안별로 협력하는 다자적 협력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경제국가에서 
인프라 개발은 공공 또는 민간 등 특정 개발주체가 인프라 개발을 주도하게 된
다. 한반도의 경우 특수한 정치경제적 상황 때문에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제기구 
등 다양한 개발주체간 협력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셋째, 협력목표의 통합적 연계로서, 남북인프라협력을 통해 남북경제통합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공간적 통합 그리고 동북아의 경제통합도 도모한다는 다중의 
목표를 동시에 고려한 협력연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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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3
 
 북한의 인프라 및 남북인프라협력 실태
이 장에서는 북한의 인프라 실태를 파악하고 지금까지 진행되어오고 있는 남북인프라 
협력의 실태를 통합적 인프라협력의 관점에서 평가해보았다. 지금까지 남북간에 진행
되어 온 인프라부문의 핵심적인 협력사업으로는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
업과 개성공단 개발사업, 금강산관광개발사업을 들 수 있다. 이들 협력사업에 대한 실
태파악 및 평가를 통해 향후 남북인프라협력의 통합적 추진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
하였다.  
1. 북한의 인프라 실태 
1) 에너지부문의 실태
북한의 인프라부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문
은 에너지부문이다. 현재 북한의 광공업관련 업체들은 전력부족으로 평균 가동
률이 20∼3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것이 경제위기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주요 에너지원은 석탄(70.1%), 수력(18.7%), 석유(5.9%) 등으로 석탄에 대
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태이다. 1990년대 사회주의경제권의 붕괴 이후 석유수
입이 급감함에 따라 석탄생산에 필요한 석유와 전력의 절대부족 문제가 야기되
고 있으며, 현재는 중국으로부터의 석유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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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력부문
북한이 전기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총 발전 설비용량은 2000년 기준으로 755만 
kW로 남한의 6분의 1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전력생산설비의 노후 등으로 
실질 발전설비용량은 200만 kW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나마 발
전량의 50%는 군사력유지 관련 부문에 투입되고 있어서 일반 산업생산시설의 
전력확보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의 화력발전소는 총 11개가 건설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현재 완공되
어 가동되고 있는 것은 8개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의 주요 화력발전소는 북한이 
동양최대라고 주장하는 북창화력발전소를 비롯, 평양화력, 웅기화력, 청천강화
력, 청진화력 등이 있다. 이들 대부분의 발전소는 연료로 석탄을 사용하는 석탄
화력이며 석유전용 발전소는 유일하게 선봉화력발전소가 있다. 




완공시기 비 고 
북창발전소 평남 북창 160






50 1970년 완공  소련지원, 폐열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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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강발전소 평남 안주군 20  1977년 완공
청진발전소 청진시 20  1986년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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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설
순천발전소 평남 순천군 20 1989년 2월 착공
 순천 비날론 
공장내, 중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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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우진. 2001. 「에너지산업의 대북한 진출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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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평양화력발전소
 
    
          
       
        자료: 평화문제연구소. 2003. 「조선향토대백과」. 1 평양시
북한의 화력발전소는 대부분 서부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그 이유는 북한의 탄
전이 대체로 평안도 등 서부지역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남한의 화력발전소들
이 주로 연료공급에 용이한 해안가에 위치한 반면 북한의 화력발전소들은 내륙
에 분포하고 있고 주로 도심지나 석탄산지 근방에 건설되었다. 




북한에서는 전력생산시설 노후로 에너지생산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 실정이며, 송‧배전망이 크게 노후되어 전력손실이 심한 상태이다.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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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은 거의가 구 소련(러시아)의 지원에 의해 건설되었다. 따라서 설비, 부
품들이 주로 구 소련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북한의 화력에는 
열병합발전이 다수 있는데 구 소련의 화력발전 체계가 대부분 열병합발전 설비
라는 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11). 단, 평안남도 순천군의 순천비날론 공장
내에 소재한 순천발전소는 중국의 지원에 의해 건설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
외에 황북의 해주발전소, 평남 안주의 안주발전소, 함남 함흥군의 함흥발전소 , 
웅기 석탄화력, 해주 석탄화력, 대동 석유화력 등 몇 개의 화력발전이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 계획되거나 착공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완공되거나 
가동되고 있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어 재정사정으로 인해 건설이 중단된 것
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수력발전 규모는 1만kW 이상의 비교적 규모가 큰 발전설비를 기준으로 
할 때 약 481만kW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가동이 안 되는 발전소도 있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주요 수력발전소로는 70만kW 시설용량의 수풍
발전소를 비롯하여 서두수, 운봉, 위원, 허천장, 장진강, 강계청년, 부전강, 태평만, 
대동강발전소 등이 있다. 북한의 수력발전시설은 1990년대 중반의 대홍수로 발전
설비의 85%가 훼손되었지만 아직 복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2) 
<그림 3-3> 평안북도의 수풍발전소와 태천발전소
 
  자료: 평화문제연구소. 2004. 「조선향토대백과」. 6 평안북도Ⅱ. 
11) 러시아의 화력발전은 거의 열병합전원으로 세워졌으며 열병합 산업은 세계 최대의 규모이다.
12) 연합뉴스 2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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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강 함남 영광군 39.7 1935년 11월 1호기 완공  




39.4 1940년 1호기 준공
수풍 평북 삭주군 100.0 1941년 8월 1호기 가동 중국과 공동사용
테천 평북 태천군 40.0 1988년 8월 1호기 가동
2호 확장공사 및 
3-5호 건설 
추진중
태평만 평북 삭주군 19.0 1987년 완공 중국과 공동사용
천마 평북 천마군 1.2 
대동강 평남 덕천시 20.0 1980년 10월 1호기 가동
순천갑문 평남 순천군 0.5 
연풍 평남 안주시 0.5 




3.2 1980년 7월 1호기 완공








45.1 1972년 1단계 완공
장자강 자강도 만포시 9.0 1959년 완공
한국 최초의 
지하발전소
운봉 자강도 자성군 40.0 1970년 완공 중국과 공동사용
강계청년 자강도 장강군 24.6 1964년 완공
위원 자강도 위원군 39.0 1990년 완공 중국과 공동사용
생리 자강도 동신군 0.8
안변청년 강원도 안변군 20.0 




자료: 김경술 2005.「북한 수력발전산업 진출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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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북한의 전력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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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송․배전 계통은 220kV, 154kV, 110kV, 66kV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배전선으로는 중압에 3.3kV, 저압에 380/220V가 사용되며 배선방식은 
3상 4선식과 1상 2선식이 있다. 북한은 ‘1지역 1발전소’원칙을 전원개발의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어 장거리를 송전하는 방식보다는 되도록 각 수요지 근교
에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방침을 우선하고 있다. 
따라서 평양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에 고압 송전망이 발달되어 있
지 않고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정전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북한의 
송배전설비는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었고 배전선도 피복이 없는 나선이므
로 나무와의 접촉 등에 의한 사고 정전이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빌딩과 아파트 등 옥내배선도 나선이 많고 절연한다고 하더라도 파
라핀 종이로 감싸고 있을 뿐이므로 콘크리트 벽으로 누전되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관련분야에 종사했던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배
전반에는 브레이커나 휴즈가 없어 철사를 말아서 통선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
라고 한다. 
(2) 석유부문
북한의 석유관련 인프라는 나진의 승리화학공장과 신의주의 봉화화학공장 등 
두 개의 정유공장으로 대표된다. 원유수입도 두 개의 정제공장과 직접 연관되어 
있고, 원유저장 시설도 정유공장에 함께 가지고 있으며 별도의 저장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승리화학공장은 나선에 위치하고 있는 정제설비로 구 소
련의 지원으로 건설되었다. 1기 설비가 1973년에 완공되었고 2기 설비가 1979년
에 완공된 것으로 알려진다. 승리화학공장은 구 소련으로부터 공급되는 원유의 
정제를 위하여 건설된 설비로 인근 웅기항에 하역설비를 갖추어 나홋트카
(Nakhodka)항으로부터 공급되는 원유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웅기항에서부터 승리화학공장까지는 원유수송 파이프라인이 가설되어 있고 
공장 내부에는 러시아와 연계된 철도는 물론 중국과 연계된 철도도 지나가도록 
하여 건설 당시에는 매우 양호한 연관 인프라를 갖춘 시설로 알려져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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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설비는 구 소련의 해체에 따라 1990년부터 원유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사실
상 정상적인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오늘날까지 방치되어 있다. 2000년까지는 설
비 유지를 위해 간헐적으로 소량의 원유라도 정제했던 것으로 나타나나 근년에 
들어서는 그나마도 가동이 중단되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13)  
<그림 3-5> 선봉의 승리화학연합기업소
자료: 평화문제연구소. 2004. 「조선향토대백과」. 2 개성시, 나선시, 남포시.
신의주에 위치하고 있는 봉화화학공장은 중국의 지원으로 1979년 건설된 설비
로 지금도 정상 가동중인 설비이다. 이 공장은 중국으로부터 공급되는 원조성 원
유정제를 위해 건설된 설비로 지금도 중국의 다칭 유전으로부터 공급되는 원유
를 처리하고 있다. 봉화화학공장에서 다칭 유전까지 이른바 ‘조ㆍ중우호송유관’
으로 불리는 파이프라인이 가설되어 있다.  
이와 같은 원유 정제관련 인프라 이외에 북한에는 별다른 석유관련 인프라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해상을 통한 석유제품의 수입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용부
두와 자동화된 석유 하역시설은 없는 실정이다. 2002년 10월까지 북한에 제공되
13) 한때 러시아가 자국산 원유를 임가공하기 위해 승리화학공장에 대한 개보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일
부 언론에서 보도되기도 하였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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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중유 공급과정에서 북한의 빈약한 항만 인
프라 현황이 일부 알려진 바 있다. KEDO 중유의 절반 정도가 나선에 위치한 선
봉화력(일명 웅기화력)발전소에서 사용되었는데, 웅기항이 열악하여 하역에 어
려움이 많았다.14) 내륙에서의 석유 운송, 저장 등을 위한 수송인프라도 열악한 
상황으로 알려진다. 주유소가 없어 장거리 운행하는 차량들은 트렁크에 석유통
을 싣고 다니는 것으로 전해진다.
<표 3-3> 북한의 석유정제시설 현황




200만톤 1973년 9월 1기 100만톤/년 건설완료, 가동
소련
(4.1만b/d) 1977년 2월 2기 100톤/년 건설완료, 가동
봉화화학공장
150만톤 1979년 9월 1기 100만톤/년 건설완료, 가동
중국
(3.1만b/d) 1979년 50만톤 증설
주: b/d는 barrels per day의 약자 
(3) 에너지 소비실태
북한의 에너지수요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실적을 보면, 극심한 에너지난을 반
영하듯 모든 수요부문에서 높은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다행히 1995년 이후의 
연평균 감소율은 크게 낮아져 1990년대 초반의 급격했던 감소세는 상당히 진정
된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13년간 수송부문의 소비감소가 가장 두드러졌던 것으
로 분석된다. 이는 수송용 석유공급의 감소에 주로 기인하며, 일부 수송용 전기
공급의 문제도 수송에너지 소비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금 북한의 수송부문은 철도수송이 일부 
1990년대 중반 최악의 상태에서 다소 호전되고 있을 뿐, 다른 육상수송이나 해운
수송 분야는 여전히 최악의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적으로 자동차 수송을 
14) 중유를 싣고 간 배가 바로 접안하여 하역하지 못하고 여러 척의 작은 배에 옮겨 실어 하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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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고 있던 자동차사업소, 버스사업소, 트럭사업소 등이 석유류 부족으로 거
의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며, 대신 우마차사업소가 단거리 화물수송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고, 어선들의 경우도 외화벌이용 어로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운
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수송용 다음으로는 큰 차이는 없으나 상업ㆍ공공기타
부문, 가정부문, 산업부문의 순으로 소비감소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부문별 소
비구조의 변화는 수송부문이 감소한 대신 산업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간 
상승하는 정도로 미미하게 나타난다. 
<표 3-4> 북한의 수요부문별  최종에너지소비 변화 추이 
(단위: 천TOE)
년도 산업 수송 가정 상업ㆍ공공 합계
1990 10,228 627 2,338 1,925 15,118 
1991 8,806 523 1,896 1,609 12,834 
1992 8,215 447 1,807 1,424 11,892 
1993 7,535 391 1,712 1,276 10,914 
1994 7,169 321 1,630 1,096 10,215 
1995 6,800 327 1,579 1,074 9,780 
1996 6,110 277 1,465 1,064 8,915 
1997 5,802 194 1,411 876 8,283 
1998 5,500 254 1,345 954 8,053 
1999 5,937 168 1,410 833 8,347 
2000 6,431 252 1,420 957 9,060 
2001 6,646 280 1,447 1,025 9,398 
2002 6,352 288 1409 1,019 9,068 
2003 6,494 305 1,427 1,062 9,288 
90-'03 -3.4 -5.4 -3.7 -4.5 -3.7 
95-'03 -0.6 -0.9 -1.3 -0.1 -0.6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내부자료. 
2) 교통부문의 실태
북한의 교통기반시설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취약한 상황이다. 북한은 철도위
주의 교통체계 형성으로 도로건설에 소극적인 정책이 이어졌으며, 이는 결과적
으로 도로시설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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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
2004년 말 기준으로 북한의 철도 총연장은 약 5235km15)로 노선의 98%가 단선
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 철도는 보수․정비가 불량하여 열차운행 속도가 매우 
느리고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철도관련 시설도 노후화되어 
있다. 북한의 철도는 화물수송의 경우 약 90%, 여객수송의 약 62%이상을 담당하
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화로 철도차량의 운행속도는 시속 30~50km에 불과한 실
정이다. 그리고 노반의 약화로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3-6> 북한의 철도노선 현황도
      자료: 김설주. 2005. “북한도로의 수치지도 작성 및 활용방안”. 북한도로 워크샵.
15) 홍성국. 2005. 「자력갱생의 기로-북한경제 이론과 실제」. 서울.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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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북한의 철도관련 시설
자료: 사공호상 외. 2004. 위성영상을 이용한 북한지역의 국토이용실태 분석. 국토연구원.
<철교> <철도기지창> <지하철역사>
   
<그림 3-8> 평라선 철도
    자료: 평화문제연구소. 2004. 「조선향토대백과」. 12 함경남도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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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북한의 철도노선 현황
번호 노선명 기종점 연장(km) 유형 번호 노선명 기종점
연장
(km) 유형
1 평라선 평양간리-나진 777 단선전철화 16 평북(정주수풍) 정수-청수 116 단선
2 청년이천선 평산-세포 124 단선 17 함북선 회령-나진 338 단선
3 평의선 평양-신의주 225 전철화 18 황해청년(사해) 사리원-해주항 85 단선
4 백두산(혜산) 갈주-혜산 134 전철화 19 옹진(해옹)선 해주-도원 42 단선
5 강계선 강계-왕림 70 단선 20 배천선 장방-은빛 60 단선
6 만포선 순천-만포국경 290 단선 21 경원선 용담-평강 130 단선
7 운봉선 만포-운봉 48 단선 22 신흥선 함흥-부전호반 92 단선전철
8 사장선 사리원-장연 12 단선 23 북청선 북청-상리 62 단선
9 평남선 평양-평남온천 86 단선 24 단풍선 단천-허천 73 단선
10 청년팔원선 구장-팔원 89 단선 25 백무백암선 백암-무산 150 협궤
11 무산선 고무산-무산 175 복선 전철 26 함경선 청진-회령 111 단선
12 평부선 평양-개성 166 일부복선철 27 염주-덕현선 염주-더현 76 단선
13 조양탄광선 개천-조양탄광 19 단선 28 평덕선 평양-구장 180 단선
14 금강선청년 안변-구읍 96 단선 29 운산선 북신현-운산 45 단선
15 개천선 산안주-개천 28 단선 30 기타지선 - 1,964 협궤단선
합계 5,863
 주 : 철도노선의 전체 합계가 5863km로 홍성국(2005)의 수치와 차이가 나는 것은 수치지도상에서 
측정한 노선길이 이기 때문이다. 1999년에 촬영된 5m급 해상도의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수치지도로 측정하였다.  




북한의 전체 도로연장은 2004년 기준으로 약 7만 6000㎞으로 예상되며, 이 중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2차로 이상의 4급이상 도로는 2만 4879km∼2만 5185㎞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6) 북한의 고속도로는 평양-순안, 평양-원산, 평양-남포(Ⅰ,
Ⅱ), 평양-개성, 평양-희천, 원산-금강산, 사리원-신천간 8개노선이 있으며 총연장
은 724-740㎞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북한의 1:250,000 수치지도에 의하여 직
접 측정한 북한도로의 총연장은 6만 8000km17), 전체도로의 포장률은 10% 이내
로 나타났다.18) 이는 남한도로의 총연장 9만 7252km보다 적고, 남한 도로포장률 
76.7%에 비해 훨씬 못 미치고 있어 도로가 열악함을 알 수 있다. 
도로시설의 부족은 경제수준의 낙후로 인한 자동차 보급률이 낮아 도로의 필
요성이 부각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도로시설의 부족은 도로의 설계, 시공기술
의 낙후를 가져왔으며, 이는 도로설계지침과 시방서의 부재 등의 문제가 있으며, 
시공기술의 낙후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현재 건설되어 운영중인 도로시설에 
대하여 향후 전면적인 점검과 보수 등이 필요한 상태이다. 차량이 통행할 수 없
는 폭 2.4m이하의 도로가 1만 781km(31.7%)에 이르며, 고속도로의 경우 차선당 
폭이 3.5m이상인 도로는 32.4%에 불과한 실정이다. 북한 도로의 포장상태는 포
장율 8%내외로 매우 저조하며, 일부 고속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에서 시속 
50km이상의 운행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행정자치부의 행정구역면적 통계자료와 수치지도상의 도로연장을 토대로 행
정구역별로 도로밀도를 비교해 보면, 남포와 나선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
16) 통계청의 보도자료(2005)에 따르면 2만 5185km, 홍성국에 따르면 2만 5158km으로 각각 추정되고 
있다.  
17) 북한도로의 총연장에 대하여 조선중앙연감(1990, p147)에서는 7만 5500km로 밝히고 있으나, 조선지
리전서(경제지리)(1988, p336)에는 6만 987km(1982년 기준)로 서로 상이하게 나타남. 본 연구에서는 전
자수치지도를 활용하여 고속도로, 1급∼6급도로, 우마차로, 소로 등을 포함한 모든 도로를 직접 측정한 
결과 6만 7889km를 북한도로의 총연장으로 제시함.
18) 북한 전지역의 1:250,000 축척 수치지도는 1999년에 촬영된 해상도 5.6m급인 IRS-1C 위성영상과 기
존에 정보기관(통일부, 국가정보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북한관련 자료(행정구역, 지명, 도로번호 등)를 
활용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치지도가 구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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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있고, 도 가운데에서는 황해남도의 도로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반면에 양강도와 자강도의 도로밀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9)  



































     
  자료: 권영인, 안병민, 최애심. 2005.「북한 도로체계분석 및 수치지도 작성방안 연구」. 교통개
발연구원. p71.
19) 국토연구원. 2005. 북한의 국토개발 및 관리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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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북한의 도로현황
 주 : 1) 6급도로 중에서 우마차로 및 소로는 차량의 양방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 해당됨
     2) 북한의 도로포장 분류는 남한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전자수치지도 상에서 제공되는 
Layer 분류체계에 따라 측정한 수치결과임
자료: 권영인, 안병민, 최애심. 2005.「북한 도로체계분석 및 수치지도 작성방안 연구」. 교통개발
연구원. p64.
<그림 3-10> 북한지역의 도로
    (평양~개성 고속도로)             (도시도로)                   (고갯길)
    자료: 백과사전출판사. 1998. 「조선대백과사전」.
구   분 차 로 규 모




비    고
(남한도로체
계 비교)포장 비포장 계
고속도로 4차로 이상 740 0 740 100.0   1.1 고속도로
1급도로
2차로 이상 1,936 161 2,097  92.3
  3.1 국  도1차로 24 0 24 100.0
소 계 1,960 161 2,121  92.4
2급도로






1차로 396 903 1,299  30.5
소 계 3,616 6,232 9,848  36.7








우마차로,소로 0 42,502 42,502   0.0
우마차로, 소로
소 계 203 53,760 53,963   0.4
총  계 6,699 61,190 67,889   9.9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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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만
북한은 약 3000km에 달하는 동서해안이 분리되어 있어 연안해운에 의한 유기
적인 수송이 불가능하고, 해운의 수송분담율은 2∼3%에 불과하다. 그리고 항만
의 하역규모 미흡, 시설의 노후화, 컨테이너용 다목적항만 개발의 미비, 항만관
리․통제기능의 미비 및 수송정보부족으로 화물취급효율성이 낮은 실정이다. 항
만의 시설활용도는 흥남항이 91%, 송림항이 81%이며, 기타 항만은 20∼50%수준
에 머물고 있다. 북한의 항만은 항만시설과 하역장비가 매우 낙후되어 있고 부두
면적도 협소하여 항만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은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러시아와 국경 철도가 부설되어 있어 대외항로 이
용은 매우 미약하였다. 













주요장비 비  고
청진 800 2 10.0 5,270 15톤급 크레인
1974년 시설과 장비보강, 
1983년 중국의 대일 중개무역
동항: 만경봉호 전용부두
서항: 김책제철소
흥남 450 1 6.7~13 1,630





나진 300 1.5 10 2,280 5~15톤 크레인
1974년 무역항으로 개항
(소련의 대동남아 수출창고)
원산 360 1 6.1~7.9 2,520
1976년 무역항으로 개항
군항으로 이용되고 있음
남포 800 2 10~13.5 1,890
5톤급 크레인, 
해상크레인
평양과 고속도로 전기 철도 
연결,동항은 석탄부두로 이용
해주 240 1 7~12 1,350 10톤급 크레인 1974년 무역항으로 개항
송림 160 1 10 700 18톤급 크레인
1975년 무역항으로 개항
송림제철소  전용부두
선봉 300 20 23 - 석유도입항으로 개발
합계 3,410(3,501) 15,640
 
  주 : 괄호 안은 북한 전체 하역능력
 자료: Lloyd. 1996. Ports of the World, Fairplay, 1990. Fairplay World Ports 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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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북한의 대내외 항로









․연해항로:북부항로(나진∼청진∼흥남):원라선의 과중한 운송수요의 보조 





 - 연해항로:철광석,규사 등의 광물 운송항로로 이용
 - 용암포∼다사도∼송림:평북 덕현광산의 철광석을 송림 황해제철소로    
   운송



























  기항로, 1964.12.24)
․일본(오사카,고베,도쿄,요코하마)∼북한(청진,흥남,남포)∼캄보디아(Hisipbo  





 주 : 대외항로 가운데, 북․러, 북․중, 북․일항로의 (  )내는 국별 선박 회사 및 개설 시기이  
     며, 동남아 항로의 (  )내는 항구를 표시함
자료: 장세화. 1992.「동북아 운송체계 현황과 전망」.
      安燃. 1995.「海運和港口」. 丹東市信息協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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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항만하역능력은 남한 전체 하역능력의 8.4%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무
역항은 5~20톤의 소형크레인이 주 하역장비이다. 북한의 경우 컨테이너 처리시
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 이는 선박체류시간이 길어지고 물류비용 상승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외에도 항만의 관리 및 운영의 부실로 항만의 효율적인 활
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원산항의 경우는 준설하지 않아 수심이 8m에서 2m로 줄
었고, 선박관제시스템도 초보단계이며, 야간입항 및 하역작업과 도선이 통제되
어 선박대기시간을 증가시키고 있다. 
(4) 항공
북한에서 항공부문은 매우 취약하며, 여객수송이나 물자수송에 활용되는 공항
은 총 33개의 공항 중 10여 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리고 순안, 어랑공항 외에
는 대형기의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북한에서는 평양의 순안-삼지연, 순안-
어랑, 순안-선덕, 순안-원산 등 11개의 국내노선이 부정기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이용자는 주로 업무상의 목적으로 통행하는 당의 간부나 외국인들이다. 북한의 
국제선 항공노선은 주로 중국과 러시아 등 구 사회주의 국가들 간에 개설되어 
있다.20)
<표 3-9> 북한의 정기 국제항공노선 현황
노       선 운항횟수
평양-방  콕 주 3회
평양-마카오-방콕 평양-마카오 주 2회평양-방  콕 주 1회
평양-베이징 주 4회주 4회
평양-다  롄 주 4회
평양-마카오 주 1회
평양-베이징-오사카 평양-베이징 주 2회평양-오사카 주 2회
평양-선  양 주 4회
평양-블라디보스토크 주 2회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2002. 「북한경제발전을 위한 북한지역교통시설 정비 확충 방안」. p66.
20) 국토연구원. 2005.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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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부문의 실태
북한의 통신부문은 폐쇄적인 사회경제체제의 특성 때문에 양적, 질적으로 매
우 빈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유선전화 가입회선수는 110만 회선으로 
남한의 1/18에 불과하다. 공중전화는 2,700회선에 불과하여 남한의 1/126에 불과
하다.  팩스도 3,000회선으로 남한의 1/224에 불과하다. 
<그림 3-11> 평양시내의 공중전화
북한은 1990년대 들어서 통신망 현대화를 추진해오고 있지만, 경제난으로 그 
성과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1995년 1월에 평양∼함흥간 300km의 구간에 광케
이블이 부설된 바 있으며, 이후 함흥∼청진∼나진∼훈춘간 530km 구간에도 광케
이블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통신망 현대화사업은 대부
분 평양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전역의 기간망 현대화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북한에서는 현재 국제전화회선을 통하여 인터넷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컴퓨터와 모뎀 등 장비의 보급률도 극히 낮은 상태이다. 
현재 남북한간에 구축된 통신회선 대부분이 제3국을 경유하고 있어 회선비용
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2005년 7월에는 남북간에 최초로 광통신망이 연결되어 
향후 통신부문에서의 남북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21)   
21) 2005년 7월 18일 KT 문산 지점과 북측 개성전화국간의 광케이블이 연결되었다. 이번에 연결된 광통
신회선은 총 12코어로 이 중 4코어가 서울에서 평양까지 연결되어 이산가족 화상상봉용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8코어는 향후 개성공단 등 남북간 통신회선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연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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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간 인프라 수준 비교
남북한간의 경제력 격차는 인프라부문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 심화된 북한의 경제난은 남북간의 인프라 격차를 보다 
뚜렷하게 만들어 놓았다. 현재 북한의 인프라는 남한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크
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력의 경우 남한이 북한보다 발전용량 측면에서는 
7.2배 수준이나 실제 발전량은 16.4배로 추정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발전설비
가 노후 및 연료부족으로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하고 있다.   
교통부문에 있어서 도로는 전체 길이가 남한의 1/4수준이고, 철도는 남한보다 
40%정도 긴 철로를 갖고 있지만 시설이 노후하여 사실상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과 2004년 북한의 함경북도지역 철도를 실사한 러시아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의 철로들은 개보수보다는 전면적인 신설이 필요한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 1㎢당 도로연장은 북한전체로 보면 0.20km로 남한의 
0.97km보다 훨씬 낮아 도로수송력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항만부문의 경우 2004년 기준으로 남한의 전체 하역 능력이 53278만톤으로 북
한의 3690만톤에 비해 14.4배나 높다. 북한은 대부분의 무역항이 하역 장비를 제
대로 갖추지 않고 있어 신형 컨테이너선을 활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최대 선
박 접안 능력도 1만∼2만 톤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항만하역장비 및 시설의 노
후화, 전용부두시설 부족, 항만의 관리·운영 부실과 항만배후수송체계의 미비 등
으로 인해 항만시설의 이용도가 50% 이하 수준에 머물러 효율성이 매우 저하되
어 있다. 이처럼 취약한 북한의 교통기반시설 때문에 남북간 경제협력에 많은 비
용이 소요되고 있다.22) 
4코어는 일반전화 기준으로 최대 200만 호의 통화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 
(http://blog.naver.com/smfghswk0326/15160675 )
22) 남북한간 해상운송은 제3국선을 이용한 우회수송, 항만시설 미비 및 과도한 입항료 등으로 중국항
로에 비해 약 3배 이상의 물류비가 발생하고 있다. 인천-남포간 20ft 컨테이너 1개당 운임은 900∼1,000
달러 수준으로, 항로가 인천-남포간 구간보다 긴 인천-천진간 300달러, 인천-홍콩간 500달러에 비해 2~3
배 비싼 상태이다. 현재 남북 교역 업체의 생산비용중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섬유류 위탁가공업의 
경우 생산원가의 40%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 물류비까지 포함시킬 경우, 국내의 외주 생산단가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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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남북한 사회간접자본 관련 통계 비교





53,278 3,690 14.4 만톤 2004
도로∙철도
현황
도로 철도 도로 철도 도로 철도
km 2004
100,278 3,3740 25,185 5,235 4.0 0.6
발전설비
용량









5,996.1 6.5 65.6 27.9 777.2 61.9 38.1 - 7.7
발전량









3,421 1.7 60.1 38.2 206 60.7 39.3 - 16.6
자료: 통계청. 2005. "통계로 본 남북한의 모습" 보도자료 외 관련자료 종합.
<표 3-11> 북한의 통신부문 남북한 비교






(1998) 100인당 회선수 43.3 4.8 9배
이동전화
(2000) 총가입회선수 27,224,479 - -
기타현황(1996)
디지털화(%) 65.1 4.6 14.2배
공중전화(천회선) 339.2 2.7 125.6배
FAX(천회선) 400.0 3.0 224.1배
 자료 : CIA. 1999. 2000. The World Fact Book
       ITU. 1999. Internet for Development
       ITU. 1999.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Report
        통계청. 2003. ‘통계로 본 남북한의 모습(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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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추진현황
1)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연결사업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연결사업은 2005년말 기준으로 단절구간 연결이 
사실상 완료된 상태이다. 경의선철도는 현재 문산∼개성 구간의 연결을 위한 공
사 가운데 우리측 12km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북측구간 15.3km구간에 대해서도 
궤도부설이 완료되었다. 동해선 철도의 경우 우리측 구간 7km가운데 군사분계선
-통전터널(3.8km)구간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통전터널부터 저진역까지의 
3.2km구간에 대한 공사가 진행중이다. 동해선의 철도 북측구간 18.5km에 대해서
는 본선의 궤도부설이 완료된 상태이다. 
경의선 도로(국도1호선) 연결사업은 통일대교 북단∼군사분계선∼개성간 
17.1km를 4차선(폭 20m)으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4년 말에 완료된 상태이다. 
동해선 도로(국도7호선) 연결사업은 우리측 구간 4.2km와 북측구간 20km의 공사
가 2004년말에 완료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철도 및 도로를 통한 물자 및 사람의 
이동을 통제할 출입국관리시설(CIQ)의 건설은 30%미만의 공정률을 보이는 등 
아직 부진한 상태이다. 
<표 3-12> 남북 철도․도로연결 공사 현황 (2005.7.29)
구  분
우 리 측 북  측




철도 12km  공사 완료('02.12.31) 15.3km  본선 궤도부설 완료






(3.8km) 공사 완료, 통전터널-
저진역(3.2km) 구간 공사 진
행 중
18.5km  본선 궤도부설 완료
도로 4.2km  공사 완료(‘04.10.31)  20km  포장공사 완료 (‘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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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구간
--
              
               자료: 통일부. 2003.「통일백서 2003」. p170.   
<그림 3-13> 동해선 철도 궤도연결(200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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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성공단 개발사업
개성공단개발은 남북인프라협력의 대표적인 시범사업이라 할 수 있다. 개성공
단개발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전력, 통신, 용수 등 인프라부문의 협력모델은 
향후 타 개발협력사업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3-14> 개성공단의 위치
    
    
   
       자료: 통일부. 2004. 「개성공단 사업추진 현황」.
(1) 사업추진현황
현대아산은 2000년 8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와 개성공단 건설 합의
서(‘공업지구건설운영에관한합의서’)를 채택하고 개성시 및 판문군 일대에 800
만평의 공단과 1200만평의 배후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공업용지 800만평 가
운데 1단계 100만평 개발은 현대아산이 한국토지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
다. 2005년 9월 현재 시범단지 2만 8000평에 분양받은 총 15개 기업 가운데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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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준공되어 가동 중이고, 나머지 5개 공장은 연내에 완공될 예정이다. 현재 
시범단지에는 북측인원 4500명(10개 공장에 3000명, 공사 및 기타인력 1500명)과 
남측 인원 550명 등 총 5050명이 근로중이다. 본 단지 100만평 공사는 공정률이 
80%에 이르고 있다. 
<표 3-13> 개성공단 개발계획 
구  분
면적
유 치 업 종
만평 ㎢
제1공단 100 3.3
․섬유, 의류, 신발, 가죽, 가방, 완구, 양말
․식품(인삼가공 등), 음료
․전기, 전자 조립/․금속, 기계 조립
․기타
제2공단 300 9.9 ․전기, 전자/․금속, 기계





합  계 800 26.4
 
  자료 : 현대아산(주). 2001. 「개성국제자유경제지대 투자환경」.
본 단지 100만평 가운데 1차 5만평에 대한 분양이 완료되어 총 16개 업체(섬유
봉제 11개 가구가방 5개)가 결정되었고, 나머지 협동화단지에 3개 기업이 신청한 
상태이다. 나머지 60만평에 대한 분양은 2006년부터 공사진척도에 따라 실시 예
정이며, 본 단지 기업입주는 2006년말로 예정되어 있다. 
(2) 개성공단의 기반시설 현황
개성공단 시범단지 2만 8000평에 대한 전력·통신·용수·폐수관련 시설은 이미 
가동중에 있다. 전력은 시범단지에 1만 5000kW의 전력을 전신주를 세워 전력을 
공급하는 배전방식을 통해 2005년 3월 16일부터 지원되고 있다. 1단계 본 단지에 
대해서는 남측으로부터 송전방식으로 10만kW의 전력을 한국전력이 2006년말까
지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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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개성공단내 전력망 구축
<그림 3-16> 개성공단 1단계 시범지구 토지이용계획 
자료: 통일부. 2004. 개성공단 사업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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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은 남북간 광케이블 직접 연결(공단-개성전화국-문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공급합의서를 2004년 12월 30일 체결한바 있다. 2005년 3월 24일에는 통신공
급 부속합의서를 타결하여 개성공단-남측간 통신요금 분당 40센트로 합의하였는
데, 이것은 일본-한국 50센트/분과 비슷한 수준이다.23) 통신망 구축을 위해 한국
통신(KT)은 2005년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2월 28일 유선 200여회선이 개통
되었다. 본 단지를 대상으로 한 통신망은 한국통신(KT)이 통일대교∼개성간 
15km에 이동통신 및 인터넷공급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총 1만회선이 개성공단
내에 공급될 예정이다.   
<그림 3-17> 개성공단의 통신망 계획
 
     자료: 한국통신. 2005. 내부자료.
용수는 1단계 100만평의 경우 월고저수지로부터 취수하여 공급할 예정이고, 2
단계 이후에는 예성강으로부터 취수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
23) 통일부. 2005. ‘개성공단 사업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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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월고저수지는 개성직할시 장풍군 월고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진강 지류
인 사미천의 상류에 있다. 유역면적은 29.21㎢ 이며, 연평균강우량은 1127㎜(‘7
3∼’00)로 알려지고 있다. 월고저수지에는 1, 2, 3호 댐이 있는데, 총저수용량 
1834만㎥, 유효저수용량 1614만㎥ 으로 파악되고 있다.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예성강댐과 월고저수지의 유역면적, 연평균 유입량, 유효저수용량, 현
재 용수공급량 등 댐과 저수지에 대한 각종 제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상태이다. 기타 본 단지의 기반시설로서 1일 3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
수처리장과 1만 5000평 규모의 폐기물처리장, 1일 6만톤 규모의 정․배수장 등이 
건설될 예정이다. 
<표 3-14> 개성공단의 용수공급계획(안)




 취수 공급(45천㎥/일) 







  (터널 1.6㎞ 포함)
․송수관로 L= 7km, 관경 900㎜
 ․취․가압장 각 1개소(198천㎥/일)
 ․정수장 1개소(180천㎥/일)
 ․도수관로 L = 29km, 관경 1,350㎜ 
자료: 현대아산. 2005. 내부자료.
(3) 개성공단 개발관련 기타 과제
개성공단 개발과 관련하여 아직 충분히 검토되고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부분
은 환경과 문화재부문이라 할 수 있다. 당초 계획대로 2000만평의 개성공업지구
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환경 및 문화재 실태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미 100만평의 본 단지 개발과정에서 많은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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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훼손된바 있는데, 나머지 1900만평 개발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지구
내의 녹지훼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 녹지의 적절한 활용과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현 단계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화재 보전측면
에서도 1단계 본 단지 이외의 개발대상지역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가 현 단
계에서 필요하며, 적절한 보전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8> 개성일대 주요 유적 분포
  자료: 장호수. 2003. "고려시대 개성과 경기".「개성의 문화유산 현황과 보존․관리」. p80.
개성공단의 인프라개발은 남북인프라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사실이지만, 환경과 문화자원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한 남북협력도 이러
한 인프라관련 협력과 함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남북협력측면에서 개성공단의 인프라 개발이 추진될 필요
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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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강산관광 개발사업
개성공단이 제조업측면에서 전개되고 있는 인프라협력의 사례라면, 금강산관
광 개발사업은 서비스업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북간 협력사례라고 할 수 있
다. 현대그룹은 1998년 6월 22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 관광을 
위한 계약서’를 체결한 이후 11월 8일 첫 번째 금강산 관광선(금강호)을 출항하
였다. 2003년 11월부터 국도 7호선을 통해 육로관광이 시작된 이후 관광객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8년 이후 금강산 관광객수는 2005년 8월
까지 109만 4671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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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금강산관광객수는 육로관광이 시작된 2003년 11월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자료: 현대아산. 2005.
고성군, 통천군, 금강군을 포괄한 내금강, 외금강지역의 전체 관광권은 약 2400
㎢에 이르나 현재 현대아산이 개발중인 외금강의 금강산관광지구 면적은 58.4㎢ 
규모이다.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인프라 협력은 육로 교통망과 통신망 수준에 머
물고 있다. 전력의 경우 개성공단의 경우와는 달리 남측과 금강산지역을 연결하
는 송전계획은 아직 없으며, 현대아산측이 고성현지에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
산하여 공급하고 있다. 고성항에  주발전기 1000㎾ 3대가 투입되어 있으나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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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후하여 발전용량은 총 2000㎾에 그치고 있다. 향후 6000㎾ 발전기가 투입될 
예정이다. 통신망의 경우 현재 국제회선 10회선이 공급되어 있는데, 이것을 50회
선으로 증설할 계획이다. 
 
<표 3-15> 금강산관광지구의 기반시설 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도    로
 총 44.5km (포장구간 37.4km, 비포장구간 7.1km)
  - 고성항~온정리 도로  (7km)
  - 만물상도로          (14km)
  - 구룡연도로          ( 5km)




 - 7.1km 비포장
항    만
 - 방 파 제 1개 (560m)
 - 본선부두 4선좌 (240m×2개)
 - 출입국사무소 1곳 (2층, 751평)
전    력
 총 발전용량 2,000㎾
  - 주발전기 1,000㎾ 3대




통    신  국제회선 10회선(50회선으로 증설 협의중)
용    수  지하수 개발사용 (총 2,700ton/日)
오 폐 수  처리능력 1,000ton/日
쓰 레 기  북측에 대가를 지불하여 처리
연료(가스,
유류)
 남측에서 반입하여 사용(사용량: 30만ℓ/月)
      
 
   주 : 국내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정부는 금강산지역 도로포장사업 지원 결정(26.5억원)
  자료: 현대아산. 2005. 
4) 남북해운 및 항공협력
(1) 해운협력
현재 남북간 선박운행은 정기선과 부정기선으로 구분되고 있다. 정기선은 
2004년 3월 현재 총 3개로 남북간 교역 및 경협물자 수송을 위해 인천-남포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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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양해운(주) Trade Fortune(트레이드 포츈)호가 주 1회(매주 수요일 인천 출항), 
부산-나진간에 동룡해운(주) Chu Xing(추싱)호가 월 3회(10일에 1회), 경수로 인
력수송을 위해 속초-양화간에 대아고속해운(주) 한겨레호가 격주(화요일 속초 출
항)로 운행하고 있다.24) 정기항로 이외에는 국내 교역업체 등이 필요에 따라 중
국 등 제3국의 국적선을 용선하여 부정기로 운행하고 있다. 
<표 3-16> 남북간 정기항로 현황
선박명 (선사명) 항  로 운행목적 운행횟수
 CHU XING (동용해운) 부산-나진 남북교역물자 운송 월 4회
 TRADE FORTUNE (국양해운) 인천-남포 남북교역물자 운송 월 4회
 한겨레호 (대아고속해운) 속초-양화 경수로 건설인력 운송 월 2회
주 : 한겨레호를 제외하고 CHU XING호는 중국, TRADE FORTUNE호는 파나마 국적선임
남북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제도가 시행된 1994년 7월에서 2003년말까지 남북
간 선박운행은 편도기준으로 1만 1007회이다. 이중 남에서 북으로의 운행이 4688
회, 북에서 남으로의 운행이 6319회이다. 2003년에는 남에서 북으로 877회, 북에
서 남으로 1145회, 총 2022회 운행하였다. 남한지역에서는 인천항, 부산항, 북한
지역에서는 남포항, 나진항으로 선박운행이 집중되고 있으나 최근 수산물 등의 
수송을 위해 남한지역은 묵호, 동해, 북한지역은 해주, 신의주, 흥남, 원산 등으로
의 선박운행도 증가하고 있다.
항만을 통한 대북교역액은 2000년 전체 액수의 99.1%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
이었으나 최근 육로와 항공기를 통한 교역이 늘며 2004년에는 전체 교역액의 
6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남북항구간의 항로 가운데 ‘인천↔해주’(245회), 
‘묵호↔흥남’(233회), ‘속초↔흥남’(67회) 간은 주로 수산물을 운송하는 항로이다. 
‘인천-남포’(100회), ‘부산-나진’(35회) 간은 교역 물자의 주 운송로이며, ‘속초-양
24) KEDO의 경수로사업의 종료 결정으로 속초-양화간 노선의 유지는 불확실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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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22회)간은 경수로 건설인력 수송 운송로이다. 남북해운협력에 있어서 우리측
에서는 인천항이 중심이 되고 있다. 2004년 인천항을 통한 대북교역 거래액은 3
억7400만달러로 국내 전체 6억9700만달러의 53.7%에 달하며 5년 연속 대북교역
거래액 1위를 기록하였다.25)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합 계
남→북 7 281 148 361 396 781 547 402 899 841 4,663
북→남 131 346 188 250 162 203 156 239 157 207 2,039
계 138 627 336 611 558 984 703 641 1,056 1,048 6,702
2002년 12월 28일에 남북해운합의서가 가서명되고 난 뒤 2004년 6월 5일 ‘제9
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열린 평양에서 정식으로 서명․교환되었다. 이 
합의서는 남북해운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 합의서에서는 남북간 해상항로를 민족내
부항로로 규정하고 남북각각 7개 항구간 항로를 개설하며, 해양사고시 상호협력 
등을 명시하고 있다. 
(2) 항공협력
남북간 항공기 운항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시 최초로 남북 직항로를 운항한 
이후 2000년 43회, 2001년 19회, 2002년 67회, 2003년 111회 운항되었다. 그러나 
2004년에는 하반기부터 당국간 회담 중단 등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을 보이면서 
운항횟수가 대폭 줄어 대북 구호물자 수송 등을 위해 28회 운항되었다. 2005년 
들어서는 민간차원의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인천-평양간 직항로를 통한 운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5) 2위는 부산항, 3위는 울산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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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인프라 협력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현재 남북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인프라협력사업 가운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
나고 있는 것은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연결사업과 개성공단 건설사업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경의선 및 동해선 도로연결사업은 공사가 완료되어 도로
를 통해 개성공단 건설 및 금강산육로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효
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인프라협력 가운데 실질적으로 남북협력에 가장 기여가 큰 
경의선 및 동해선 도로연결사업과 개성공단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인프라협력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1) 성과 
(1) 경의선 및 동해선 도로 연결사업
현재 경의선 도로를 통해서 개성공단개발과 관련한 인력과 물자의 이동이 이
루어지고 있다. 경의선 도로연결은 남북간의 운행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는 경
제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경의선 도로를 통해 화물을 평양까지 이동시킬 경우 
육로연결 이전에는 해상을 통해 남포까지 이동하는데 25시간 이상을 소요(해상 
24시간과 육로 1시간 소요)해야 했으나 지금은 육로를 통해 이동시킴(3∼4시간)
으로써 시간을 크게 절약시킬 수 있게 되었다. 비용측면에서도 해상운임의 경우 
남포행은 800달러/TEU이나 육로를 이용할 경우 도로운임은 162달러/TEU(건설교
통부 고시요율:서울∼부산기준)정도로 전체 운송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
다.26)
경의선 도로연결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황해도지역 북한기업들의 물류비 절
감효과외에도 육로연결에 따른 북한내 외국기업유치 여건 개선효과도 기대할 수 
26) 건설교통부고시요율: 서울∼부산기준 0.81$/TEU-km적용시 200km*0.81$/TEU-km=162$/T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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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도로연결을 위한 사업비는 약 24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소요비용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조달되었다. 
동해선 도로의 경제적 효과는 남북한간 화물수송측면에서 화물수송의 시간절
감효과 및 운행비절감효과와 금강산육로관광 실시에 따른 교통측면의 통행시간 
절감 및 수송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해상을 이루어지던 대북식량
지원이 2004년부터는 동해선 도로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동해선 도로연결은 이러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외에도 금강산관광의 활성화
를 기반으로 ‘설악산-금강산 연계관광’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
다. 동해선 도로연결사업은 도로 단절구간 복원을 위한 추정사업비 1515억원(남
한측 865억원, 북한측 650억원)에 남한측구간 간성∼송현리간 25.4km 4차선 확장
비용 3050억원을 포함해 총 비용은 4565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소요비용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조달되고 있다. 
<표 3-18> 금강산 육로관광의 여건 비교
구 분 해 로 관 광 육 로 관 광
이동
거리
․속초∼장전 〔124㎞〕 ․도로 : 남한측 송현리∼북한측 온정리
        〔14.2㎞〕
․철도 : 남한측 저진∼북한측 온정리




  - 선박명 : 설봉호
  - 운항비용 : 9억6천만원/月
  - 수용인원 : 700명
  - 운항회수 : 10∼20회/月
․셔틀버스
  - 35인승
이동
시간
․4시간(입출국 소요시간 제외) ․65분(임시도로 주행시간)
 ※도로 완전 포장시 35분 소요예상
   자료: 현대아산. 2002. 내부자료. 
본 연구에서는 남북간의 교통망 연결이 남북한 경제에 각각 어떠한 경제적 효
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생산함수를 통해 추정해 보았다.27) 북한내 인프라의 추가
27)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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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개선 없이 단순히 도로가 연결되어 상호간에 육상 교류가 가능해지게 되면, 
남북한 제조업 부가가치는 0.69%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북한의 부
가가치 증가율은 2.374%로서 남한의 0.373%보다 2.001%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것은 남북간의 도로연결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가 북한이 남한보다 
높음을 계량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것은 북측구간의 현대화 등 추가적인 북측 인프라의 개선이 없는 상황
하에서의 추정치이므로, 향후 도로의 포장 등 추가적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
의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표 3-19> 남북간 도로연결의 경제적 효과
(단위 : 백만원, %)











개성공단 개발역시 남북인프라협력측면에서 가장 뚜렷하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공단개발을 통해 공단근로자들의 고용효과 및 
건설인력 고용효과가 창출되고 있으며, 특히 북측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수입 효
과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2005년 9월 현재 시범단지 2만 8000평 현장에 북측인
원 4500명이 근로중인데, 10개 공장 3000명, 공사 및 기타인력 1500명의 월 임금
수입이 약 27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시범단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되는 2005년말
에는 15개 공장 근로자 3000명을 포함해서 총 7000명의 북한인력 고용이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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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100만평 개발이 완료되는 2007년에는 북측인원 약 10만명이 제조업 
및 건설업, 기타 서비스업에 고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전체 노동자
의 임금수입이 최소한 월 600만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대경제
연구원에 따르면, 1단계 개발의 경제적 효과를 인건비, 원부자재, 재정수입, 공단
조성 등의 부분에서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총 6억 7000만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전망되었다. 
개성공단 건설비용은 1단계 100만평 개발시 단지조성비용이 순수 단지조성비
1096억원과 단지기반시설 810억원을 포함해 1906억원이 소요되며, 토지임대료 
및 지장물보상비(183억원)를 포함하면 총 2089억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100만
평 개발의 외부기반시설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분양가가 평당 약 46만원에 이르
나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과 북측의 토지임대료 양보로 평당 15만원 수준의 
분양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분양가와 낮은 임금(57.5달러/월)은 개성공단의 경쟁
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기타 간접적 효과 
남북인프라협력은 남북양측에 경제적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첫째,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시
설이 개선됨에 따라 북한의 지역개발을 위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철도, 도로, 전력망의 개선이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개
발여건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여건 개선으로 남한 및 외
국기업의 투자자본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관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대규모 인프라개발사업을 통해 관
련 건설업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북한지역에 비교적 풍부한 시멘트, 
레미콘, 골재, 석재, 목재, 벽돌 등 현지에서 조달가능한 건자재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이것은 건재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남북인프라협력은 다음과 같은 긍정
적인 성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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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반도의 단절된 인프라 복원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육로, 해로, 항공로
를 통한 연결인프라를 복원함으로써 교류협력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둘째, 남북교류협력 거점의 확보에 기여하였다. 경의선 및 동해선 도로연결은 
개성공단, 금강산 등 남북교류협력의 거점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해상을 통한 물자수송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기업의 경협물자 수
송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남북간의 상호신뢰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육로를 통해 물자와 인
력이 교류됨으로써 상호교류 확대와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인프라협력과 
관련한 빈번한 상호 접촉이 신뢰 구축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2) 한계와 문제점 
남북인프라 협력은 남북교류협력의 기반 구축 측면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가
져온 것이 사실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도 동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남북인프라
협력의 통합적 추진이라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남북인프라협력의 한
계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1) 불안정한 협력체계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남북인프라협력이 한반도의 장기적인 개발구도하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개별 사업별(case by case)로 추진되어 왔다. 현재 
남북인프라협력의 장기적인 구도나 우선순위설정 등 전체적인 협력전략 마련에 
대한 남북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물론 이것은 북핵문제라는 외
생변수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프라협력의 근본적인 한계와도 연관이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구도와 추진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개별 사업이 추진되
다보니 인프라협력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실효성 제고가 어려운 것이다. 
남북협력초기에는 불가피하게 인프라협력의 불안정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
지만, 북측이 지나치게 정치적 고려하에서 인프라협력에 임해왔기 때문에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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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난 것이다.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동해선 철도의 우선 연결
을 북측이 주장해왔던 것이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경의선 철도․도로연결사업
의 경우에도 장기적인 철도․도로 현대화와 같은 종합적인 계획이 부재한 상태
에서 단순한 단절구간 연결 등 국지적인 협력만이 이루어지면서 장기적으로 많
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다. 
(2) 관련 제도 및 대책의 미비
종합적인 구도하에서 협력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남북한간 교통망연
결에 따른 제도적 측면의 후속대책이 미흡한 상태이다.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과 관련해서는 우리측 지역의 도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후속대책이 
필요한 상태이다. 향후 남한의 수도권 북부가 현재 수도권 남부지역과 같은 난개
발 혹은 집중개발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교통량의 급증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남북방향의 간선도로축을 확충하는 동시에 경기북부의 
동서방향 간선도로망을 확충하여 남북물류를 위한 다양한 루트가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경의선 철도 및 도로의 경우 연결된 교통망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
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화물 운송규정(운송료, 위탁수송, 책
임, 시설사용료), 사고시 보험 처리 및 사상자 인도 문제 등 발생 가능한 여러 가
지 사항에 대한 대비책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접경지역에서의 환적 및 보관시
설을 포함한 물류센터의 건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상태이다. 
(3) 남북인프라협력과 관련한 지원기준 및 관련 재원의 준비 미흡 
남북인프라협력을 위한 종합적인 구도의 구축측면에서 볼 때, 남북인프라협력
과 관련한 우리의 공적 자금 지원에 대한 원칙과 범위, 기준에 대한 체계적인 준
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어떠한 사업에 우선적인 지원을 할 것이며, 어느 범위까
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고 이러한 틀 하에서 남북협력에 
대한 정부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남북인프라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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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이고도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의 기준이 명확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프라협력의 확대상황하에서 제기될 재원조달 문제에 대
비할 전략과 방안도 필요하다.  
현재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연결 등 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주요 재원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조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철도 도로 연결사업과 관련해
서 동해선 우리측 연결구간에 대한 공사비와 출입국사무소(CIQ) 건설비를 협력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북측구간 연결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의 진척사정에 
맞추어 관련 자재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개성공단 개발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
금의 지출은 내부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무상지원과 외부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대출 그리고 개성공단 관리 기관 설립 및 운영경비 대출과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자금 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남북협력기금의 가용재원 규모를 감안할 때 향후 크게 증대할 투자수요
를 조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지난 3
년 동안 연평균 1조원의 규모로 조성되어왔는데, 비료와 식량 등 인도적 지원,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연결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조성사업 지
원을 위한 기금 사용이 증가해왔다. 
남북협력기금은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4600억원 규모로 지출되었는데, 2004년
의 경우 사업비 약 6000억원 가운데 철도․도로연결사업, 개성공단 건설에 대한 
지원 등 교류협력기반조성 명목의 지출이 25.6%, 북측에 대한 자재 장비지원 자
금대출이 8.9%로 총 34.5%가 남북인프라협력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  향후 북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경우 남북인프라부문의 협력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
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간 1조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으로서는 재원조달에 한
계가 명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지금부터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재원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조건은 남북협력의 경제적 효
과가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기금의 확충은 새로
운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클 것이다.   
66
<표 3-20> 남북 철도․도로 연결관련 우리 정부의 투자재원 조달 계획
(단위 : 억원)









'04년 '05년 '06년 '07년 '08이후
합  계
ㅇ국 고
 ․직 접 수 행 - - - - 36
 ․보조출연(자)
 ․융       자
ㅇ남북협력기금 10,510 4,069 880 384 1,833 1,700 1,644
(4) 환경적 영향에 대한 검토와 대응책마련 미흡
남북인프라협력과정에서 환경적 영향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경우 생태적 영향에 대
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된 측면이 있으며, 개성
공단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추진될 2, 3단계 개발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사업의 경우 골프장 및 레저
시설 개발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환경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남북인프라협력이 확대될 경우 환경적 영향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차적으
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무장지대의 환경적 보호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
하다. 철도 및 도로망 등 각종 시설이 통과할 비무장지대의 친환경적 개발에 대
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5) 인프라협력관련 기술교류 및 인력확보대책 미흡
남북인프라협력과정에서 필수적인 북한의 관련기술인력의 확보와 관련한 대
책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 남북간의 인프라 기술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북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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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기술․인
력 협력과 관련한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를 위해서 인프라협력의 초
기단계부터 기술의 교류와 인력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남북인프라협력의 전체적인 구
도 설정 및 협력의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인프라협력의 전체적인 구도와 협력의 우선순위를 도출할 필요
가 있다. 이것은 협력의 지속성과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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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독 인프라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 장에서는 남북한의 경우와 같이 분단하에서 교류협력의 경험을 갖고 있는 동서독
의 인프라협력 사례를 살펴보고 이것이 남북인프라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통일 이전에 진행되었던 동서독 인프라협력 사례는 중단기적인 남북인프라협력에 시
사하는 바가 클 것이고, 통일 이후 구 동독의 인프라개발 사례는 장기적인 남북인프라 
협력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 통일 이전 동서독간의 인프라협력  
1) 통일 이전 동서독간의 통과교통 처리
동서독이 분단되었을 당시에 구 서독의 연방주 가운데 하나인 서베를린이 동
독지역28) 내에 위치한 관계로 서독지역과 서베를린을 연결하는 교통로 확보가 
양국의 첨예한 문제였으나, 1972년 10월부터 발효된 「동․서독 정부간 서독과 
서베를린간의 민간인과 재화의 통과교통에 관한 협정 (Transitabkommen)」에 의
해 여행절차 및 통행이 신속하고 간편해 졌다. 
이 협정은 도로, 철도, 수로 등을 통한 교환교통과 통과교통을 포괄하고 있으
며, 항공은 특수한 법률관계로 배제되었으나, 향후 회담을 재개할 것을 의정서에 
28) 본 연구에서는 통일을 전후한 구 동독을 지칭하는 단어로 구 동독과 동독지역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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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두었다. 이 협정에서 나타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관행에 입각한 상호주의 및 배척금지의 원칙아래 상호 영토를 통한 
용이한 동서독 교통에 대해 최대한 보장토록 노력한다. 둘째, 교통사고나 해난시 
상호구조, 교통장애시 상호정보 교환을 의무화한다. 셋째, 기존 국경통과소의 변
경은 양국 교통성의 동의아래 시행한다. 넷째, 주운, 해상교통, 연안해운은 허가
를 조건으로 실시한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이 수단별로 세부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 
철도교통에 대해서는 열차시간, 열차구성, 차체구성이 협정에 포함되어있고, 
특히 국제협정에 가입함으로써 양국에서 공통으로 통용되는 요금, 송장 및 귀환
용 승차권 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내륙선박교통은 45년에 체결된 특수허가제
도가 폐지되었고, 엘베강을 통해 내륙선박통행이 분명하게 보장되었다. 해상교
통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지만, 1976년 5월부터 동독의 로스톡 항만이 서독
의 여객선을 위한 특수관광을 위해 입항이 허용되었다. 
이러한 제반사항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협정당사국간에 공
동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그 외에도 차량교통사고 처리, 차량세 면제, 도로사용
료 문제 등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상세한 양국간의 통행협정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협정의 적용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가장 심각한 것은 서독∼서베를린간의 통과로가 동독주민으로 탈출로로서 이
용되었던 점이다. 이에 따른 동독측의 통과로 방해에 대해 서독측은 항의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다. 통과교통일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통행량
과 추정치에 대한 의견차이 등도 문제였으며, 특히 지속적으로 이들 금액이 증가
하였다.
이 협정이전에도 동서독간에는 항공, 철도, 운하 등을 이용한 물자와 여객 수
송은 꾸준히 이루어졌다. 동서독 국경인 1393km에는 분단이전에 40개 철도, 30개 
고속도로와 국도, 140개 지방도로와 수많은 지역간 통과도로가 있었으나, 분단 
후 10개의 고속도로와 국도, 8개의 국경통과철도, 2개의 내륙운하 그리고 3개의 
항공로만이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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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서독간 교통망 건설협력 추진과정
동서독간에 기본조약 추가의정서를 통해 교통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합의
하였으며, 1975년에 동서독은 통과로 확충 및 개선에 합의하였다. 주요 공동사업
의 사례로서 마리엔본(Marienborn)과 베를리너 링(Berliner Ring)간의 고속도로 
(150 km)의 노면보수, 6차선확장 등 보수공사가 있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비용 
4억 500만마르크 (267만마르크/km)중 2억5959만마르크를 서독정부에서 부담하
였다. 기술적 수준 차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건설을 동독측에 위임한다는 것과 
건설비용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재정지출이 과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
되었다.  
동서독간의 공동사업은 1978년 이후 많이 추진되었는데, 베를린(Berlin)∼함부
르그(Hamburg)간 고속도로사업의 경우 재원조달과 노선확정에 대한 5년여의 협
상 끝에 1980년에 공사에 착수하였다. 이 외에 북부고속도로 건설, 베를린 남부
의 텔토우(Teltow)운하의 재개통 등 1978년 후 10년 동안 고속도로에 12억 마르
크, Teltow운하 및 기타 통과로의 운하개선용으로 1억 9000마르크 그리고 현대식 
건설장비 구입을 위해 1억 마르크가 투자되었다. 
3) 접경지역에서의 에너지협력
통일 이전에 동서독간에 이루어진 대표적인 에너지협력 사례로서는 서독의 헬
름슈테드(Helmsted)와 동독 하르브케(Harbke)간의 갈탄 및 에너지 협력사업이 있
다. 이 지역은 불규칙한 국경선의 설정에 따라 동서독 양측에서 갈탄채광에 어려
움이 많았다. 동서독은 1976년의 협정에 따라 총 1500만톤(서독지역 550만톤)규
모의 공동갈탄사업을 추진한바 있었다. 1988년의 협정에 따라 공해를 유발하는 
동독 하르브케의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대신에 서독 헬름슈테드에 새로운 화력
발전소를 건설토록 하였다. 서독은 동독으로부터 갈탄을 수입하고, 그 대신에 전
력을 공급하는 방식의 에너지협력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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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 이후 구 동서독간의 인프라개발
통일당시 서독의 국민총생산은 2조 2452억마르크, 1인당 국민소득 3만 6176마
르크(Mark)로 유럽연합(EU)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대국의 하나였으며, 동독도 
국민총생산 2837억마르크, 1인당 국민소득 1만 7076마르크로 동구공산권 국가 
중에서는 높은 경제력을 갖은 국가였다. 그러나, 동독의 이러한 외형상의 수치가 
서독이 예측한 통일비용의 착오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수치상으로 나타나듯 통일당시 서독의 국민총생산은 동독의 7.9배, 1인당 GNP
는 2.12배였고, 이러한 막강한 경제력이 흡수통일을 생각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이 외에도 무역구조는 동․서독 양측 공히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어 대외 
경제력 또한 좋은 상황하에서 통일이 이루어졌다.
<표 4-1> 동․서독의 통일전․후 주요 지표 
항  목 단 위
통일전 (1989년) 통일후 
(1992년)동독 (A) 서독 (B) 대비(B/A)
면      적




무역규모  - 수출
          - 수입








































 주 : 1) 전년도 대비      
     2) 구동독지역의 실업율 : 18.1 % 
자료: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1993. p741.
      숫자로 본 독일 통일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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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 당시의 동서독 교통문제
통일 당시 동서독에서 발생한 중요한 교통 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고속
도로 중앙분리대가 없고, 고밀의 도로망이 이미 구축되어 있으나 노후화되어 기
존도로의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둘째, 선형, 도로단면, 교차로의 형태 
등 도로시설이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부적합하였다. 셋째, 기준의 차이, 시설 노후
화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은 더욱 증가하였다. 넷째, 동서의 교통연결축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다섯째, 지나치게 높은 도로부문 수송분담율 (평균: 여
객 83.5%, 화물 61.5%)이 문제였다. 
<표 4-2> 통일당시의 동서독 교통시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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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Verkehr in Zahlen. 1993.
2) 통일 이후 동서독간의 교통망 개발과 기타 인프라개발
통일 이후 생산기반의 확충측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된 정책은 교통시설
의 확충사업이었다. 특히 미약했던 동서간 교통망을 확충하는 사업이 우선적으
로 추진되었다. 독일연방교통계획 1992(BVWP: Bundesverkehrswegeplan 1992)는 
서독지역 기존 교통망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동독지역 교통시설을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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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계획에서 제시된 총투자액은 1991∼2012년 
사이에 5,388억 마르크(도로 38.9%, 철도 39.7%)이며, 이중 동독지역에 총투자액
의 약 39%가 투자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재정확
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종 사업의 추정비용조차 비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나자 
연방정부는 보다 합리적인 평가모형을 통해 개별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재검토하
였다. 연방정부는 연방철도, 도로, 수로 투자프로그램(IP: Investitionsprogramm 
fuer die Bundesschienenwege, Bundesfernstrassen und Bundeswasserstrassen 
1999-2002)에서 보다 명확한 재정확보방안을 수립하였다. 
<표 4-3> 통독에 따른 교통부문 투자규모 (1991∼2012)
부    문 금 액 (억 마르크) 비 중 (%)










철    도 2,136 39.7
도    로 2,096 38.9
해    운 303 5.6
지자체의 재정지원 826 15.3
기    타 27 0.5
자료: 독일교통성. 1993. ｢Verkehrsprojekt Deutsche Einheit｣.
통일 이후 추진된 통독교통프로젝트(Verkehrsprojekt Deutsche Einheit)는 통일
이후 동서독간의 대규모 교통망 건설계획으로 17개의 교통망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총투자규모는 약 690억 마르크인데, 1999년말까지 
48%인 330억 마르크가 투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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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통독교통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뤼백/하게노프란드­로스톡­스트랄순트 - 262 시설개선 836
함부르크­베를린 복선화 270 확    장 4,612
윌짼­잘쯔베델­스텐달 복선화 103 확장/신설 1,345
하노버­스텐달­베를린 - 247 확    장 5,345
헬름슈테트­막데부르크­베를린 - 163 시설개선 2,115
아이헨베르크­할레 복선화 170 확    장 383
베브라­에어푸르트 복선화 103 확장/신설 1,836
뉘른베르크­에어푸르트­할레-베를린1) 복선화 514 확장/신설 15,515





뤼벡­스테틴(폴란드 국경, 국도) 2차선 286 신    설 3,928
하노버­베를린­베를리너링 6 322 확    장 4,271
베를린­뉘른베르크 6 373 확    장 5,256
괴팅겐­할레(국도) 4 192 신    설 2,127
할레­막데부르크 4 94 신    설 988
카쎌­아이제나하­괴어리츠 6­4 435 확장/신설 6,740
에어푸르트­쉬바인푸르트­리히텐펠스 2 207 신    설 2,359
수로 하노버­베를린 - 280 시설개선 4,000
주 : 1) 3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됨
     2) 구간의 총길이      
자료: 독일교통성. 1993. ｢Verkehrsprojekt Deutsche Einheit｣.
철도부문의 9개 프로젝트에는 1991년부터 1999년 사이에 190억 마르크가 투자
되었다. 도로부문의 경우 계획된 고속도로 2000km가운데 45%가 130억 마르크의 
투자를 통해 완료되었는데, 이 사업을 포함해 총 7개의 사업들은 2007-2008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수운부문에서는 하노버-막데부르그-베를린을 연결하는 운하건
설사업에 1991년부터 1999년 사이 9억 마르크가 투자되었다. 
1991년부터 1999년 사이에 통독교통프로젝트에 투자된 총 330억 마르크 가운
데  57.6%인 190억 마르크가 철도부문에 투입되었다는 것은 철도중심의 광역교
통체계 구축이 주요 교통정책의 목표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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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통독교통프로젝트들의 분포를 지역적으로 볼 때 브란덴부르그와 
작센-안할트주에서 많은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베를린과 기타 지역간의 
교통연결사업에 따른 결과이다. 
<그림 4-1> 통독교통프로젝트
        
 
  자료: 독일연방건설․지역계획청. 2000. 
통일 이후 통신기반 확충을 위해 연방정부는 ‘텔레콤(Telekom) 2000’이라는 특
별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통신망의 확충을 위해 1997년까지 약 
600억 마르크를 투자할 예정이었으나 목표대비 80%인 500억 마르크가 1997년까
지 투자되었다. 통신망의 질적 개선사업 추진결과 동독지역의 통신망은 1997년 
말까지 거의 100% 디지털화 되었다. 이러한 통신시설의 현대화작업과 함께 통신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통신부문 공기업의 민영화도 추진되었다. 
독일연방정부는 1999년 5월 유럽연합-구조기금 2000-2006에 따른 연방교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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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프로그램(Bundesprogramm Verkehrsinfrastructure im Rahmen der 
EU-Strukturfonds 2000-2006)을 수립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연방재정과 
유럽연합-구조기금이 공동으로 30억 마르크의 교통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되어 
있다. 이것은 지원 자금의 규모와 실질적 효과 보다는 국제협력을 통한 인프라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3. 동서독 사례의 시사점
1) 통일 이전과 이후 진행된 협력의 시사점
 
약 40년의 동서독 교류협력과정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도
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에 대한 투자사업이었다.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통일 이후 
구조개편과정에서 정리되었지만 교류협력기간 중에 확충된 도로와 철도는 지역
개발을 위한 중요한 토대로서 기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통일 후 구 동독과 구 
서독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철도, 수운 등의 체계적인 정비와 개발이 가능했던 
것도 통일 이전의 이러한 교류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의 
경우에도 경의선 복원 등 교통인프라 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남북한이 공유
할 수 있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 확충사업이 중요한 교류협력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이전에 동서독간에 교통관련 기본협정을 맺어 보다 체계적이고도 안정적
으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가능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동서독은 교역
과 관련하여 양측간의 기본협약을 잘 준수하였고, 교통로 개설에 따른 통행 관련 
제반 사항을 양측이 명확하게 규정․준수함으로써 물리적으로 안정적인 교류협
력이 가능하였다. 양측은 교통로의 운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수
송에 이용되는 교통 수단의 운행 및 재난시 구호 조치 등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
력하였다. 또한 상호 교통정보에 대한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교통로의 원활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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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다각도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동서독의 경험을 볼 때 우리의 경우에도 남북간 육상, 해상, 항공부문
의 통행 및 교역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개성공단개발 및 금강산관광과 관련하여 남북간에 체결
된 남북통행관련 협정들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남북 주민의 통신·통
행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신·통행협정’의 체결이 필요하다. 
동서독이 분단기간동안 진행한 인프라협력과정에서 호혜성에 기초한 협력을 
하였다는 점도 남북한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도로건설과정에서 구 동독이 비
용을 분담하고 전력생산과 공급과정에서도 일정 부분 호혜적 협력을 하였다는 
점을 북한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남북간
의 인프라협력은 사실상 우리측의 자금과 물적 지원이 기반이 되고 있다. 앞으로 
인프라협력이 양적, 질적으로 보다 확대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보다 적극적인 자
세로 비용분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일 이후 교통부문에서 철도중심의 인프라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향후 통일 
한반도의 교통인프라 구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철도중심의 교통체계를 
갖고 있는 북한의 교통체계를 감안할 때, 철도부문의 시설 확충을 위한 남북협력
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통일독일의 교통정책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
미를 갖는 것은 유럽연합차원의 지원모델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양
호한 재정상태 때문에 전체 투자재원에서 유럽연합차원의 지원이 차지한 비중은 
극히 미미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이러한 국제적 지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 통합적 인프라협력측면의 시사점
통일 이전 구 서독은 통일을 전제로 한 인프라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다만 
구 동독내에 섬의 형태로 존재한 베를린과 구 서독을 연결하는 도로 및 철도망의 
확보를 위한 협력을 구 동독과 추진했고, 부분적으로 접경지역에서의 에너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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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추진했을 뿐이다. 그러나 동서독은 물리적 측면의 인프라협력과 제도적 측
면의 협력이 균형 있게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서독을 연
결하는 교통망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통행관련 제도가 세부적으로 완비되
었기 때문에 인프라의 활용도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이다. 
통일 이후의 인프라개발에 있어서 연방정부가 통일교통프로젝트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발을 추진하였던 것은 통합적인 인프
라 추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독일이 통일 이후 비교
적 일관성 있게 구 동독의 인프라 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구 서독의 풍부
한 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프라부문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조달된 금액은 
극히 적었고 대부분의 재원이 내부적으로 조달되었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일관성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예상치 못했던 통일이었기에 통일 
초기에 일부 중복투자나 과잉투자 등 공공투자의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빠른 시
일내에 구 동독의 인프라 수준이 개선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독일의 경우에는 분단기간 동안 통일과 유럽통합(EU)과 같은 변화를 
전제로 동서독간의 인프라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부터 한반도의 통합과 동북아의 경제통합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상정한 인프라협
력을 추진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따라서 남북한은 이러한 기회를 보다 적극
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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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5
 
 남북인프라협력의 과제
이 장에서는 제3장에서 검토된 남북인프라협력의 실태와 제4장에서 분석된 동서독 사
례의 시사점을 토대로 남북인프라협력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여기에서 도출된 과제들
을 중심으로 다음 장에서 우선순위 선정과 연계추진방안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추진
방안이 제시되었다. 남북인프라협력의 과제는 거시적 측면(macro aspect)과 미시적 측
면(micro aspect)에서 검토되었다. 거시적 측면에서는 동북아와 한반도차원의 경제협
력을 전제로 한 남북인프라 협력과제가 도출되었고, 미시적 측면에서는 인프라 부문
별, 지역별 협력과제 그리고 제도 및 인력확보측면의 과제가 도출되었다.  
1. 한반도 장기발전과 동북아협력측면의 남북인프라협력 과제  
1)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낙관적인 한반도 정세변화
를 전제로 남북인프라협력 과제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관계의 발전
단계를 남북한 경제통합의 초기단계, 확대단계, 정착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하였
다. 초기단계는 남북경제통합을 위한 기반조성기, 확대단계는 초기단계의 경제
협력을 기반으로 남북한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강화되는 시기, 심화단계는 세부
적인 경제영역에까지 남북한간에 단일화가 진행되는 시기로 각각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상황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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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남북인프라협력에 가장 커다란 영향
을 미칠 요인으로 핵문제 및 남북관계 등 정치외교적 요인(85%)이 지적되었다. 
이것은 핵문제의 해결이 남북인프라협력에 큰 변수임을 시사하고 있다. 
<표 5-1> 남북인프라협력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칠 요인
(단위 : %)
구         분 응    답    비    율
① 핵문제 및 남북관계 등 정치외교적 요인 85.0
② 대내외 경제여건 및 재원조달 등 경제적 요인 13.3
③ 사회적, 심리적 요인 0.0
④ 기술적 요인 0.0
⑤ 기타 0.0
   무 응 답 1.7
2) 한반도의 장기발전 구도와 남북인프라협력 과제
(1) 한반도의 장기발전 구도
한반도의 장기발전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남북인프라협력 과제는 한반도의 
장기발전구도에 대한 검토로부터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의 제4차 국
토종합계획(2005-2020)에서는 역(逆)파이 형태의 한반도 발전축을 제시하고 있
다. 서해안축과 남해안축 그리고 동해안축 등 3개의 축을 중심으로 한반도와 동
북아의 연계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기본구도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국토개발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장기적으로 
북한의 국토발전구도는 북한의 서해안과 동해안을 따라 분포 하고 있는 주요 공
업지역들을 중심으로 한 개발축을 상정할 수 있다. 
동북아인프라협력과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북한의 국토
개발은 서해안과 동해안을 따라 형성된 교통축과 주요 공업지대를 중심으로 추
진될 필요가 있다. 중단기적으로 남․북, 북․중, 북․러 접경지역의 경제특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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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 거점을 개발하여 북한경제 회생과 한반도 경제통합의 기반을 마련하
고,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서해안축과 동해안축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산업과 인
프라 개발과 연계성 강화를 추진하여 한반도의 통합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  경제특구
◈
  
  자료: 이상준 외. 2003. 「동북아협력시대의 북한경제특구 활용전략」.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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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한반도 발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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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안축)                          (동해안축)
 ․광주-목포-광양거점권             ․부산-마산-대구-포항거점권
 ․대전-아산만-군산거점권           ․금강-설악-동해거점권  
 ․경인-개성거점권                  ․원산-함흥거점권










- 국토중심권 : 평양-개성-서울-대전권
- 보존․보전권역 : 백두산․개마고원, 금강산․설악산, DMZ
- 신산업지대 개발권 
 ․동해안권 : 원산권, 함흥․김책권역
 ․국경지대 : 신의주․강계권역, 청진․나진․선봉지역
- 경기만권 : 예성강변 연안에 신행정수도 건설







 ․의주권(신의주,박천,강계)       ․청진, 나진, 선봉권
 ․평양,남포권(청진,혜산)         ․원산권(함흥,원산) 
 ․중서부권(서울,인천,대전)       ․금강산, 동해권(춘천,철원,강릉) 






- 남북한 각 4개권역, DMZ는 특수지역권
 ․북서부권 : 평북, 자강도          ․북동부권 : 함북, 양강도
 ․서북부권 : 평남, 황남, 황북       ․동북부권 : 함남, 강원(북)
 ․서중부권 : 서울, 경기, 충남, 충북 ․동중부권 : 강원             
 ․서남부권 : 전북, 전남            ․동남부권 : 부산, 경남, 경북
현대경제 
사회연구원
투자환경을 기준으로 5대권역 구분
1. 압록강권(신의주, 구성, 강계, 만포를 중심으로)
2. 나진-선봉권(청진, 나진, 선봉, 회령 등을 중심으로) 
3. 평양-남포권(평양, 남포, 안부, 박천을 중심으로) 
4. 원산-함흥권(원산, 함흥, 흥남, 김책을 중심으로) 
5. 해주-개성권(해주, 개성, 사리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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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반도 장기발전구도에 따른 남북인프라협력 과제
앞에서 제시된 한반도의 장기발전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남북을 연결하
는 인프라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한반도종단고속철도망을 구
축하기 위해 부산∼서울∼평양∼신의주축과 목포∼서울∼원산∼청진‧나선축을 
교통중심축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축 간선철도 복선화
와 전철화 등 시설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라시아 대륙연계철도망을 구축
하기 위한 협력을 남북한이 주변국들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북한내 대외거점항만 개발측면에서 서해안의 남포항과 동해안의 
원산항, 청진항 및 나진항 등을 남한의 부산항, 광양항과 더불어 국제항만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내 중소규모 지역거점 공항 확충도 
필요하며, 백두산 등 주요 관광지의 배후 공항 시설 확충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한간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한 남한내 교통망의 정비를 위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수도권을 우회하여 통과하는 형태로 남북교역관련 도로망 확충
이 필요하고 서해안축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축으로 광양항, 군장항, 평택항,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계하여 북한지역과 연결되는 도로망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망과 연계하여 남북연결 통신망
의 전면적 현대화를 위한 협력도 필요할 것이다.   
(3) 남북경협의 발전과 북한의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남북인프라협력 과제
남북경협의 발전단계에 따른 물리적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는 남북 민간경협의 
발전과정(위탁가공→ 투자확대 → 전면적 자유교역)에 따라 제기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즉, 위탁가공단계에는 수송과 관련된 부분적 인프라 확충이 필요할 
것이고, 투자확대단계에는 특구개발과 관련된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전면적 자유교역단계에는 광역교통시설 중심의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이 외에도 거시적 측면에서는 장기적인 북한의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인프라
개발수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제협력이 점차 확대되고 북한이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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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게 될 경우 북한의 산업구조는 기존의 ‘자급자족형’, 
‘중공업 우선 소비․서비스 부문경시형’ 산업구조로부터 ‘수출주도형’, ‘경공
업․소비․서비스 중심형’ 산업구조로 바뀌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제조업의 경우 전기․전자, 섬유․의류, 비철금속 등의 성장이 예상되고 비 제조
업부문에서는 관광, 물류, 금융 등의 성장이 예상되는데, 이것은 남북인프라협력
에 있어서도 새로운 과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새로운 성장산업(에너지, 관광, 물류, 식품 등 일부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인프라 개발이다. 경공업과 서비스산업의 확대에 따른 물류수요의 
증가와 이에 따른 도로망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 산업단지, 관광특구, 





- 주로 제조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조성 필요
- 남북간의 통행, 통상,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광역 교통기반시설 
확충 
- 거점도시 중심적 
인프라 지원 
주: 현재 남북간의 경협은 위탁가공을 위주로 하여 제한된 형태의 투자가 혼합된 형태로 볼 수 있
음. 정부간 합의한 4개 경제협정이 실천되면 본격적인 투자단계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가능
둘째, 민간기업의 북한내 진출 확대에 따른 국제통신망의 확충과 에너지 공급
체계의 재편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송전망, 송유관망, 가스공급망 등)의 건설이 
필요할 것이다. 동유럽 체제전환국과 중국 등 체제전환국의 사례에서도 국가 경
제력과 개인 소득 향상에 따라 차량소유가 증가하고 이동에 대한 수요가 동반 
증가함으로써 도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바 있다. 북한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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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남한의 1996년 GNP의 70%에 이른다는 가정하에 추정된 교통시설 수요를 
살펴보면 자동차수는 22배, 도로연장은 2.6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바도 있다.
<표 5-4> 북한의 교통시설 수요 전망
구       분 1996 2020 2020/1996
자동차수(만대) 27 600 22.2
도로연장(km) 23,369 61,000 2.6
철도연장(km) 5,112 6,400 1.3
연간하역능력(만톤/년) 3,501 26,000 7.4
공항용량(만명/년) 2,000 15,000 7.5
  
   자료: 윤창호 외. 2000.「전환기의 북한경제」. 고려대학교 출판부. p117.
3) 동북아인프라협력과 남북인프라협력 과제
거시적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는 남북인프라협력의 과제들은 한반도의 장
기발전구도와 더불어서 동북아인프라협력과의 연관성에 대한 검토하에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1) 동북아인프라협력 추진현황
① 한반도 횡단철도와 대륙횡단철도 연결계획
한반도횡단철도(TKR)와 대륙철도(TCR, TSR, TMR, TMGR) 연결을 통한 ‘철의 
실크로드’ 구상은 당초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아시아지역 
교통인프라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1992년 48차 회의에서 아시아횡단철도(TAR: 
Trans-Asian Railway)계획을 승인함으로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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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동북아 간선철도 네트워크
    자료: 건교부. 2004. 내부자료. 
ESCAP은 여타 아시아횡단 철도노선들과 비교해 TSR-TKR 연결노선이 유럽까
지의 총연장이 가장 길다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가장 경쟁
력이 있는 노선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전망의 주요 근거는 유럽까지 TSR-TKR 노선을 이용할 경우에 국경통
과의 횟수가 가장 적어 시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다른 노선들과는 달리 1970년
대 이래 유라시아횡단철도가 실제 운송노선으로 기능하고 있어 기본적인 시설과 
인프라에 있어서 타 노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TSR-TKR 연결대안으로서 경원선-TSR연결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철도연결사업은 향후 북한 북동부와 극동 러시아지역의 개발에 중
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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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시안 하이웨이(Asian Highway) 건설계획
아시안 하이웨이는 1959년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에 의해 계획이 수립되었
다. 이 계획에 따르면 Asian Highway 14만 1204km 중 북한구간은 1320km이며, 
3개 노선이 통과할 계획이다. 첫 번째 노선은 부산-서울-평양-신의주-심양을 통해 
중국대륙으로 향하는 노선이며, 두 번째 노선은 청진-나진을 통해 러시아 대륙으
로 향하는 노선이다. 세 번째 노선은 부산-강릉-원산-청진-길림-장춘을 통해 몽고
대륙으로 향하는 노선이다. 
<그림 5-4> 아시안 하이웨이의 한반도 통과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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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북한 경유 아시안 하이웨이 노선현황
노선명 연장 주요 경유지
AH1 20,557Km  동경-부산-신의주-심양-베이징-방콕-이스탄불
AH6 10,475Km  부산-고성-원산-하산-블라디보스톡-모스코바
AH32 3,748Km  부산-강릉-청진-선봉-훈춘-울란바토르   
③ 극동러시아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ipeline Natural Gas) 개발사업
현재 한국, 중국, 러시아 등 3개국은 이르쿠츠크(Irkutsk) 가스배관사업을 1997
년부터 추진중에 있는데, 3국간 협정서가 2000년에 체결되었고 2001∼2002년에
는 3국간 타당성조사가 수행된 바 있다. 이 사업은 이르쿠츠크시 북방 약 450km
에 위치한 코빅틴스크 가스전을 개발하여 4100km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한국과 중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가 천연
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북한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이 필요하다. 
<그림 5-5> 러시아의 극동지역 천연가스 및 석유 수송망 구상
       
         자료 : Vladimir I. Ivanov. 2003.   Russian Oil for Northeast Asia : Opportunities, 
Problems and Policies," 「ERINA REPORT」 vol.51.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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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쿠츠크나 사할린(Sakhalin)지역에서 가스전을 개발하고 이 가스전으로부
터 북한을 거쳐 우리나라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사업은 남북경제협력
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연안지역을 따라 파이프라인이 건설
되는 경우 환동해권의 북한, 극동러시아, 우리의 동해안지역 개발에 커다란 동력
을 부여할 가능성이 크다. 
④ 러시아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사업
러시아는 석유개발이 부진한 동시베리아지역에 송유관을 건설하는 방안을 고
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현재 송유관을 위시한 석유수송 기반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에 따른 원유 공급대상 국가들(일본, 중국 
등)은 자국에 유리한 구도로 러시아가 송유관을 건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각
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동시베리아 송유관의 주요 대안으로는 앙가르
스크-중국 대경 노선과 앙가르스크-나홋트카 노선 등 두 가지 대안이 제시된 바 
있다. 이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앙가르스크-나홋트카 노선을 본선으로, 앙가르스
크-중국 대경 노선은 지선으로 각각 고려하고 있다. 
⑤ 극동 러시아와 한반도의 전력망 연계
동북아지역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측면에서 역내국가간 전력망을 연계
하는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극동 러시아지역에서 생
산된 전력을 북한지역에 도입하는 협력사업이 부각되고 있다. 러시아는 2002년 
자국의 북한 접경지역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여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는 계획
을 제안한 바 있고, 6자회담 타결과 연계해서 대북 에너지지원도 전력을 중심으
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극동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Vladivostok)에서부터 청진까지 송전선을 건설하는 계획29)도 제안된 상태이다. 
29) 러시아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력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 극동지역의 블라디보스톡과 북한의 청진
을 연결하는 총 380km의 500kV의 송전선을 건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동 계획에 따르면, 이 송전선의 
러시아 구간은 블라디보스톡에서 크라스키노까지 250km이고 북한 구간은 크라스키노에서부터 청진까
지 130km이다. 러시아통합에너지시스템(UES)에 따르면, 전력가격이 점차 kWh당 0.05달러로 인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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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북아인프라협력과 관련된 남북인프라협력 과제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현재 동북아인프라협력과 관련한 활발한 논의가 부문
별로 진행중인데,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남북인프라협력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 경원선 또는 동해선과 TSR의 연결
- 남북종단 고속화도로와 아시안 하이웨이의 연결 
- 동북아송유관 건설과 남북한 공급망 연결
- 동북아전력연계와 남북한 전력망 연결
- 극동러시아 천연가스 프로젝트 공동 참여 및 동북아 가스파이프라인의 북한 
통과 추진
동북아에너지네트워크 구축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전력 및 천연가스망 구축을 
도모하고 한반도횡단철도(TKR)와 대륙횡단철도(TSR/TCR)연결, 아시안하이웨이
(Asian Highway) 건설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물류교통망의 통합적 체계 구축이 필
요한 것이다. 동북아인프라협력과 북한국토개발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환황해축과 환동해축의 연계를 고려한 인프라 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환황
해축에서는 인천과 개성-남포-신의주를 중국의 청도, 대련과 연계하는 개발축을 
고려할 수 있다. 환동해축에서는 속초-원산-청진-나선과 러시아, 일본을 연계하
는 개발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4) 우리의 인프라개발경험을 토대로 한 남북인프라협력 과제
우리는 1970년대부터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인프라를 개발해온 경험을 갖고 있
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북한의 인프라개발을 위한 남북협력측면에서 중요한 시
사점과 과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경공업에서 출발하여 중화학공업 및 지식
전력량이 약 2500-3000 MWh에 달하면,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재영. 2005. “러시아의 역
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 북핵 해결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활성화방안: 양자간 지원을 중심
으로“. KIEP정책세미나 발표논문.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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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산업으로 발전되고 있는 우리의 공업은 1960년대 수출산업촉진을 위한 공단
이 개발되면서 서울(한국수출산업단지), 인천(산업단지), 부산(사상산업단지)과 
대구(3공단, 성서산업단지, 검단산업단지) 등에 집중적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었
다. 1970년대에는 수도권의 반월, 울산․마산․창원에 이르는 동남해안지역과 
구미와 포항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기지가 조성되었고, 1980년대에는 대단위 
산업단지보다는 중소규모의 산업단지가 전국적으로 분산 지정됨으로써 수도권 
및 동남권 집중이 다소 완화되었고, 특히 농촌지역에 농공단지 개발이 본격적으
로 추진되었다. 
1990년대는 서해안 신산업지대와 도시를 중심으로 첨단산업단지 개발이 추진
되었다. 남한의 산업입지는 1970년대와 1980년 초반까지의 경우 년평균 10㎢ 내
외가 공급되었으며, 2001년 현재 선공급 18㎢ 포함하여 총 530㎢의 공업용지가 
개발되었다. 2003년 9월 현재 총 512개의 산업단지(446.1㎢)가 개발되었다.
우리나라의 산업입지 개발과정은 관련 인프라 개발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다.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시작된 1960년대에 철도, 도로, 항만, 발전 
등 교통과 에너지부문의 인프라 확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부산항 시설 개
선,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은 이러한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 사업들이었다. 1970년
대 전반기에는 포항, 구미, 여천, 창원 등 공단개발이 이루어졌고, 후반기에는 호
남, 남해고속도로가 건설되었다. 그리고 소양강, 안동 등 다목적 댐들도 건설되었
다. 1980년대에는 지역간 균형개발 측면에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졌고, 주택, 교
육, 지하철 등 국민편익과 관련된 인프라 개발이 이루어졌다.30) 따라서 우리나라
의 산업인프라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었음을 알 수 있는
데, 이 과정에서 외국의 자본이 큰 역할을 하였다. 1962-1972년 기간 동안 외국정
부로부터 유치된 공공차관은 주로 전력, 통신, 운수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활
용되었고, 상업차관은 주로 비료, 시멘트, 섬유산업 등 제조업부문에 활용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차관도입을 통해 야산개발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항만개발사
30) 한국산업은행. 1996. 「북한산업의 실상과 개발방향」.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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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철도도로건설사업 등이 시행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프라 개발에 있어서
는 1966-1975년 사이에 도입된 대일 청구권자금(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기타 상업차관 3억 달러)도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표 5-6> 외자유치를 통한 1960-70년대 우리나라의 주요 인프라 개발사업
부    문 사   업   명 계약년도 외        자
철    도
산업선 전철화 1차 1962 구주혼성차관(서독 63백만마르크 외) 
산업선 전철화 2,3차 1974, 1975 구주혼성차관(서독 20백만마르크 외) 
수도권 전철화 1972 일본 OECF 27,210백만엔 
철도차관 5,6차 1975, 1978 IBRD 220백만달러
충북선 복선화 1976 일본 OECF 4,259백만엔
도    로
경부고속도로 건설 1968, 1969 일본 OECF 2,481백만엔 
도로개량 및 도로건설 1974∼78
IBRD,ADB 366백만달러 
사우디 123백만SR
통    신
통신시설 확장사업 1969, 1971 서독 KfW 59백만마르크
1,2차 M/W 시설 1976, 1978 미국 EXIM 30백만불
통신시설확장 1973∼76
서독 KfW 82백만마르크
캐나다 EDC 21백만 캐나다달러 
일본 OECF 12,698백만엔 
시외전화시설 확장 1967, 1968, 1970 대일청구권, 1,509백만엔
항    만
북평항개발 1976 일본 OECF 11,177백만엔
항만개발 1,2차 1973, 1977 IBRD 146백만달러
상하수도 서울시 상수도시설 확장 1972 ADB 9백만달러
전    력
서울화전(당인리)건설 1966 미국 AID 21백만달러
영남화전1호기(울산) 1967 미국 AID 16백만달러






미국 1,264백만 달러, 
캐나다 300백만 캐나다달러, 
영국 96백만 파운드 등
제    철
포항종합제철 1971, 1972 대일청구권 13,629백만엔
포항종합제철공장 3,4,5차 1973∼75 대일청구권 14,100백만엔, 일본 JEXIM
 자료: 재무부, 한국산업은행. 1993. 「한국외자도입 30년사」. p114,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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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리의 경험은 남북인프라협력의 추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과제를 제기해주고 있다.
첫째, 산업개발의 토대가 되는 에너지와 용수 그리고 교통부문을 중심으로 인
프라개발을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은 일제 강점기에 집중
적으로 발전소가 건설되어 남한과는 그 여건이 다른 특성이 있지만, 노후화된 
수력 및 화력발전소의 개보수를 위한 협력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
는 것이다.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의 건설과 포장이 시급히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고속도로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70년대 산업화의 가장 중요한 
기반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경우에도 평양-신의주간 고속도로 건설 등 고속도로 확충에 우선적인 협력을 추
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 부문별 남북인프라협력 과제
앞에서는 거시적 측면(macro aspect)에서 남북인프라협력의 과제들을 도출하였
다. 여기에서는 미시적 측면(micro aspect)에서 에너지와 교통 등 인프라의 주요 
부문별 남북협력과제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적 차원의 협력과제
를 제시하였다. 
1) 에너지부문의 남북협력 과제
(1) 북한의 전력부문 향후 개보수 수요 
북한의 에너지수급은 향후 상당기간 동안 기존설비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에너지 공급설비가 대부분 장기간의 건설기간을 가
지는 대형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규설비의 건설에 착수한다 해도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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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5년에서 10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 북한의 경제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어 당분간은 에너지수요 자체가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기존설비의 개보수만으로도 향후 상당기간 동안의 에너지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표 5-7> 북한의 발전설비 수요 전망
구       분 2003년 2010년 2015년 2020년
발전량(억kWh) 196 398 659 1123 
평균증가율(%) - 10.7 10.6 11.3 
최대수요(만kW) 280 568 940 1602 
발전설비용량(만kW) 777 777 777 777 
예  비  율(%) 177.8 36.7 -17.3 -51.5 
설비부족(만kW) - - 351 1146 
북핵문제에 따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 건설사업이 종료됨
으로써 북한의 발전설비 증설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 예비율 
20%를 적용했을 때, 2015년에는 예비율이 -17.3%로 낮아져 적정 예비율 20% 유
지를 위해 351만 kW의 신규설비 수요가 발생하고 2020년에는 예비율이 -51.5%
로 떨어져 1146만 kW의 신규 발전설비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발전설비는 약 777만 kW로 알려지고 있으나 대부분 설비
의 노후도가 심하여 실제 설비 이용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
술한 바처럼 전력수요 증가에 맞추어 기존의 설비들도 적정한 수준으로 개보수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신규 발전설비 건설 수요를 분석하였다. 즉, 기존설비 개
보수를 통해 수급이 가능한 시점에서는 기존설비 개보수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
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설비가 성장전략 경로별, 시점별로 어느 정도 개보수되어
야 하는 가를 평가해 보았다. 2010년에 1호기가 도입되고 2015년 이전에 2호기도 
도입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KEDO 원전이 건설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기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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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개보수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때까지는 신규설비의 도입이 없다고 가정할 경
우의 연도별 개보수 수요는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2015년 이전에 이미 2003년 현존설비는 전량 개보수되어야 정상적인 전력수급
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2010년의 경우에도 전술한 KEDO 건설시의 평
가결과보다 KEDO원전 1기 규모만큼의 개보수 수요가 더 발생한다.
<표 5-8> 북한의 기존 발전설비 개보수 수요 전망 
구       분 2003년 2010년 2015년 2020년
개보수율(%) 43.2 87.8 100.0 100.0 
개보수용량(만kW) 336 682 777 777 
북한의 수력발전소들은 거의 대부분이 개보수 대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교적 최근인 1990년대 후반 건설된 안변청년발전소, 남강발전소 등의 경우 개
보수 시점을 현재 시점이 아닌 2010년경으로 또는 2015년으로 정하여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량이 개보수 대상이다. 다시 말해 개보수 시점 설정에 따라서 개보수 
대상설비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 북한 에너지수요 전망을 통해 북한 발전설비 증설 및 
개보수 수요 분석을 구간별로 분석함으로써 시나리오별 구간별 개보수 수요를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 그러한 시점 책정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고 있
다. 기존설비 개보수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때까지는 신규설비의 도입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의 개보수 수요를 정리 하면 아래와 같다. 2015년까지 현재 발전설비 
전량이 개보수 되어야 한다. KEDO원전이 건설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 설비의 
87.7%에 해당하는 682만kW가 2010년까지 개보수되고 이어 2015년까지 95만kW
가 추가적으로 개보수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술한 바처럼 북한의 발전설비는 개보수되는 기간을 2015년까지로 설정할 경
우, 수력 및 화력발전소 구분 없이 전량이 개보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 가운
데 화력설비는 수력설비에 비해 노후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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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8개의 화력발전소 가운데 1970년대에 완공한 
설비는 북창발전소 1차(1972년), 평양발전소(1970년), 선봉발전소(1977년), 청천
강발전소(1977년) 등이나 이 가운데 북창발전소, 평양발전소 등은 근래에 북한 
자체기술로 개보수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 선봉발전소의 경우에는 KEDO중유
를 활용하여 2002년 11월까지 정상가동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타 청진발전소(1986년), 순천발전소(1989), 동평양발전소(1989년), 12월발전
소(1996년) 등도 수력발전소에 비해 비교적 경과 연수가 적은 편으로 수력발전소
들에 비해 개보수가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
망된 개보수 수요에 수력우선 개보수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다. 다만 수력발전소 
가운데 1996년 1단계, 2000년 2단계 공사를 마친 안변청년발전소의 경우만 2015
년에 개보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수력발전설비는 2010년까지 461만 kW, 2020년까지 나머지 20만 kW를 개보수 
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수력발전설비 481
만kW 전량을 2015년까지 개보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까지 북한의 현 
수력발전설비가 전량 개보수 되거나 아니면 개보수로 보강되지 못하는 설비만큼
의 신규설비가 증설되어야 하는 것이다. 화력발전 설비의 경우 2010년까지 221만 
kW, 2020년까지 75만 kW의 설비가 개보수 되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5-9> 북한의 수력 및 화력발전소별 개보수 수요전망 
(단위: 만kW)
구    분 2010년 2015년 2020년
수    력 461 20 -
화    력 221 75 -
합    계 682 95 -
(2) 에너지부문의 남북협력 과제
에너지부문에서 단기간내에 북한의 전력공급력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석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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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연료 지원 및 전력설비 개보수 협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시급한 에너지
지원 측면에서 국내 비축탄(약 1000만톤)의 일부 지원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정
유공장의 개보수를 지원하고 남한에서 과잉 생산되고 있는 중유를 지원하는 것
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북한에 발전용 석탄을 연간 100만톤씩 공급해줄 경우, 
북한의 발전량은 연간 18억 kWh의 증강이 가능하며, 이는 현재 북한 연간 발전
량의 약 1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또한 대북송전도 우선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
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200만 kW의 대북 
송전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미 북한은 2001년도에 50만 kW의 송전을 우리측에 
요청한 바가 있다.31)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주요 공업지역에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고 원유생산 및 
정제시설을 건설하며, 전력 및 원유의 배전, 배관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공동으
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합작 발전소 및 합작 정유소의 건
설 및 운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남북간 에너지부문 설비 및 부품 
규격, 관련 제도의 통일을 위한 협력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남북간 에너
지 이용체계의 통일을 위한 물리적,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남북간의 에너지부문 협력에는 제약도 많은 상황이다. 석탄지원의 경
우 선박수송의 비효율성, 석탄 선적 및 하역 설비 부족, 높은 수송비 등이 제약요
인이 되고 있다. 발전소 개보수의 경우에도 과다한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
문에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32) 
31) 남북한은 남북 전력실태 공동조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전력실무협의회’제1차 회의를 2001년 
2월에 평양에서 개최한바 있다. 우리측은 대북 전력지원에 앞서서 북한의 정확한 전력실태조사를 제의
하였지만 북한측은 전력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50만 kW를 송전방식으로 우선 지원해 줄 것을 
요구였으며, 실태조사에도 소극적이어서 합의가 무산된바 있다. (통일부. 2001. ｢북한동향｣ 제526호. 
p23.)
32) 관련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남북간의 에너지협력과 관련해서는 중단기적으로 남북에너지부문 전문
가 교류 및 북한의 에너지 전문가 교육훈련, 남한 비축 무연탄의 대북지원 협력, 북한 석탄광 현대화지
원협력, 잉여중유 대북지원협력, 유휴 정제설비 개보수협력, 개성공단 전력사업 공급, 금강산특구 전력
공급 협력, 발전설비 및 전력계통 현대화 협력, 가스인프라 구축 협력 등과 같은 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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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부문의 남북협력 과제
(1) 주요 남북협력 과제
교통부문에서는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한 남북간 육상 및 해상교통망 연결 및 
확충을 위한 협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남북한간의 도로망 단절구간 13개 노
선 가운데 현재 종료된 국도 1호선 및 7호선연결사업외에 순차적으로 3, 5호선의 
연결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철도에서는 경의선 연결 이후 순차적으로 경원
선 복원사업, 금강산선과 동해북부선 연결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
다. 현재 우리측은 금강산선에 대한 실시설계를 1999년에 완료하였고, 동해북부
선은 건설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단계이다. 해운 및 항공부문에서는 남북을 연결
하는 해운항로의 확대 및 항공 직항로 정기화를 위한 협력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철도, 도로, 항만부문의 남북협력사업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연구개발(R&D)사
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R&D 사업은 분야별로 고려할 
수 있는데, 철도부문의 경우 북한 철도교통 시설현황 DB 구축, 남북철도 시스템 
기초조사, 남북한 접경지역 철도개선, 북한 철도시스템 개량화, 공동 차량기술 개
발, 남북철도운영 최적화 기술개발, 대륙연계 철도망(TSR, TCR) 구축, 철도 안전
성 확보 및 환경개선, 남북한 철도시스템 표준화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도로부문의 R&D 사업으로서는 북한 도로교통 시설현황 DB 구축, 용어 및 제 
기준의 동질성 회복방안, 남북한 도로망 시스템 구축방안 수립, 도로계획 및 설
계, 시공기술 표준화 방안 개발, 도로의 운영 및 유지관리기술 표준화 방안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항만부문의 R&D 사업으로서는 북한 항만교통 시설현황 DB 구축, 항만시설 
관련 기초자료 조사, 항만설계기준 표준화, 항만공사 및 운영시스템 개발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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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교통부문 남북인프라 협력 과제 
구 분 도 로 철 도 항 만
단 기
(5년이내)
 - 국도 3호선 연결사업
 - 연구개발 R&D 사업
 - 경원선 연결사업
 - 연구개발 R&D 사업
 - 하역시설 단기사업 등
 - 연구개발 R&D사업
중 기
(5~10년)
 - 북한 간선도로망     
   확충
  · 국도 1호(AH1),
    국도 7호(AH6),
    평양~원산(AH6)
 - 주요 단절도로연결
 - 나진~원정도로
 - 북한 간선철도망 확충
  · 경의선, 경원선,
    평라선, 금강산청년선
 - 나진~남양철도 
 - 항만시설 1차 개발정비
  · 항만준설
  · 항만개발정비
  · 항만운영시스템
 - 남북한 항만운영시스템
 - 북한선원 양성기관의    
   시설현대화 및 실습선
장 기
(10-15년)
 - 북한 전역 도로망
확충
 - 북한 전역 철도망 확충
 - 항만시설 2차 개발정비
  · 항만준설
  · 항만개발정비
이 외에도 남북당국간 교통관련 협정 체결도 주요 협력과제로서 추진될 필요
가 있다. 육상 연결교통망 건설과 병행해서 통행관련 사항에 대한 남북당국간 공
식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남북간 인적, 물적 통행과 관련된 세부규정을 조약형태
로 구체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인적, 물적 소통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2) 세부 추진과제
교통부문의 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도로와 철도부문의 경우 
세부 추진과제를 검토해 보았다. 
① 도로부문의 과제 
최근에 개통된 국도1호선과 국도7호선은 남한과 북한을 동해축과 서해축으로 
연결하는 노선으로서 중부내륙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노선이 되는 국도3호선의 
연결사업(철원-평강-신계-양덕-초산 : 20km)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 이후에는 북한의 간선도로망 건설과 북한과 남한의 접경도로연결, 북한의 
나진과 중국의 원정도로의 건설이 필요하다. 북한의 간선도로망 구간은 140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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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국도1호선 개성-평양-신의주구간(398km), 국도7호선 금강산-원산-나진구간
(774km), 평양-원산구간(231km)를 포함하게 된다. 남북의 접경도로 북한측의 연
결구간은 152km로서 국도5호선 김회-평강-원산-함흥-중강진구간(62km), 국도43
호선 김회-회양-금강산-고성구간(40km), 국도31호선 양구-회양-신고산구간(25 
km), 국도48호선 강화-대성-개성구간(25km(교량 1.6km포함)) 등이다. 또한 북한
의 나진과 중국의 원정도로 연결구간은 54km이다. 
이상을 합하면, 북한의 간선도로망 1403km, 접경도로 북한측 연결구간 152 
km, 중국-북한 연결구간 54km 로서 총 1609km 가 된다. 2020년까지의 도로부문 
개발은 2020년에 한국의 1990년 수준에 해당되는 5860km의 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이전에 확충되는 도로망 20km와 1609km를 제외하고 4231km
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② 철도부문의 과제
철도부문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경원선의 복원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경원
선의 단절구간은 남한구간이 16km, 북한구간이 14km 이다. 그 다음으로는 북한
간선철도망 1599km에 대한 개량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33) 장기적으로 2020
년에 한국의 1990년 수준에 해당되는 3091km의 철도망 개량을 하는 것을 가정하
면, 이전에 확충되는 철도망 14km와 1599km를 제외하고 총 1478km를 추가로 개
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선되는 간선철도망의 복선화사업도 추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통신부문의 남북협력 과제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교통과 에너지부문을 중심으로 남북인프라협력의 
33) 경의선 개성-평양-신의주: 412km, 경원선 평강-원산-고원: 145km, 평라선 평양-고원-나진: 781km, 금
강산청년선 안변-구읍: 102km외에 중국-북한 연결철도인 나진-남양철도는 159km이며, 북한 간선철도망
을 포함한 2015년까지의 철도사업구간은 총 1599km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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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검토하였다. 하지만 통신부문은 교통부문과의 연계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간략하나마 협력과제를 검토하였다. 통신부문에서는 남북한간 직통 통신망의 확
충 및 현대화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당국간 통신외에도 기상정보, 상거래 등
을 위한 전용회선의 증설 및 광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개
성공단, 금강산 등 교류거점 지역의 내부통신망 현대화를 위한 협력이 우선적으
로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지역간 통신시설 현대화를 위한 남북협력도 추
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신정책을 담당하는 남북한 당국간 업무약정 체결 및 통신관련 기술협
력의 활성화도 필요한데, 통신협력 정책 추진을 담당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하고 남북한 당국간에 ‘남북통신교류에 관한 합의서(가칭)’ 체결도 필요할 것이
다. 남북간 정보통신협력이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남한 소프트웨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남북한 협력과 남북한간 통신 및 전산인프라의 표준화를 위한 협
력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글코드와 자판의 통일 등 표준화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는 비용, 보급률,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표준화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기존 유선방송망을 이용한 고속통신망 구축
을 위한 남북협력도 필요할 것이다.
<표 5-11> 북한의 정보통신기반 구축과제
구분 통신기반 구축 추가공급회선(만회선)
1단계 - 북한의 경제특구와 주요 도시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기간통신망 구축 268
2단계 - 중소도시와 내수산업지역의 사업용회선과 대도시와산업지역의 긴급한 주거용 회선 공급 120
3단계 - 도시와 농촌의 나머지 주거용 회선 공급 212
  주 : 각 단계별 소요기간은 3년
 자료: 윤창호, 이영수. 2000. “북한통신망 고도화 소요재원 조달방안”. 통신교류 활성화와 통신통
합 방안 수립을 위한 워크샵발표자료.     
윤창호, 이영수(2000)의 연구에 따르면, 1단계로 북한의 경제특구와 주요 도시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기간통신망을 구축하는데 268만회선의 
통신망 가설이 필요하고, 2단계로 중소도시와 내수산업지역의 사업용회선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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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산업지역의 긴급한 주거용 회선 공급에 120만 회선이 필요한 것으로 추
정되었다. 그리고 3단계로 도시와 농촌의 나머지 주거용 회선 공급에 총 212만 
회선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4) 지역적 측면의 남북인프라협력 과제 
여기에서는 앞에서 제기된 부문별 협력 과제들을 공간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다. 거시적인 측면의 협력과제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북한의 인프라 개발과 
이를 위한 남북협력은 일차적으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개성과 금강산 등 남북간의 접경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북․중 및 
북․러접경지역에서도 필요한 과제이다. 
(1) 남북접경지역의 인프라 확충
남북접경지역의 인프라협력 과제로서는 우리측의 접경지역개발과 관련한 인
프라협력과제와 북한의 개성 및 금강산관광개발관련 과제를 들 수 있다. 우리 정
부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2조 5400억원이 투자되는 접경지역 종합개발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파주, 문산, 연천 등 접경지역을 남북교류시대에 대비한 전진
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관련 인프라개발수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도 1호선 
외에 국도 3호선 등 육상통로의 확보를 위한 우리측의 관련 용지 확보도 남북인
프라협력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개성공단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남북간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들이 많다. 그 가
운데 외부교통시설계획과 관련해서는 개성공단과 인천을 직접 연결하는 교통망
의 구축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개성, 서울-
인천 연결도로망은 확보되어 있으므로 개성-강화도-공항-서해안고속도로를 연결
하는 개성-인천 연결도로망 확충이 시급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부교통시설의 
공급에 대한 구상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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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파주 문산 남북교류협력 사업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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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 교류 기능 - 개성관광/DMZ 관광 숙박시설- 학술/기술 교류인력 숙박시설
파주 문산 
관광숙박 단지




   주 : 경기도 접경지역계획안(2001)을 기초로 재작성    
  자료: 남성욱. 2005. “통일경제특구 개발전략과 향후 전망”. 정책세미나 자료집. 
현재 이 지역과 관련한 기존 계획으로서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도로망 계획
상에 남북축 제1축(강화-인천-군산-목포 구간 382km)이 있고, 제2차 수도권 광역 
교통 5개년 계획의 인천 관련 간선가로망 계획 국지도 84호선(강화 ~ 제2강화대
교 ~ 송현 4차선 38.6km) 등이 있다. 이 외에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인천국제공항
을 경유하여 북측으로 연결하는 노선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개성공단과 북한내 지역간 연결교통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장
기적으로 개성공단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의 조달을 위해 개성공단과 황해남북도
지역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주, 사리원등 
배후 주요 도시들과의 연결교통망 확충에 대한 검토가 광역교통망계획 측면에서 
반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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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서해안고속도로를 연계한 인천-개성 도로축 대안
 자료: 최병국. 2004. 「인천 . 개성 연계발전을 위한 도로정비 방안」. 인천발전연구원. p32.
(2) 북․중, 북․러 접경지역 인프라 확충
북한측은 나선경제무역지대의 인프라개발을 위해 대규모 투자유치계획을 수
립한 바 있다. 현재 나진․선봉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화물운송, 무역 및 서비스
업에 치중되어 있는데, 투자여건이 개선될 경우 물류부문에 대한 투자가 우선적
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2003년까지 나선지대에 대한 투자유치 실적은 총 
1억 3892만 달러로, 이 가운데 홍콩, 대만 그리고 중국 자본이 76.7%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는 태국의 통신부문 투자가 19.4%, 일본이 2.3%의 순이다.34)
34) 국토연구원. 2005. ｢북한의 국토개발 및 관리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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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나선지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유치계획
구  분 투자유치 목표 사    업    내    용
항  만 16억 5,710만 달러 나진항 확장, 청진서항 및 선봉항확장
철  도  1억 5,812만 달러 회령­학송 철도전기화, 두만강복선철교신설
도  로  3억 4,650만 달러 나진-샛별-남양, 청진-회령, 청진-나진 고속도로
공  항  7억 5,826만 달러 선봉국제공항
통  신  1억 8,856만 달러 위성통신 지구국, 통신분국, 나진통신센터
전  력  1억 6,000만 달러 선봉화력 발전소
<표 5-14> 나선지대의 투자유치실적
투 자 국 투자분야 투자건수 투자실행액(천달러) 비율(%)






소계 62 40,584 29.21
홍    콩
호텔, 서비스 59,000
도로건설 4,839
소계 2 63,839 45.95














싱 가 폴 수산물가공 1 1,009 0.73
태    국 통신 1 26,880 19.35
합          계 78 138,923 100
  자료: 2005년 9월 중국 장춘에서 개최되었던 두만강투자포럼 관련자료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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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북한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개발 과제
개성, 금강산, 나진․선봉, 신의주 다음으로 경제특구로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남포와 원산의 경우 공단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인프라개발수요가 있다. 공
통적으로 항만하역시설과 항만 배후교통망의 확충이 필요하고, 전력의 안정적 공
급을 위한 발전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5> 남포와 원산의 인프라 개발 수요
도시
산업인프라




























  자료: 이상준 외. 2003. 「북한의 개혁개방과 산업인프라개발의 새로운 과제」. 국토연구원.
북한의 나머지 지역별 인프라개발과제들을 살펴보면, 발전시설 및 송전시설의 
개보수나 철도 도로의 개보수 그리고 항만하역시설의 개보수 등이 공통적인 과
제로 제기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남북인프라협력의 과제들을 종합해보면, 거시적 측면에서는 남
한, 중국, 러시아와의 접경지역 교통망 확충이 주요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간의 교통망연결은 기본적으로 이들 국가간의 양자
간 협력과제로 볼 수 있지만, 장기적인 한반도의 인프라 체계 구축 측면에서 우
리의 참여를 통한 다자간 협력으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러시아와 북한간의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인프라협력에 대해서도 우리
의 적극적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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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북한의 지역별 인프라 개발 과제






평덕선(대동강∼구장) 등의 보수 
및 복선화
기존고속도로(평양-원산, 





기존의 대안조력발전소 확충 및 









용강∼온천선) 등의 시설 확충
남포항(하역능력 
800만톤) 시설확충  
개성
























소형 몽금포항의 시설 
확충  
평북
압록강 수계의 수풍발전소, 
태평만, 태천발전소 시설확충 및 
화력발전소 건설
평의선, 평북선, 덕현선, 다사도선, 
용문탄광선, 용암선, 운산선, 
백마선 등 산업철도 및  그외 
16개 간선철도 시설확충  
1급도로 2개, 2급도로 2개, 
3급도로 17개 등의 도로 시설확충
소형 신의주항의 
시설확충
황남 추가 화력발전소 건설
황해청년선, 은율선, 배천선, 
장연선, 왕신선, 옹진선, 부포선, 
서해리선 시설확충
1급도로 1개, 2급도로 3개, 
3급도로 14개 시설확충
군항인 해주항의 
기능재편 및 시설확충  
황북















장진강, 부전강, 허천강, 
수력발전소 시설확충 및 
화력발전소 건설 
평라선, 신흥선, 장진선, 덕성선, 
이원선, 차호선, 허천선, 만덕선, 













․철도 : 평라선, 함북선, 
백두산청년선, 백무선, 무산선, 
고건원선, 홍의선, 고참선, 세천선, 


















원산∼김화),  3급도로(금강∼인제, 




장자강, 강계청년, 운봉, 남리 
수력발전소 시설확충 
만포선, 혜산∼만포청년선을 기본 
간선으로 협괘철도인 강계선, 






박천∼초산) 시설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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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7> 남북인프라협력의 과제 종합
구  분





위탁가공, 투자 자유 교역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 ∙경공업 및 서비스업의 비중 증가  








∙경의선 및 동해선축의 접경지역     
  인프라 협력 추진
 - 신의주, 개성, 원산(금강산),         
   나진․선봉 우선 개발 
 - 신의주, 개성과 연계해서   해주,   
   남포, 평양개발
 - 나진․선봉과 연계해서 청 진,      
   함흥개발
∙경의선 및 동해선축의                   
  기간교통망을중심으로 주요 공업지역     
  인프라 확충
 - TKR-TSR/TCR연결관련 개발 추진
 - 중국, 러시아와의 전력연계 추진
 - 중국, 러시아와의 석유 및 천연가스 연계  






∙주요 공업지역 및 광산지역 배후    
  철도망개선
∙남한, 중국, 러시아접경지역         
  철도연결 등 북한내 접경지역       
  철도구간의 개보수
∙기간 철도망의 시설 확충  
  ­서울∼평양∼신의주축과                
   서울∼원산∼청진‧라진축 철도망의      
   복선화와 전철화 
∙주요 철도교통 중심지에 대규모 물류시설  
  건설
도로
∙주요 공업지역 및 광산지역 배후    
  철도망개선
∙남한, 중국, 러시아접경지역         
  철도연결 등 북한내 접경지역       
  철도구간의 개보수
∙북한내 주요 도로망의 확충
항만 
∙주요 항만의 긴급 개보수
  ­남포항: 컨테이너 하역장비 설치,   
   다목적 부두하역장비 지원
∙나진항, 청진항: 컨테이너 하역장비  
  개량, 전용부두시설 개보수 
∙항만시설의 확충 및 배후 물류기지 확보
∙나진, 청진 항 등 대외 교역거점 항만     
  집중육성
공항
∙주요 공항의 시설 개보수
  ­순안비행장, 원산비행장,           
   신의주비행장의 시설 개보수
∙국제공항 추가 확충
∙지역거점공항의 시설확충 및 노선신설
통    신
∙주요 개방거점지역의 통신인프라    
  확충 
∙외국과의 통신관련 기술협력
∙북한의 통신시설 현대화  
∙남북한간 통신망 통합
에너지
∙주요 공업지역 송전시설 개보수 
∙발전소들의 가동율 제고를 위한     
  개보수
∙환경시설 확보
∙북한 주요공업지역에 발전소 신설
∙원유정제시설 건설
∙전력 및 원유의 배전, 배관시설 확충
∙천연가스의 국제적 공동개발 및 관련     
  기반시설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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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남북 인프라협력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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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이 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시된 남북인프라협력의 통합적 추진 구도와 제5장에서 제시
된 남북인프라협력의 과제를 토대로 남북인프라협력의 통합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
다. 먼저 남북인프라협력의 목표와 원칙 그리고 통합적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1. 남북인프라협력의 목표 및 원칙
1) 남북인프라협력의 목표
남북인프라협력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프라협력을 통해 달
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국가간의 인프라협력이 경
제협력의 토대이자 동시에 경제협력의 주요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측면
을 고려해서 남북인프라협력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위해 통합적으로 추진될 필
요가 있다. 
첫째, 남북인프라협력을 통해 남북경제통합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남
북인프라협력은 단순히 인프라협력이라는 부문적 차원의 협력보다는 북한경제
의 개방과 개혁 그리고 남북경제통합이라는 거시적이고도 구조적인 관점에서 추
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인프라협력은 무엇보다도 남북경제협력의 토대
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경제통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북인프라협력을 통해 국내외 자본의 대북투자 확대를 이끌어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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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인프라협력사업자체가 남북경제협력 및 동북아경제협력의 새로운 수요
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프라
협력을 통해 일차적으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물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통해 다시 투자 등 경협이 활성화되는 선순환(善循環) 구조를 구
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남북인프라협력은 한반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한반
도가 동북아에서 교류협력의 거점과 가교로서 기능하는 데에 남북인프라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남북을 연결하는 인프라가 동북아 차원
의 인프라와 효율적으로 연계될 때 가능해질 것이다.  
2) 남북인프라협력의 원칙
남북인프라협력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협력의 원칙을 확립하고 이것을 일관되게 지키는 것이다. 남북인프라협력은 상
호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호혜성의 원칙에 기초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남북인프라협력을 통해 남북한이 직, 간접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비용분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호혜성 협력35)을 중심으로 남북인프라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남북한 당국의 합의가 협력추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다.36) 이러한 
호혜성의 원칙은 협력의 실현가능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남북 모두에게 호
35) 국제협력의 방식은 수혜성(또는 시혜성) 협력과 호혜성 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
혜성 협력은 협력의 비용과 편익을 협력주체들이 분담하는 호혜성 협력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완된’ 협
력관계로 볼 수 있다. 
36) 남북한간의 협력은 남북경제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이것은 협력이 남북 양측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남북간의 경제력 격차를 감안할 때, 양적인 측면에서 협력의 상호 
호혜성을 엄격하게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내용적으로 호혜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국가간 협력의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남북협력의 특성상 우리만이 희망하는 사업이 추
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측이 원하는 사업만이 추진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인프라협력은 
남북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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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적이지 않고 어느 일방에게 유리한 협력은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
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남북인프라협력의 우선순위 결정시 가장 중요한 판
단기준으로 양측의 수용가능성 등 정책적 실현가능성(66.7%)이 지적되었다. 인
프라 개발의 경제적 효과(22.5%)보다 실현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된 것은 
당국간의 합의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함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당국간의 합
의는 결국 호혜성에 기반해야만 가능할 것이고 또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인프라협력을 위한 원칙으로서는 호혜성외에 경제적 효율성에 근거한 협
력을 들 수 있다. 남북당국간의 회담에서는 남북협력의 중요한 원칙으로서 남북
경제의 균형발전과 실용주의가 언급되었는데, 이것은 호혜성과 더불어서 경제적 
효율성도 중요한 원칙이 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37) 
<표 6-1> 남북인프라협력의 우선순위 결정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단위 : %) 
구          분 응    답    비    율
① 인프라 개발의 경제적 효과 22.5
② 양측의 수용가능성 등 정책적 실현 가능성 66.7
③ 남북경제의 균형발전 등 국토공간적 요소 9.2
④ 기타 0.8
   무 응 답 0.8
 
2. 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방향
 
남북인프라협력의 통합적 추진은 인프라 개발의 우선순위 설정과 부문간 연계
라는 기본 구도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효율성과 호혜성을 토대로 통합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인프라협력이 통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간에 인프
37) 2005년 7월 12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10차 회의에서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과 실용주의 원칙 
하에 새로운 방식의 경협 추진 등이 합의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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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발의 목표를 공유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협력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남북인프라협력의 통합적 추진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인
프라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의 배분과 비용의 분담이 호혜주의에 기초해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통합적 개발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추진주체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과도 긴밀히 연관된 과제이다. 통합적 협력체계는 협력의 
장기 비전하에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과 제도, 기구, 인력 확보 등을 토대로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북인프라협력은 전반적인 남북경제협력의 발전단계와 조화를 이루면
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위탁가공→ 투자확대 → 전면적 
자유교역’의 순서로 발전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경제협력의 발전단계에 
따라 관련 인프라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남북경
제발전상황과 무관하게 일방적인 정치적 합의하에 추진되는 인프라협력을 지양
함과 동시에 남북경제협력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요인으로 인프라협력의 
발전이 지체되어서도 안 된다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 
남북인프라협력은 협력수요와 협력의 효과 그리고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
로 반영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타당성이 확보된 소규모 사
업을 중심으로 점차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심화시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남
북인프라협력의 단계적 확대 측면에서 경제특구 등 주요 남북협력거점을 중심으
로 인프라협력을 추진한 후 단계적으로 주변지역의 인프라협력을 확대해가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남북인프라협력은 남북한의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
며, 인프라사업과 제도 그리고 인력 및 기술확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에너지협력측면에서 전력시설의 개보수 사업과 
관련 기술인력의 교육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의 사회적 여
건을 고려하여 남북인프라협력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경우에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인프라협력 추진이 중요할 것이다.38)     
38) 인도적 측면의 대북협력 및 지원과는 달리 인프라협력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국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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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남북인프라 협력은 동북아의 정치외교적, 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응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남북인프라협력이 기본적으로 남북간의 협력과제이기는 하
지만, 한반도문제가 이미 국제화된 현실적 여건 때문에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중
심으로 하는 남북인프라협력 역시 국제적 상황과 관계를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
가 있는 것이다.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는 핵문제의 해결과 북일, 북미수교문제 등
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석유와 천연가스, 수송 등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협력 추
진과 한․중․일간의 자유무역투자협정(FTA) 체결 등을 고려하여 남북인프라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의 지경학적 잠재력과 동북아인프라협력 잠재력을 활용하여 한반
도 인프라와 동북아 인프라의 통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남북협력이 추진될 필
요가 있다. 남북인프라협력은 남북한간의 교류협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남북한이 교류협력을 확대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형식과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인프라 
협력은 남북간의 경제적 통합성 강화라는 남북경제협력의 구심력과 한반도주변
국들과의 경제교류협력 확대라는 동북아경제협력의 원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여 한반도와 동북아가 공동번영을 이룩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될 필요
가 있다. 
 
3. 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본 연구에서는 인프라협력의 수직적 위계(우선순위)와 수평적 체계(연계)를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남북인프라협력의 통합적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인프라와 관련된 남북협력의 추진시에는 협력의 효과
와 비용에 대해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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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순위 설정을 통한 남북인프라협력의 통합적 추진
(1) 우선순위 설정의 기본구도 
본 연구에서는 남북인프라협력의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서 협력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그림 6-1> 우선순위 설정의 기본구도 
남북인프라협력의 수요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북아경제협력과 한반도
의 장기적인 발전구도와 같은 거시적인 차원의 협력수요와 인프라부문별 과제 
등 미시적인 차원의 협력수요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인프라협력의 공급측면
에서는 비용의 규모와 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측면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남북인프라협력의 우선순위를 설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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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요측면의 우선순위 검토 
① 거시적 측면의 우선순위
거시적 측면의 우선순위는 동북아인프라협력수요, 북한의 장기적인 국토발전 
구도 등을 고려하여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경제협력측면에서는 현재 논
의되고 있는 동북아석유파이프라인 건설, 한반도횡단철도(TKR)와 대륙횡단철도
(TSR/TCR)의 연결, 아시안하이웨이(Asian Highway) 건설 등을 중심으로 남북인
프라협력의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에너지, 수송분야를 중심으
로 전개되고 있는 인프라협력 논의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장 논의가 진전된 분야
는 석유파이프라인 연결과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연결분야이다. 이것은 에너지분
야에 대한 동북아차원의 협력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동북아경제협력측면에서는 철도망의 연결과 관련한 
협력이 1순위로 나타났고, 2순위는 항만과 고속도로 연결, 3순위는 천연가스망과 
전력망 연결과 관련한 협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 동북아경제협력측면의 주요 인프라사업
                (단위 : %) 
구          분







① 경의선, 경원선 또는 동해선과 대륙횡단철도(TSR/TCR)의 연결 75.0 11.7 1.7
② 남북종단 고속화도로와 아시안 하이웨이(Asian Highway)의 연결 8.3 20.0 7.5
③ 남북한 항만과 동북아 주변국 항만간의 물류망 연결 6.7 26.7 21.7
④ 동북아천연가스공급망 건설과 남북한 공급망 연결 1.7 17.5 31.7
⑤ 동북아송유관 건설과 남북한 공급망 연결 0.0 3.3 9.2
⑥ 동북아전력연계와 남북한 전력망 연결 6.7 18.3 25.8
  무 응 답 1.6 2.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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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면, 우선적으로 남북접경지역과 북한-중국, 북한-러시아 접경지역에
서 교류협력의 거점과 연관된 인프라 개발이 추진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경제특구와 주변지역을 포괄하는 전력공급망의 개선, 항만 
및 배후 육상교통망의 개선, 통신부문의 개선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한반도의 주요 발전축이 될 서해안축과 동해안축을 중심으로 산
업과 사회간접자본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한반도의 통합적 발전을 도모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② 미시적 측면의 협력 우선순위
미시적 측면의 협력 우선순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단절된 남북간의 인프라를 복원하는데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단절된 남북간의 인프라를 복원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는 단절된 
신체의 복원과정(접합수술)에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접합수술은 먼
저 뼈를 맞추어 고정하고 수지동맥과 신경을 미세현미경하에 문합한 후 손등쪽
의 신전건(근육)을 봉합하고 수지정맥을 문합한 뒤 피부를 봉합하는 순서로 진행
된다. 이것을 인프라에 비교하면, 뼈의 연결은 철도 및 도로의 연결과 비교된다. 
그리고 동맥의 연결은 전력 등 에너지망의 연결, 신경의 연결은 통신망의 연결 
및 인적 자원과 기술의 연결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접합수술 후 기능 정상화를 확신하기까지는 약 2주간의 경과 관찰
과 환자의 협조가 필요하며, 이 기간 중에 혈전에 의해 혈관이 막히거나 잦은 혈
관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치료가 진행된다. 이것을 인프라의 연결과 비교
해 보면, 인프라 시설의 연결 후 인프라 시설을 통한 경제의 원활한 활동이 제약
을 받지 않도록 유지와 관리를 위한 인적, 기술적 협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남북간의 단절된 인프라를 복원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는 동서독의 사례를 통해
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동서독의 경우 통일 이전 10개의 국경통과도로 (4개 
고속도로, 6개 국도), 8개의 국경통과철도, 2개의 내륙운하 그리고 3개의 항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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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운용한 바 있다. 동서독의 경우 서베를린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육로연결과 
항로연결이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이 때문에 분단시기에도 도로부문의 협력사
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의 경우에는 육로와 해로를 통한 교통물류인
프라의 연결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육로의 경우 중단거리에
서는 도로가 철도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경협의 추진과 관련되어 교역과 투자를 위해 필요로 되는 사업의 우
선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의 추진과 관련되어 교역과 투자를 위해 
필요로 되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물자와 사람의 이동에 필수적인 수송
수단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이동을 뒷받침할 
통신과 에너지관련 기반시설도 필수적이다. 
구 동독의 경우에는 북한처럼 에너지난이 극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부문
의 협력수요가 높지 않았으나 북한의 경우에는 교통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전력
부문의 개선도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교역, 통행과 관련한 기초적 교통인프라
(연결교통로) 및 통신인프라의 의 구축 및 안정적 유지 그리고 안정적인 에너지
원 및 용수 확보가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남북경협의 추진과 관련되어 10년이내에 가장 우선
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로서는 철도와 전력(1순위), 도로와 철도(2순위), 전력과 산
업단지(3순위)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것은 교역과 투자를 위해 무엇보다도 철도
와 도로 등 육상교통시설과 전력부문의 협력이 시급함을 의미하고 있다. 설문조
사 결과 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와 정보통신 그리고 물류시설의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철도부문에서는 경의선을 중심으로 한 협력이 우선적으로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경원선을 중심으로 한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가 도로보다 우선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다음
과 같이 두 가지 측면의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남북인프라협력이 단기적 효과
(도로)보다는 장기적인 효과(철도)측면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둘
째, 경의선철도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연결 등 철도연결에 대한 지금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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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정책적 홍보 이미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북한
측이 희망하고 있는 동해선의 협력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 남북경협관련 주요 인프라협력 부문
                       (단위 : %)
구    분
중단기(10년이내) 장 기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철  도 46.7 19.2 5.8 9.2 5.8 3.3
② 도  로 12.5 30.0 8.3 14.2 5.0 4.2
③ 항  만 1.7 4.2 13.3 15.0 12.5 6.7
④ 공  항 0.0 1.7 0.0 3.3 6.7 6.7
⑤정보통신 2.5 9.2 10.8 15.8 17.5 11.7
⑥ 전  력 26.0 16.7 22.5 10.8 5.0 8.3
⑦가스/석탄/석유 0.0 3.3 7.5 1.7 11.7 8.3
⑧ 산업단지 5.0 6.7 16.7 16.7 13.3 16.7
⑨ 물류시설 0.8 2.5 7.5 6.7 13.3 19.2
⑩생활편익시설 0.0 0.8 1.7 0.8 3.3 9.2
무 응 답 4.8 5.7 5.9 5.8 5.9 5.7
<표 6-4> 향후 10년 이내 철도부문의 우선 협력 노선
(단위 : %) 
구   분
응    답    비    율
1 순위  2 순위
 ① 경의선 95.8 2.5
 ② 경원선 1.7 59.2
 ③ 동해선 0.8 30.8
 ④ 금강산선 0.8 5.0
 ⑤ 기  타 0.8 0.0
  무 응 답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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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문의 경우 철도부문에서와 같이 경의선철도를 따라 서울-개성-평양축의 
도로와 관련한 협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 향후 10년 이내 도로부문의 우선 협력 노선
(단위 : %) 
구          분
응    답    비    율
1 순위 2 순위
① 서울-개성-평양간 도로축 97.5 0.0
② 강릉-원산-함흥간 도로축 0.0 33.3
③ 서울-원산-함흥간 도로축 0.8 64.2
④ 기타 0.0 0.0
  무 응 답 1.7 2.5
 
 
항만부문의 경우 설문조사 결과 남포항(1순위 83.3%)과 원산항(2순위 44.2%)
을 중심으로 한 개보수 및 시설확충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주항을 
중심으로 한 협력 필요성이 남포항과 원산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향후 
개성공단 개발과 연계해서 황해도지역의 인프라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임
을 시사하고 있다. 해운협력에 있어서는 우리측의 인천항을 중심으로 남포, 해주
간의 협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청진, 동해-원산 등 동해
안의 해운협력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 향후 10년 이내 남북협력이 필요한 북한 항만
(단위 : %) 
구          분
응    답    비    율
1 순위 2 순위
① 남포 83.3 5.8
② 원산 3.3 44.2
③ 해주 8.3 8.3
④ 청진 0.0 18.3
⑤ 나진․선봉  0.8 10.8
⑥ 신의주 1.7 10.8




<표 6-7> 향후 10년 이내에 남북해운협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항로
(단위 : %) 
구          분
응    답    비    율
1 순위 2 순위
① 인천-남포 85.8 5.8
② 인천-해주 11.7 7.5
③ 부산-남포 0.0 11.7
④ 부산-청진 0.0 22.5
⑤ 부산-나진선봉 0.8 15.0
⑥ 부산-해주 0.0 2.5
⑦ 동해-원산 0.0 32.5
 무 응 답 1.7 2.5
 
 
③ 인프라개발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검토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두 개발축이라 할 수 있는 동해안축과 서해안축의 교통
인프라개발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해 봄으로써 어느 축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경
제적 효과가 큰 것인가를 파악해 보았다. 그리고 전력부문의 대북지원에 따른 경
제적 효과도 분석해 봄으로써 에너지부문과 교통부문간의 우선순위를 간접적으
로 비교해 보았다. 
동해안축과 서해안축의 교통인프라개발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
의 도로 또는 철도가 동해안축과 서해안축별로 개발될 경우 북한의 제조업과 남
한의 제조업 생산액이 얼마나 증가하는 지를 분석하였다.39) 그리고 남한 전력 공
급량 중 10%∼30%가 북한의 제조업체에 공급될 경우 북한의 제조업 생산량의 
변화 추세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제조업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인프라 투자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북한의 지역 경제 여건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북한의 제조
업 생산기술 수준은 우리나라의 1970년대 및 1980년대 초반 수준이라고 가정하
39) 자세한 분석방법은 부록 참조
제3장 북한의 중장기 에너지설비 투자수요  125
제6장∙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125
였다. 따라서 북한 및 남한의 생산함수는 각각 1978년-1985년 및 1986년-2001년
의 제조업 생산, 부가가치, 노동, 자본 등 지역경제 자료와 지역별 도로, 철도 및 
전력공급량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노동 및 자본의 기본 생산함수 형태에 인구, 거리, 발전량 등의 변수를 추가하











(제약 : β 1+β 2=1) (식1)
VAi : 지역별 제조업 부가가치
  Li : 지역별 제조업 종사자수
  Ki : 지역별 제조업 유형고정자산
  Pi : 지역별 인구
  Ei : 지역별 전력발전량
        dij : 지역간 육상 거리 = 도로거리 × 0.79 + 철도거리 × 0.21
 edij : 지역간 유클리안 거리
β,β1,β2,α1,α2 : 모수
모형의 종속변수인 지역별 산업별 제조업 부가가치와 독립변수인 종사자수, 
유형고정자산 등은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지역별 인구는 통계청 추
계인구자료를 기준으로 지역별 발전량은 에너지통계연보를 기준으로 구축하였
다. 거리는 크게 도로거리, 철도거리, 절대거리로 나눌 수 있는데 도로 거리는 한
국도로공사의 도로구간별 거리표를 이용하였고, 철도거리는 한국철도공사의 역
간 거리표를 이용하였고, 절대거리는 지역별 좌표를 이용하여 유클리디안 거리
로 산정하여 자료를 구축하였다. 
자료 분석의 시점은 크게 두 시점(1979∼1985년, 1986∼1999년)으로 구분하였
다. 2000년 기준 북한의 GDP는 남한 GDP의 30%정도로서 이는 남한의 1980년 
수준에 해당된다. 따라서 북한 경제는 남한보다 약 2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이에 
따라 북한의 생산함수는 남한의 1970년대 및 1980년대 경우와 유사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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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 철도 및 전력 공급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였다. 도로(철도)
의 대안1은 북한 동부지역의 도로(철도)시설을 개발하는 방안으로 원산에서 청
진, 혜산의 도로(철도)를 확충하는 방안이고, 도로(철도)의 대안2는 북한 서부 지
역의 도로(철도)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신의주, 강계, 개성을 연계한다. 전력 대안
은 남한 전력대비 대북 송전 규모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는데, 총전력 대비 10%, 
20%, 30% 지원을 각각 가정하였다.
<표 6-8> 도로 및 철도의 개발 대안
구 분 내         용
대안1 북한 동해안축의 기반시설(도로, 철도)을 확충하는 방안
대안2 북한 서해안축의 기반시설(도로, 철도)을 확충하는 방안
<그림 6-2> 대안1과 대안2  
<대안1>                    <대안2>
 
제3장 북한의 중장기 에너지설비 투자수요  127
제6장∙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127
북한의 도로개발 효과는 북한 서해안축의 개발 대안이 동해안축의 개발 대안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안1의 제조업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현재에 
비해 0.027%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대안2의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0.238%
로 추산되었다. 그러나 도로개발에 따른 정확한 비용이 고려되지 않아 대안2의 
투자 효율성이 가장 높다고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산악지대가 많은 동
해안지역의 개발비용이 서해안지역보다 높을 것임을 감안할 때, 간접적으로 나
마 서해안축의 개발 대안이 동해안축의 개발 대안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높음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6-9> 대안별 지역별 도로개발 효과
(단위 : 백만원)
지역구분 현  재 도로대안1 도로대안2
평양시 965,166 965,288 971,476 
개성시 110,078 110,086 110,090 
남포시 247,290 247,321 247,638 
평안남도 942,332 942,492 949,527 
평안북도 736,370 736,391 737,099 
함경남도 885,430 885,464 886,299 
함경북도 669,279 669,718 669,303 
황해남도 679,043 679,103 679,244 
황해북도 513,113 513,165 513,435 
강원도 424,552 425,004 424,592 
자강도 372,711 372,926 372,719 
량강도 207,706 207,902 207,747 
합  계 6,753,069 6,754,861 6,769,169 
비  교 100.000 100.027 10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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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철도개발 효과도 도로개발과 유사하게 대안2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시설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를 기준으로 대안1의 제조업 부가가치 
유발규모는 개선되지 않은 경우의 0.001%, 대안2는 0.018% 정도로 계산되었다. 
도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안별 사업비 규모를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만을 가지고 절대적인 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할 수는 없다.
<표 6-10> 대안별 지역별 철도개발 효과
(단위 : 백만원)
지역구분 현  재 철도대안1 철도대안2
평양시 965,166 965,173 965,502 
개성시 110,078 110,078 110,092 
남포시 247,290 247,292 247,324 
평안남도 942,332 942,337 942,427 
평안북도 736,370 736,371 736,453 
함경남도 885,430 885,430 885,506 
함경북도 669,279 669,267 669,286 
황해남도 679,043 679,047 679,226 
황해북도 513,113 513,117 513,476 
강원도 424,552 424,578 424,554 
자강도 372,711 372,722 372,711 
량강도 207,706 207,718 207,707 
합  계 6,753,069 6,753,129 6,754,265 
비  교 100.000 100.001 100.018 
남한의 전력 송전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도로와 철도의 확충 개념과는 달리 
북한의 전력시설 확충에 따른 제조업 부가가치 변동 규모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
라 남한의 유효 전력 공급이 북한의 제조업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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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전력공급 효과는 북한이 남한의 유효전력을 사용할 경우의 제조업 부가
가치 증대효과로서 남한의 전력량을 모두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
한의 총 전력량의 10%, 20% 및 30%를 이용하는 대안을 설정하였다.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송전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남한의 총전력량 대비 
10%를 북한에 공급한다면 북한의 제조업 부가가치는 1.328% 정도 증가하며, 
20%의 경우에는 2.676%, 30%의 경우에는 4.043%의 제조업 부가가치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11> 대안별 지역별 전력공급 효과
(단위 : 백만원)
지역구분 현  재 10% 공급 20% 공급 30% 공급
평양시 965,166 982,383 999,906 1,017,742 
개성시 110,078 110,307 110,537 110,767 
남포시 247,290 248,415 249,545 250,681 
평안남도 942,332 958,960 975,881 993,100 
평안북도 736,370 746,730 757,236 767,890 
함경남도 885,430 900,428 915,681 931,192 
함경북도 669,279 677,856 686,542 695,339 
황해남도 679,043 687,756 696,581 705,519 
황해북도 513,113 518,035 523,003 528,019 
강원도 424,552 427,988 431,452 434,944 
자강도 372,711 375,368 378,043 380,738 
량강도 207,706 208,526 209,349 210,175 
합  계 6,753,069 6,842,750 6,933,755 7,026,106 
비  교 100.000 101.328 102.676 10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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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볼 때, 시설의 투자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서해안 개발이 
동해안이나 내륙 개발보다는 제조업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
났다. 남한 전력 공급량 중 일부 유휴 규모를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가 역시 증가
하였는데 남한의 총 공급량 대비 10% 정도를 북한으로 송전한다면 북한의 제조
업 부가가치는 1.328% 정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가치 증대효과
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도로 및 철도의 개발비용, 전력의 북한 송전비용 등이 고
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시설간 투자효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단위 거리당 철도 사업비가 도로 사업비보다 높고 송전의 경우에
는 추가적인 발전 시설을 확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력의 대북 지원이 경제성
장에 미치는 효과는 다른 대안에 비해 크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계량적 
분석결과는 다른 조건들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철도와 도로 그리고 전력부문별
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결과를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우선순위 설정의 기준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40) 
④ 수요측면의 우선순위 종합 
거시적 측면의 검토에 따르면 남북간의 인프라협력은 크게 경의선축과 동해선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축 가운데에서
도 경의선축이 우선될 필요가 있으며, 경의선축에서도 남북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미시적 측면의 검토에 따르면, 남북간의 인프라협력에 있어서 남포, 평양 등 
주요 공업지역의 전력 등 에너지망 개보수와 항만, 배후도로, 배후철도 개보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교통시설의 지역간 접근성이 검토되고 
또한 지역경제 자료, 특히 고용이나 부가가치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간 또는 지역간 연계
성과 투자대안의 사업비를 파악할 수 있다면 교통수단 및 대안간 사회간접자본 투자효과를 비교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대북 투자 우선순위를 개략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북한의 중장기 에너지설비 투자수요  131
제6장∙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131
설문조사 결과와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인프라의 부문 측면에
서는 에너지부문의 협력을 교통부문보다 먼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
리고 교통부문의 경우에는 경의선축을 중심으로 한 도로와 철도부문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우선순위는 각각의 방식에 따른 우
선순위를 교차 검토함으로써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방식에 의해 공통적으로 
우선순위에 지목된 과제들을 먼저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6-12> 수요측면의 우선순위 검토 
구    분
거시적 측면의 우선순위









접경지역 도시의 항만, 배후 
철도, 도로망 확충
기타 지역 주요 도시 주변의 
도로망 및 철도망 현대화 
차후 추진
주요 공업도시주변의 발전소 
현대화
서해안축 및 동해안축의 도로, 
철도망 현대화
(3) 공급측면의 우선순위 검토 
공급측면에서는 인프라 개발의 비용과 재원조달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소요되면서 경제적 효과가 큰 사업이 우선
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인프라 협력사업별 비용을 검토해 보았다. 
① 북한의 에너지 인프라 개발의 비용
북한의 현존 수력발전설비 481만 kW를 전량 개보수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999년 불변 기준으로 9861억원으로 추산된다. 시기적으로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까지 9451억원이 소요되고 그 이후 2015년까지 추가적으로 410
억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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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3> 북한 수력발전설비 개보수 비용
구    분 2010년 2015년 2020년
개보수 수요(만kW) 461 20 -
개보수 비용(억원) 9,451 410 -
화력발전설비 개보수의 경우 2010년까지 8619억원, 2015년까지 추가로 2925억
원이 소요되어 총 1조 154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14> 북한 화력발전설비 개보수 비용망
(단위 : 억원)
시    기 2010년 2015년 2020년
비    용 8,619 2,925 -
북한의 중장기 신규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투자비용은 2015년까지 1조 9688
억원, 그 이후 2020년까지 추가로 5조 5125억원의 투자수요가 예상된다. 
<표 6-15> 북한의 중장기 수력발전설비 증설 투자수요 전망
시     기 2010년 2015년 2020년
구     분
설비수요(만kW) - 100 280
투자수요(억원) 19,688 55,125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2015년의 경우, 유연탄화력 4기 건설을 위한 2조 3660
억원과 석유화력 1기 건설을 위한 4465억원 등 총 2조 8125억원이 소요될 전망이
다. 2020년에는 유연탄화력 8기 건설에 4조 7320억원, 석유화력 3기 건설에 1조 
3395억원, 가스복합화력 7기 건설에 1조 8270억원 등 총 7조 8985억원 정도의 투
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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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6> 북한의 중장기 화력발전설비 투자수요
(단위 : MW) 





기 억원 기 억원
유연탄화력 500 - 4기 23,660 8기 47,320
석유화력 500 - 1기 4,465 3기 13,395
가스복합화력 450 - - 7기 18,270
합계 - 2,500MW 28,125 8,650MW 78,985
북한의 석유정제설비 관련 비용은 대표적인 시설인 승리화학공장의 설비 전체
인 4.1만 b/d를 개보수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보수 비용으로 627억 4000만원이 
예상되고 있다. 정제설비 건설비용은 2015년에 12만b/d의 건설에 2,626억원이 필
요하게 되고, 2020년에는 46만b/d 건설에 1조 65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평
가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기존설비에 대한 개보수를 먼저 시행하고 순차적으로 신규 
설비를 건설하는 구도를 전제로 할 경우 북한 에너지부문의 신규설비 건설 수요
는 2015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5년까지 신규로 
건설해야 하는 설비투자에  5조 439억원이 소요되고, 2020년까지는 14조 4166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020년까지의 총 투자규모는  19조 4605억원
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17> 북한의 신규 에너지설비 건설 투자비용
                                                                  (단위: 억원)
구    분 2015년 2020년 합 계
수   력 19,688(100) 55,125(280) 74,813
화   력 28,125(2,500) 78,985(8,650) 107,110
석유정제설비 2,626(120) 10,065(460) 12,691
합   계 50,439 144,175 194,614
주: (   )는 신규설비 용량으로 발전설비는 만kW, 석유정제설비는 천b/d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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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와 신규 건설을 모두 포함할 경우 2020년까지 총 21조 6645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6-18> 북한의 단계별 에너지인프라 협력사업 투자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2010 2015 2020 계
개보수
수  력 9,451 410 - 9,861
화  력 8,619 2,925 - 11,544
신규
수  력 - 19,688 55,125 74,813
화  력 - 28,125 78,985 107,110
개보수 석유정제설비 626 - - 626
신규 석유정제설비 2,626 10,065 12,691
합    계 18,696 53,772 144,175 216,645
② 북한의 교통인프라 개발비용
도로부문에 대하여는 2010년까지 2500억원, 2015년까지 20조 1125억원, 2020
년까지 52조 8875억원 등 총 73조 2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2010년까
지는 최근에 개통된 국도1호선과 국도7호선에 이어 중부내륙를 남북으로 연결하
는 노선이 되는 국도3호선의 연결사업(철원-평강-신계-양덕-초산 : 20km) 연결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2015년까지 도로사업으로는 북한의 간선도로망 건설과 북
한과 남한의 접경도로연결, 북한의 나진과 중국의 원정도로의 건설이 필요하
다41).  2020년까지는 4231km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도로건설 비용 원단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일
각에서는 경의선의 남북구간 전체 공사비를 감안하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2005년 기준으로 도로건설비용이 140∼145억원/km로 추정될 수 있다. 145억원
41) 2015년까지의 개발규모는 본 보고서 p1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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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을 전제로 할 경우 도로부문에서는 2010년까지 2900억원, 2015년까지 추가로 
23조 3305억원, 2020년까지 추가로 61조 3495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철도부문에 대하여는 2010년까지 490억원, 2015년까지 5조 5965억원, 2020년
까지 8조 512억원 등 총 13조 6967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2010년까지는 
경원선의 연결이 추진되는 것을 가정할 경우 북한구간 14km 건설소요비용은 490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6-19> 도로부문 남북인프라협력의 투자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항 목 비 용 비 고
2010년 국도3호선 연결   2,500 20 km × 125억/km
2015년 간선도로망 1차 확충 201,125 1,609 km × 125억/km 
2020년 간선도로망 2차 확충 528,875 4,231 km × 125억/km
합 계 732,500
   주: 도로건설 원단위는 경의선 도로의 북측구간의 도로건설에 비용(124.5억원/km)과 우리나라 
일반국도의 4차선 도로의 신설 및  2차선도로의 4차선도로로의 확장비용이 용지비를 제외
하고 125억원∼113억원/km라는 점을 고려해서 125억원/km로 가정하였음. 
2015년까지는 북한간선철도망 1599km에 대한 개량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
다. 2020년에 한국의 1990년 수준에 해당되는 3091km 의 철도망 개량을 하는 것
을 가정하면 총 1478km를 추가로 개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15년까지 확충
된 간선철도망의 복선화사업을 2020년까지 추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로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철도부문에 있어서도 건설비 원단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경의선 연결공사의 총사업비 838억 3000만원, 노
선연장 12km을 적용하여 산출할 경우 km당 공사비는 70억원이 되고 복선화 비
용을 신설의 50%로 가정할 경우  km당 공사비는 35억원이 된다. 이러한 원단위
를 적용할 경우 철도부문에 대하여는 2010년까지 980억원, 2015년까지 11조 1930
억원, 2020년까지 15조 9425억원 등 총 27조 2335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136
<표 6-20> 철도부문 남북인프라협력의 투자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항      목 비 용 비 고
2010년 경원선 연결   490 14 km × 35억/km





1,478 km × 35억/km
1,599 km × 18억/km
합  계 136,967
   주: 철도건설비 원단위는 경의선 연결철도의 북측구간 건설비용 35억원/km을 적용하였음. 복
선화의 경우 신설비용의 50%를 적용하였음.
항만부문에 대하여 박명섭(2004)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면, 단기 1800억 원, 중
기 1조 9070억 원, 장기 2조 1165억 원 등 총 4조 20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
산된다. 단기적으로는 하역장비 등 부대시설 정비와 관련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이고, 항만시설의 정비는 중기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예상
되었다.   
<표 6-21> 항만부문 남북인프라협력의 투자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항 목 비 용 비 고
단 기
 하역장비 등 부대시설 
 R&D 사업
  1,800
   800 
  1,000
중 기
 항만시설 1차 개발정비




 · 남북한 해운물류 네트워크
 · 선원시설기관의 시설현대화




   60
15,050
   25
   50
1,000
장 기






합    계 42,035
   자료: 박명섭. 2004. “남북한간의 효율적인 해상운송체계 및 제도보완”. 남북물류워크샵. 
제3장 북한의 중장기 에너지설비 투자수요  137
제6장∙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137
항만부문의 단기, 중기, 장기 구분을 도로 및 철도와 같이 2010년, 2015년, 2020
년으로 각각 가정할 경우 교통부문의 총 투자액은 2010년까지 4790억원, 2015년
까지 추가로 27조 6160억원, 2020년까지 추가로  63조 552억원 등 총 91조 150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6-22> 교통부문 남북인프라협력의 투자비용 합계 
(단위 : 억원)
구 분 도 로 철 도 항 만 합 계
2010년   2,500   490  1,800    4,790
2015년 201,125 55,965 19,070  276,160
2020년 528,875  80,512 21,165 630,552
합 계 732,500 136,967 42,035 911,502
    주: 도로건설 원단위 125억원/km, 철도건설 원단위 35억원/km을 적용
비용측면을 종합해 볼 때, 도로와 철도의 연결부문 협력이 상대적으로 다른 협
력사업들에 비해 비용이 적게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항만부문의 시설 
개보수도 철도나 도로부문의 시설 확충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소요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북경제통합의 초기단계에는 가능한 한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인프라 협력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용측면에서는 도로, 철도의 
연결사업과 항만시설 보수 그리고 전력시설의 개보수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
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재원조달 가능성 
동서독의 사례와 우리 나라의 경험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이 미국과 일본 등 국
제사회와의 정치외교적 관계를 개선해간다는 전제하에 남북인프라협력을 위한 
재원의 조달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고려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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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존의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 기존의 남북협력기금외
에 새로운 기금(‘남북인프라협력기금(가칭)’)을 조성하는 것이다. 셋째, 민간자본
을 유치하거나 외국자본과의 합작 투자를 추진하는 것이다. 넷째, 남북한이 주도
적으로 국제금융기구 등 국제사회로부터 인프라개발재원을 조달하는 것이다. 
본 연구진의 설문조사 결과 남북인프라협력과 관련한 필요재원은 국제사회의 
공적자금 유치(61.7%)가 우리측의 공적 자금 투입(17.5%)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남북한이 적극적으로 국제금융기구 등 국제사회로부터 소요재
원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우리정부
의 재정지원을 통한 대북 인프라 지원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6-23> 북한의 인프라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수단 



















IBRD, ADB)  
인도적 측면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할 
경우(농업 등)   
북미관계 개선 
일본 ODA 및 북한의 
대일본 청구권자금
북일관계 개선  
인프라협력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식에서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남북
협력기금과 기타 공적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남북협력기금의 확충을 통해 매
년 3000∼5000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의 개정을 통해 매년 약 1000∼2000억원,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이 매년 약 2000∼3000억원, 기타 필요시 증세나 국가보유
자산 매각을 통해 매년 약 1000∼2000억원 등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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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2) 이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개
성공단의 사례로 볼 때,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는 부분적인 교통시설 개보수 수
준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6-24> 남북인프라협력의 필요재원 조달형태
(단위 : %) 
구          분 응    답    비    율
① 남북협력기금 등 우리의 공적 자금 투입 17.5
② 국내민간자본 유치 6.7
③ 남북한 정부의 협력하에 국제사회의 공적 자금 유치 61.7
④ 국제민간자본 유치 11.7
   무 응 답 2.4
 
향후 본격적인 남북인프라협력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1년에 최소 2∼3조
원의 대북 인프라투자가 필요하게 될 전망이다. 물론 이것을 모두 공적 자금을 
통해 조달할 수는 없지만 도로, 철도, 항만 등 장기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하고 
회임기간이 긴 사업의 경우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기존의 남북협력기금만을 가지고 이러한 재정지원을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은 
별도의 세원을 확보하거나 복권발행 등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이 상호 협의하여 우리정부의 보증을 통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공적 자
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이후 
그 실현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수익성 있는 일
부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파이낸싱(financing)을 도입하여 재원
42) 남성욱. 2004.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도출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발표논문.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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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와 북한경제의 특수성, 인프라협력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남북경
제협력의 초기단계와 확대단계까지는 민간자본보다는 공적 자금이 인프라협력 
재원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북한의 여건상 민간차원의 
호혜성 협력보다는 일정 수준의 초기지원 성격을 갖는 수혜성 협력이 우선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현재 경제상황을 놓고 볼 때 중단기적으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인프라부문의 협력사업의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협력주체들이 주도
하는 협력이 민간부문의 협력주체들이 주도하는 협력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
요가 있는 것이다. 
<표 6-25> 남북인프라협력의 재원조달 가능성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재원조달측면에서는 중단기적으로는 남북
협력기금활용, 새로운 공적 기금 조성, 외국 공적자금의 유치를 위한 남북협력,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민간자본의 유치 등의 우선순위를 상정할 수 있
을 것이다. 이것은 중단기적으로 소요재원의 규모가 작은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
의 우선순위가 설정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④ 정책적 실현가능성 
재원조달 가능성과 함께 공급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요소는 남
북당국간의 협력가능성과 같은 정책적인 실현가능성이다. 이것은 경제적 효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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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에 대한 고려 외에 특수한 남북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을 반영
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200만 kW의 대북송전을 
제안해 놓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중단된 경수로 사업의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북한은 경수로 사업을 대체하지 않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대북송전을 받아
들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경수로 사업의 대체사업으로 대북 송전
을 제안한 상태이다. 
어떠한 경우이든지 현실적으로 정책적인 실현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가장 우선
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협력분야는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 부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핵문제가 정체되거나 악화될 경우 에너지 부문의 협력은 오
히려 다른 부문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교통부문의 경우 경의선축의 개발이 동해선축의 개발보다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것 역시 북한 내부의 수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
다. 북측은 이미 동해선을 통한 TKR-TSR연결을 여러 차례 주장한바 있다. 경원
선 철도의 연결은 동해선의 연결보다 경제적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지만, 북
측 군부의 부정적인 입장 때문에 실제로 실현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종합적 측면의 남북인프라협력 우선순위
수요측면의 우선순위와 공급측면의 우선순위를 종합해 보면, 남북경제통합의 
초기단계 및 확대단계를 지금부터 10년이내인 2015년까지로 가정하고, 북핵문제
가 평화적으로 해결된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협력의 우선순위
를 시나리오 형태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지금부터 5년이내(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의 남북인프라협력 우선순위
이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소요되면서도 그 경제적 효과가 큰 전
력 및 교통부문의 개보수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전력
부문의 경우 현재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북송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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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의 배후 화력발전소 및 수력발전소의 발전시설 개보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접경지역의 남북연결교통망 확충 차원에서 국도 3호선과 5호선 
그리고 경원선의 연결을 위한 협력사업도 이 시기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림 6-3> 국도 3, 5호선과 경원선 및 접경지역 교통망 현황
  
그리고 이 단계에는 현재 진행중인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완성하고, 개성-평양구간의 철도 및 도로의 현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성-평양간 고속도로는 도로포장 등 부분적인 개보수만 한다면 물자의 이동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 우선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 모두 경의선축의 도로
와 철도가 동해선 축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3) 따
라서 초기 5년 동안은 경의선 구간의 연결과 부분적인 현대화가 중점적으로 이
43) 철도노선 현대화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경의선구간의 연결공사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현대화 방안의 경우는 경제성이 매우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해선 연결
사업은 단순 연결사업과 현대화를 위한 개량 및 신설 건설 사업 모든 경우에 있어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연규. 2004.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남북철도 연계방안”. 북한경제100인포럼 발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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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남포항과 원산항의 하역시설 개보수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진․선봉과 핫산을 연결하는 철도 및 도로망의 확장사업도 남․
북․러 3자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도모될 필요가 있다. 신의주와 
단동을 연결하는 새로운 철교의 건설을 통해 육로연결망을 확충하고 신의주와 
안주간의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준비작업도 시작될 필요가 있다. 
<그림 6-4> 평양-남포간 고속도로
       
    
       자료: 평화문제연구소. 2004. 「조선향토대백과」. 2 개성시, 나선시, 남포시.
전력과 통신은 개성과 금강산을 중심으로 남북연결망과 주변지역 연계망을 단
계적으로 확충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특구는 아니지만 주요 공
업도시인 청진과 함흥 등의 기존 발전소 발전시설 개보수도 이 시기부터 부분적
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종합해보면, 이 단계에서는 남북접경지역과 
북․중, 북․러지역에서 북한의 인프라 개선 그리고 주요 공업도시의 인프라 개
선이 기존 시설의 개보수를 중심으로 협력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핵문제의 해결단계별 인프라협력 추진도 이 단계에서 중요한 과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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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북한의 핵폐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검증절차가 될 것이다.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북한의 핵폐기 검증에 최소한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바 있다.44) 따라서 인프라 협력도 검증절차가 진행되는 과정과 
검증완료 이후로 구분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림 6-5> 지금부터 5년 이내 추진해야 할 남북인프라협력
44) 연합뉴스 2005.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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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 검증에 최소한 3년이 소요된다는 전제하에 제1년차에 북한이 핵폐기를 
선언하고 핵무기비확산조약(NPT)체제에 복귀하여 핵사찰을 수용하면 대북 중유
제공과 우리의 대북송전을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제2년차에 핵사찰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한반도의 통합적인 인프라 개발 
마스터플랜의 준비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
한의 인프라 실태조사를 6자회담 당사국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제3년차에 핵사찰 및 검증절차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 북한을 포함
한 한반도 인프라 개발 마스터플랜을 6자회담 참여국들이 공동으로 수립하여 검
증완료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6-26> 북핵문제 해결단계별 한반도 인프라개발 협력추진 
검증단계
구분
북한 핵문제의 해결 단계 한반도 인프라개발 협력
1년차
      북한이 핵 포기를 선언, 
      NPT복귀, 사찰 개시
중유공급 재개, 대북송전계획 추진
2년차 북한의 핵 폐기 검증진행
북한 경제특구의 인프라 개발 추진, 
북한 인프라 실태 공동조사
3년차 북한의 핵 폐기 검증완료 한반도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
② 지금부터 5년 이후 10년이내(남북경제통합 확대단계) 우선순위
이 단계에는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가 정상화되
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인프라 개발과 한반도와 동북아를 연계
하는 인프라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초기 5년동안 보
다는 인프라 전 부문에 걸쳐 협력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협력순위가 설정될 필요는 있다. 아직 남북간의 인프라가 완전히 통합되
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개성, 금강산 등 경제특구와 북한내 주요 배후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과 통신망 그리고 전력망을 확충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남포와 신의주, 함흥과 청진 등 주요 연안도시의 항만시설 현대화를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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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 5년 동안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협력이 이루어진 이후 연안 주요 
도시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남북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포와 원산, 청진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연안도시의 항만, 철
도, 전력시설 확충을 국제금융기구의 지원하에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
에는 앞 단계에서 시작된 접경지역의 남북인프라협력이 마무리되고,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현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림 6-6> 지금부터 5년 이후 10년이내 추진해야 할 남북인프라협력
제3장 북한의 중장기 에너지설비 투자수요  147
제6장∙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147
2) 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연계추진방안
  
통합적인 남북인프라협력을 위해서는 인프라개발의 우선순위 설정과 더불어
서 인프라수단간의 연계 그리고 인프라와 지역개발의 연계가 중요하다. 
(1) 교통, 수자원, 에너지 등 부분별 인프라 연계: ‘단천-김책모델’
철도가 주요 수송수단인 북한의 여건과 대부분의 철도가 전철화되어 있는 상
황을 감안할 때 교통과 에너지부문의 연계개발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교
통부문을 먼저 현대화해도 전력과 석유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
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노선이 전철화된 북한 철도의 경우 지역별 주요 발전시설
의 개보수와 철도의 현대화를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로망을 따라 
건설된 북한 통신망의 특성상 도로개보수와 통신망의 현대화도 서로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① 단천지역의 에너지-철도연계개발 
교통부문과 에너지부문을 연계한 남북협력 추진의 향후 가능한 사업모델로서 
함경남도 단천군에는 북한 최대의 마그네사이트광산인 용양광산개발과 주요 수
력발전소 가운데 허천강발전소 및 배후철도망 개선을 연계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광산개발을 위해 건설된 허천선(단천-홍군 80.3km;전철), 만덕선
(허천-만덕 9.8km;전철)의 개보수와 허천강발전소의 발전시설 개보수 및 추가․
확충시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 일정기간 용양광산의 개발권을 부여하
는 연계 개발이 시범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표 6-27> 허천강 발전소
발전소명 소재지 설비용량(만kW) 최초 준공년도
허천강 함남 허천군, 단천시 39.4 1940년 1호기 준공
     자료: 김경술. 2005. 북한 수력발전산업 진출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148
<그림 6-7> 함경남도 단천군의 용양광산
  자료: 평화문제연구소. 2004. 「조선향토대백과」. 함경남도 I.
② 단천-김책 연계개발 
일차적으로 단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이 진행된 이후에는 단천과 김책을 
연계한 인프라 및 산업입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천은 
김책공업지구의 일부분으로서 김책에 광물자원과 수력(허천강발전소)을 공급하
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단천과 김책의 연계개발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김책공업지구는 단천 이외에 길주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강, 화학, 제련, 조선 
등 중화학공업으로 특화된 지역이다. 김책공업지구 내에는 금속공업과 기계공업
이 발달하여 김책시의 성진제강소와 김책조선소, 김책선박수리공장 및 전동기를 
생산하는 김책전기공장과 공조기를 생산하는 김책공조기 공장 등이 입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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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연 20∼30만톤의 내화 벽돌류를 생산하는 성진내화물공장과 목재가공
공장으로 길주에 1급 기업소인 길주펄프공장, 길주합판공장 및 길주제지공장 등
이 입지하고 있다. 특히 김책의 북쪽해안인 쌍포동에 북한 철강공업의 중심지로
서 자리 잡고 있는 성진제강연합기업소는 허천강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과 동
부지구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특수강철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북한의 기
계공업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1단계로 발전소의 개보수가 진행된 이후 2단계로는 허천강 
발전소의 확장이나 새로운 화력발전소의 건설, 단천-김책간 철도 및 도로의 개보
수, 김책항의 확충 등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개발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발을 위한 재원은 단천지역의 추가적인 광물자원개발을 통해서 조달하
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45) 최근 북한은 중국자본을 유치하여 지하광물
자원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지하광물자원에 대한 투자
수요를 인프라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46)  
이러한 지하광물 가운데 동은 남한의 제강ㆍ제련업계와 연계하여 개발이 가능
한 품목이다. 그리고 마그네사이트는 남한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광물로
서 개발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남북협력이 가능한 주요 광물을 남
북공동으로 개발하고 이에 따른 우리측의 경제적 이익을 철도, 항만 등 인프라개
발과 중공업 기업설비 투자 등의 지원으로 대체하는 공동협력이 적극적으로 고
려될 필요가 있다. 
45) 남북의 광물자원 수급여건을 고려해 볼때 상호 상생보완적인 광물자원에는 금, 은, 연, 아연, 철, 
동, 몰리브덴, 중석,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석탄, 석골재 등을 들 수 있다. 금ㆍ은 광석은 미광품위와 
양으로 경제성 평가가 용이하고, 소규모 투자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으며 귀금속으로 물류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연ㆍ아연은 북한제련소 활용으로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과 
정광 및 제품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다. 
46) 중국의 길림신문에 따르면, 평안북도에 위치한 용등탄광과 중국 비철금속 관련 대기업인 오광집단
(五鑛集團)이 석탄시굴 관련 합자회사를 설립키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용등탄광은 한때 연간 생산량이 
300만톤에 달한 북한 최대 규모의 무연탄 탄광으로, 현재는 연간 100만톤의 석탄을 생산하고 있다. 길
림신문 200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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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8> 단천-김책주변의 주요 광산 
광  종 주요광산 위  치
금은광 상농광산 함남 허천군 상농 로동자구
동광 허천청년광산 함남 허천군 
연, 아연광 검덕광산 함남 단천시 본산동
철광








(2) 경제특구 인프라개발과 지역개발의 연계방안
일차적으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인프라개발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지역개
발과 연계하여 인프라를 개발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인프라협
력의 우선순위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남북인프라협력은 일차적으로 개성과 금
강산 등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진․선봉과 경의선
축을 따라 각각 개성-남포-신의주와 금강산-원산-나진선봉으로 이어지는 인프라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구축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특구 중심의 인프라 개발과 협력은 남북인프라 개발과 동북아 인프라 
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계에 있어서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인프라
협력과 동북아인프라협력의 연계는 이러한 접경지역 인프라 개발을 통해 단계적
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개발과 이것을 지
역개발과 연계시키는 방안은 개성공단의 경우를 통해 예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
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황해도지역의 종합적 인프라 개발측면에서 개성공단의 
인프라 개발이 활용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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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주요 경제특구 및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개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성공단 개발방안에 따르면, 1단계 100만평 개발은 남측
으로부터의 송전을 통해 전력을 확보하고, 2단계 이후에는 별도의 화력발전소
를 공단내에 건설하여 전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새로 건설되
는 발전소를 단지 개성공단을 위해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황해도 주변지역
에까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특
히 해주와 사리원 등 주변 도시들과의 전력망구축까지 고려한 발전소 건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성과 수도권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활용한다
는 측면에서 개성 주변지역의 도로망 개보수도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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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개성공단과 황해도지역의 인프라 연계개발
단천-김책의 모델처럼 개성-황해도지역의 인프라 개발도 지하광물개발과 연계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황해도 지역에는 남북협력을 통해 개발할 잠재력이 높
은 광산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황해북도의 경우 은파군 은파광산에서는 납·아연 
등이 채굴되고 있다.  금광으로는 수안군의 수안광산과 연산군 홀동로동자구에 
있는 홀동광산이 유명하다. 수안광산은 수안군 남정리 언진산 부근에 있는 금광
으로 남정광산이라고도 한다. 조선 초기부터 채굴하였고, 1908년 미국인 콜브란
과 합작하여 한성광업회사를 설립, 경영하였는데 이 때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신평군 남덕로동자구에는 세계적인 매장량과 생산량을 자랑하는 북한의 대표적
인 중석광산인 만년광산이 있다. 
황해남도에는 철광석을 비롯해서 아연·금·은·석회석·규사 등이 풍부하며, 특히 
철광석은 매장량이 함경북도 다음으로 많다. 은율광산은 북한의 주요철광산의 
하나로 연간 100여만 톤의 철정광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된 정광은 황해
제철소의 원료로 공급되고 있다. 그밖에 재령광산·하성광산·태탄광산·옹진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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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덕광산 등이 있으며, 이곳에서 철·구리·아연·금·은·석회석·수정·몰리브덴·규사 
등이 채굴된다. 황해남도 장연군 락연로동자구에 있는 락연광산은 아연광으로 
유명하다. 
<표 6-29>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협력 유망 프로젝트
광종 사 업 명 환 경 분 석
금ㆍ은
(미광)
○ 금ㆍ은광 및 미광의 개발사업
  - 대유광산(평북), 운산광산(평북) 
   홀동광산(황북), 수안광산(황북)
○ 미광품위와 양으로 경제성평가   용이
○ 소규모투자로 사업착수, 사업확장 용이 




  -검덕광산(함남), 혜산광산(양강)
   락연광산(황남), 은파광산(황북)
○ 북한제련소 활용 물류비 절감
○ 정광 및 제품 수입대체
철 ○ 무산철광산 개발사업
○ 북한제철제강소 활용 물류비 절감
○ 정광 및 제품  수입대체 
동.
몰리브덴
○ 상농(함남), 갑산(양강) ,용흥(평남) 및 
   신파(양강) 광산 개발사업
○ 남한의 제강․제련업계와 연계개발
○ 정광 수입대체
중석 ○ 만년광산(황북) 개발사업
○ 고가금속으로 물류비용이 낮음
○ 정광 및 제품 수입대체
석회석
○ 북한의 SOC관련 시멘트공장 건설사업
  (산업재배치 경쟁력 강화)
○ 비료지원관련 석회공장건설사업
○ 중탄용 고품위 방해석개발 반입
○ 석회석 부존 및 입지여건 양호 
○ 북한 SOC 등의 사업관련 시멘트 잠재
    수요와 시멘트공장 입지여건 유리
 - 광산조사 선행 없이 사업성평가 가능




  (산업재배치 경쟁력 강화)
○ 내화물제조사업
○ 마그네사이트광물 응용기술의 
   점진적 적용, 투자규모 단계적 확대 용이
○ 남한 내화물산업 경쟁력 강화
석탄
○ 석탄광산 개발사업
  (산업재배치 경쟁력 강화)
○ 북한전력사업과 연계된 정책지원사업




○ 물류비용 절감 방안이 주요관건
  - 개성공단에 골재 하치장건설
○ 남한 골재수급 파동 우려
○ 북한 하천 준설로 홍수방재 필요
기타
○ 규석(사)광 관련 유리제조업
   (산업재배치 경쟁력 강화)
○ 노동집약적 제품→ 자동화설비로 확대
  - 유리공예 → 병유리 → 판유리제품
○ 점토광물관련 도자기제조업
   (산업재배치 경쟁력 강화)
○ 노동집약적 제품→ 자동화설비로 확대
  - 도예 → 위생도기,주방용품 → 타일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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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군에는 소규모 금광들이 있어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금광
들은 금광산은 1908년에 사금채취부터 시작돼 1948년까지 소규모로 생산하다 
생산이 중단됐으나 1980년부터 다시 생산하고 있다. 신원군에 있는 신덕광산에
서는 풍부한 석회석을 생산하여 해주 시멘트 공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화성광산
에서는 철광석을 생산하고 있다. 연안군의 용호광산과 정촌광산은 흑연광산으
로 유명하며, 2002년부터 우리나라 대한광업진흥공사와 합작개발 사업을 벌이
고 있다.
이처럼 개성공단의 단계적 개발과 연계해서 황해도 지역의 인프라 개발을 위
한 남북협력이 추진되는 것이 개발과 협력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안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개성공단과 황해도지역의 연계개발은 향후 금
강산과 원산 및 강원도지역의 연계개발 등 다른 경제특구의 연계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남북인프라개발과 제도적, 인적 협력의 연계방안
남북인프라협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인프라개발과 지역개발의 연계 그리
고 접경지역 특구개발과의 효율적 연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인력이 필요하다. 제도와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
하게 인프라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제도측면에서는 남북간의 인프라연계와 관련된 기술적, 행정적 측면의 표준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 양측에서 서로 다른 기술표
준을 갖고 있는 에너지 및 수송, 통신부문의 차이를 점차 축소해가는 노력이 필
요하다. 이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합
적 기준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인력측면에서는 인프라관련 기술인력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제도적 협력과 병
행될 필요가 있다. 남북양측은 경수로 사업과 관련해서 북측 기술인력의 연수를 
남측에서 실시한 경험이 있는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기술인력의 연수와 훈련
을 위한 협력을 보다 확대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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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남북인프라협력은 제도와 인력의 확보와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제도와 인력의 확보와 연계해서 인프라개발 및 협력이 추진되어야 
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정 인프라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인적 자원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반드시 포함토록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안주-신의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고
속도로의 설계, 시공, 관리와 관련하여 일정 규모의 북측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사업의 일부분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민간기업이 주체가 되어 추
진하는 인프라협력사업의 경우 이러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정부가 일정 
수준 지원을 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남북인프라협력과 동북아인프라협력의 연계방안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바와 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가간의 경제협
력은 양적, 질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인
프라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수송망 구축, 에너지네트워크 구축 등은 한반도의 통합적인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과 이것의 동북아연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
서 부문별로 다음과 같은 연계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① 아시안 하이웨이 구축을 위한 협력추진
현재 한반도를 통과하는 육상교통망 구축과 아시아 차원의 국제적인 육상교통
망이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시안 하이웨이 구축측면에서 일차적으로 추진
될 수 있을 것이다. 일차적으로 AH6 구간이 통과하는 나진과 훈춘간 고속도로망 
개발을 남북한이 국제기구(UNESCAP) 및 중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AH1이 통과하는 신의주-단동간의 도로망 확충도 남북한
이 국제기구(UNESCAP) 및 중국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평
양-단동간의 철도노선 건설은 한반도와 중국에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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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중국은 중국 동북 지방의 고속도로망 개발에 있어서 단동-호어강
(Hegang) 고속도로, 단동-진쪼우(錦州) 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러
한 중국의 동북지역 도로망 개발계획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일차적으로는 UNESCAP 이 주도가 되어 한반
도 통과노선의 추진을 위한 북한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적
인 북한지역 고속도로망 건설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해당국가 전
문가와 당국자가 참여하는 별도의 실무그룹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② 남북전력협력과 동북아전력협력의 연계: ‘전력 주고받기’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과 북한 청진을 연결하는 전력망 구축이 북․러간에 논
의된 바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극동러시아지역의 천연가스와 동시베리아지역의 
석유를 극동러시아지역으로 수송하는 사업도 구체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이러한 
에너지차원의 협력논의를 남북인프라협력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 필요하다. 현재는 동북아에너지협력 논의가 주로 극동러시아지역과 동북3성
지역 그리고 일본 등에 국한되어 있고 한반도에 대한 부분은 부차적으로 논의되
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논의에 한반도와 남북인프라통합을 중심적 위치로 올
려놓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핵 6자회담을 적극 활
용하는 것이다. 
북핵폐기와 연계해서 논의되고 있는 대북송전과 대북 에너지지원이라는 논의
의 틀이 남북인프라협력과 동북아인프라협력의 연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현재 우리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대북송전을 북핵 폐기 과정
에 따라 추진하면서 6자회담참여국인 러시아의 극동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북한과 남한에 공급하는 중층적(two tracks)에너지 협력이 대안으로서 검토될 필
요가 있다. 이른바 전력을 ‘주고 받기’하는 협력모델인 것이다.  
현재 북한은 우리의 대북송전에 대해서 전력의 대남종속이나 의존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러시아로부터 제공되는 전력을 북한을 거쳐 남
한까지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면, 북한이 갖고 있는 에너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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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의 우려를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극동러시아지역으로부터의 
송전에 어려움이 있다면 북한지역내에 별도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해주고 이로부
터 전력을 공급받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대안이든지 우리로
서는 여름 성수기 등 특정기간에 어려움을 겪는 전력문제 해결에 부분적으로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북한으로서도 경제적 이익과 안보적 우려의 불식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후반에 함경남
도의 장진강수력발전소에서부터 흥남과 원산을 거쳐 경성(서울)로 연결되는 
154kV 송전선의 건설이 추진되다가 원산까지만 건설되었던 사례가 있었다. 이러
한 측면에서 한반도의 북서부지역으로부터 수도권으로의 송전망 구축은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림 6-10> 남북전력협력과 동북아전력협력의 연계: 전력의 상호 교환
      
 
이러한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 참여국들이 극동러시아지역으로부
터의 대 한반도 송전이나 북한내 화력발전소 건설을 통한 대남송전 등에 대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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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계획을 핵폐기 과정과 연계해서 지금부터 논의해 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 참여국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
하다. 러시아지역으로부터 전력을 한반도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투자비용의 분담을 합리적인 기준하에서 진
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용조달의 주요 당사국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 한국이 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전력망 구축은 향후 천연가스 등 기타 에너지네트워크 구축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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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의 과제
이 장에서는 제6장에서 소개된 통합적 인프라협력 전략의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과제를 소개하였다. 먼저 남북인프라협력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검토
하였으며, 이어서 인프라협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 원칙과 기준 그리고 범위에 
대한 정책적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1. 남북인프라협력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역할과 과제
1) 우리 정부의 역할
남북인프라협력에 있어서 우리측의 주요 협력주체는 정부와 민간이라 할 수 
있는데, 북한경제의 취약성과 남북관계 및 한반도상황의 특수성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민간보다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이 당국간 회담이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정부차원의 대북 
인프라협력이 6자회담을 통해 도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인프라협력의 통합적 추진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과 역할을 전략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남북인프라협력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국민
적 지지를 기반으로 협력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핵문제의 해결과 인프라협력의 연계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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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는데, 이것은 남북간의 인프라협력을 전략적인 측면에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
을 시사하고 있다.  
<표 7-1> 남북인프라협력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지원전략
 (단위 : %) 
구         분 응  답  비  율
① 핵문제 등 정치군사적 요인과 상관없이 지원 30.0
② 핵문제 등 정치군사적 문제와 연계해서 신중하게 추진 67.5
③ 잘 모르겠음 0.8
   무 응 답 1.7
 
남북경제협력의 초기단계에는 핵문제와 연계된 인프라협력이 필요하다는 측
면에서 우리 정부가 인프라협력을 주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핵문제
가 해결되는 단계인 남북경제협력 확대단계에는 국제사회의 대북인프라 투자 및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경제협력 정착단계에서는 민간이 인프라협력을 주도하고 정부는 이것을 측
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결과 남북인프라 협력을 위한 사업은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91.7%)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7-2> 남북인프라협력과 관련해서 주변국들과 협력의 필요성
(단위 : %) 
구          분 응    답    비    율
① 필 요 하 다 91.7
② 필 요 없 다 5.8
③ 잘 모르겠다 0.8
무 응 답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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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남북인프라 협력과 관련한 주변국과의 협력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 그
리고 일본이 중요한 협력파트너로서 지목되었다. 
<표 7-3> 남북인프라협력과 관련해서 주변국들과의 협력시 우선 협력 국가
(단위 : %) 
구          분
응    답    비    율
1 순위 2 순위
① 미  국 58.3 5.8
② 일  본 5.8 32.5
③ 중  국 27.5 38.3
④ 러시아 0.8 15.0
⑤ 기  타 0.8 0.0
 무 응 답 6.8 8.4
 
 
2) 주변국과의 공동협력방안 
남북인프라 협력이 남북경제협력의 확대와  북한경제의 개방개혁 유도 및 재
건 그리고 동북아 경제협력의 원활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협력이외
에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야만 한다.
현재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협의 기구는 양자간 협의체, 6자회담
이나 두만강개발 자문위원회와 같은 다자간 협의체가 존재하고 있다. 한반도에
너지개발기구는 현재 폐기상태나 다름이 없으나, 6자회담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다
른 형태의 기구로 전환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국정부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협의체나 기구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들을 남북
협력과 동북아 협력이라고 하는 일관된 목표를 위해 기구간의 보완성을 확보하
는 작업이 필요하다.
주변 4강이 한반도의 비핵화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의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도 있으며 만약 지원에 동의
하더라도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에서 경제지원의 내용과 양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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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는 중국과 한국
인데, 중국의 지원은 원유와 식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철처하게 사업의 
경제성과 투자의 효율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남북경
협추진위’를 구성하여 정부 차원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시행
하고 있지만, 북한 측과의 협력에서 사업의 경제성이나 투자의 효율성보다는 민
족주의적 포용정신에 입각하여 (비록 장기적으로는 남북화해에 따른 기대이익을 
수확할 수 있을 지라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남한, 북한, 러시아 간의 3자 협력을 여러 차례 주장하고 있는 러시아는 러시아
의 전략적 자산과의 연계를 통해 자국의 이익확보와 동시에 북한에게도 필수적
인 에너지와 중계수송이익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간 철도연계나 전력송전과 관
련한 남-북-러 간 협의에도 불구하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비용문제
인 것처럼 보인다.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는 향후 북한
인프라 개발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일본 역시 동북아에서 입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지 않지만, 일-중, 일-
러 관계의 소원함으로 인하여 자국의 이익이나 영향력 확대가 확실하게 보장되
지 않는 부문에서의 경제지원에는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 경제협력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 않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문제해결이나 인권이 개선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경제지원을 조건으로 북
한과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이 북한의 경제지원에 대한 각 국의 입장이 상이하고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북한인프라 개발에 대한 국제공조나 협력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이다.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한다면,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대
가로서 전력지원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남한, 중국, 러시
아 3국의 대북 송전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한․중․러 3국 
모두 과도한 고정투자비용을 회피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보면, 한․중․러 3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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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부분적 전력제공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대안의 장점은 3국이 북한
에 대한 송전을 6자회담 틀에서 합의하되 구체적인 송전량이나 지역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개별협상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북한과의 협상에
서 송전에 대한 대가가 중요한 항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6자 회담 틀에서의 원칙합의와 양자간 협상이라는 체계(frame work)는 
교통시설이나 기타 기반시설 정비․건설에서도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
다. 물론 경의선과 중국철도, TKR-TSR 연결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서는 
양자간 협상이 아닌 3자간 협상도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자간 협상에서의 문제점은 지원에 대한 북한의 대가지불면에서 차등
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은 도로건설에 대한 대가
로 철광개발권이 주어지고, 한국의 경우에는 특정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권만 주
어진다면 국가간에 투자 이익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동시에 북한인프라에 대한 체계적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는 이해 당사국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간 기구를 만드는 것인
데, 여기에는 두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첫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유사한 방식으로서 현재 KEDO를 한반
도인프라개발기구(Korea Infrastructure Development Organization: KIDO)로 확장개
편해서 북한의 인프라개발을 통합, 조정,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재 KEDO회원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를 참여시켜, 각국의 비용부담능력,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인
프라개발의 범위와 순서 그리고 시간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6자회담 참여국 및 기타 관련국의 합의에 의해 ‘북한인프라개발특별기
금’을 설립하고 이를 세계은행과 같은 금융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방
안이다. 이 방안은 전자(KIDO)에 비해 인프라개발 투자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재
고시키면서 동시에 프로젝트 금융 등 다양한 재원을 동원할 수 있는 유효한 방안
일 수 있다. 그러나 기금의 설립에 시간을 요한다는 점에서 첫째 방안보다는 불
리하다.
또 한 가지 대안은 위 두 가지 방안을 혼용하는 것인데, 초기에는 KIDO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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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생존에 필수적인 전력과 교통시설 등에 필요한 지원을 담당하고, 북한의 
국제관계가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특별기금 체제로 전환해서 북한 인프라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정부의 입장에서는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상호 보완적인 효
과를 낼 수 있는 방향에서 북한인프라개발 지원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 양자간의 인프라 협력은 남한에 대한 정치경제적 대가가 확실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북아의 경제협력과 발전에 관련된 기
반시설들(지역공공재)의 경우에는 가급적 다자간 또는 3자간 틀안에서 국제공조
를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남북인프라협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 원칙 및 과제
(1) 정부지원의 원칙과 범위
남북인프라 협력에 대한 우리정부의 지원에 앞서서 검토되어야 할 것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협력사업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지원의 타당성이 사전에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
북인프라협력의 원칙 및 정부지원의 원칙이 사전에 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지원의 방식을 판단하는 것이다. 해당 협력사업을 정부가 직접 담당
할 것인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지원의 수단으로서 어떠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지원수단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협력사업의 편익과 비
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남북인프라 협력에 대한 우리정부의 지원 원칙으로서는 상호 호혜성, 경제적 
효율성 등 몇 가지 원칙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남
북협력의 상호 호혜성 유지(47.5%)와 지원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34.2%) 등이 
정부지원의 주요 원칙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협력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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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호 호혜성은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북한도 2005년 
7월에 제정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에서 ‘북남경제협력의 
원칙(제4조)’으로서 “북남경제협력은 전 민족의 리익을 앞세우고 민족경제의 균
형적 발전을 보장하며 호상존중과 신뢰,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진행한다”고 명
시한바 있다.  
<표 7-4> 남북인프라협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 
 (단위 : %) 
구          분 응    답    비    율
① 지원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 34.2
② 남북협력의 상호 호혜성 유지 47.5
③ 한반도의 균형발전에 기여 16.7
   무 응 답 1.6
 
남북인프라협력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바람직한 정부의 지
원형태는 금융지원(45.8%)과 세제지원(36.7%)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7-5> 북한의 인프라개발에 참여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바람직한 지원 형태
 (단위 : %) 
구          분 응    답    비    율
① 남북협력기금 등 금융지원  45.8
② 세제상의 지원 36.7
③ 행정적 지원 15.0
④ 기타 0.8
   무 응 답 1.7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지원을 위한 재원은 국제금융의 차입과 정부의 보증
(50.8%)방식이 필요하며, 별도의 기금조성(25%)과 기존 기금의 활용(20%)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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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6> 남북인프라협력과 관련한 정부 지원의 재원 조달방법
(단위 : %) 
구          분 응    답    비    율
① 기존 남북경제협력기금 활용 20.0
② 별도의 남북인프라기금 조성 25.0
③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차관제공 및 우리정부의 보증 50.8
④ 기타 2.5
   무 응 답 1.7
 
 
남북인프라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범위는 전체 사업비의 50%이내가 전
체 응답자의 82.5%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정부재정을 통한 지원에 있어서 신중
한 추진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7-7> 남북인프라협력사업비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
(단위 : %) 
구          분 응    답    비    율
① 30% 이내  37.5
                    ② 30%- 50%  45.0
                    ③ 50%- 80% 14.2
④ 전액 지원 2.5
  무 응 답 0.8
 
 
(2) 남북인프라협력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남북인프라협력의 통합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남북간의 통행․통신과 관련해서는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개
발과 관련한 세부 협정들이 마련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거주규정’ 등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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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된 바 있는데, 보다 세부적인 남북합의가 필요한 상태이다. 
향후 본격적인 대북 인프라 투자가 진행될 경우, 이와 관련한 남북교류협력관
련 규정들의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대규모 인원과 물자가 상시적으로 
남북접경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통신․통행과 관련한 보
다 종합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남북인프라협력의 통합적 추진측면에서는 단순히 사람과 물자의 물리적인 이
동과 관련된 제도 외에도 남북한의 일상적인 사회경제 생활과 관련된 제도의 개
선도 필요할 것이다. 남북양측의 인적 자원이 상대방측에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상황하에서 양측 주민들을 외국인으로 간주해서 행정적인 대우를 해야 할 것인지
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노동 및 거주관련 규정들도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인프라협력과 관련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종합
적으로 인프라협력과 남북한의 국내관련 규정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방안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서 남북인프라협력의 통합적 추진과 관련하여 별
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별도의 기구는 우선 우리 
정부차원에서 구성한 뒤 북측과 공동으로 통합기구를 구성하는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인프라협력의 규모와 수준이 확대 심화될 경우 보다 종합적인 부처간 협
력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범정부차원의 별도 기구 구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현재 개성공단개발과 관련해서 구성되어 있는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경
우처럼 각 부처의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중심으로 한 기
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기구는 별도의 독립성을 갖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 기구를 통해 북측과 남북간의 
별도 통합기구 구성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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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8> 남북인프라협력관련 정부부처
부      처 담당부문
통  일  부 대북정책 총괄
재정경제부 남북경제협력회담 실무총괄, 남북협력기금 
건설교통부 도로, 철도, 수자원, 공단개발 실무지원
산업자원부 전력, 국내기업대북투자지원
정보통신부 통신부문 실무지원
해양수산부 항로, 어업협력 실무지원
환  경  부 남북협력사업의 환경성 검토
  
현재 남북간의 경제협력관련 협의기구로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추진과 이행실태 점검,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경제분야 제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남북대
화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는 이러한 형태의 포괄적인 기능의 기구가 나름대로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협력이 다각화되고 심화되는 단계에서는 보다 전문화된 
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인프라협력위원회(가칭)’와 같은 별도의 
협의체를 조성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북한
의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한 전력, 항만, 철도 및 도로, 통신 등 인프라부문의 개발
을 위한 세부협력방안이 보다 심도 있게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남북인
프라협력위원회(가칭)’는 북핵 6자회담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경우 예상되
는 다자간 대북지원 협력체를 주도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한 인프라 지원이 본격적으로 진
행될 경우 이에 대한 재원은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별도의 ‘남북인프라협력기금(가칭)’을 조성하여 남북경제통합의 초기단계
에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북핵문제가 해결된 남북경제통합 
확대단계부터는 국제사회의 참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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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보다 규모가 확대된 ‘한반도인프라협력기금(가칭)’의 구성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남북인프라협력과 관련해서 별도의 제도
와 기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5%에 달하였고, 기존 제도와 기구로도 충분하다
는 응답은 20%에 불과하였다. 
 
<표 7-9> 남북인프라협력을 위한 별도의 제도나 기구의 필요성
(단위 : %) 
구          분 응    답    비    율
① 관련 특별법과 범정부차원의 기구가 필요 75.0
② 기존 제도와 기구로도 충분 20.0
③ 잘 모르겠음 4.2
  무 응 답 0.8
 
 
2. 남북인프라협력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단계별 협력방안
앞에서는 우리 정부차원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남북인프라협력이 통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남북한 당국이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기에서는 단계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에는 북한의 핵폐기 검증과정이 진행되는 시기로서 
남북인프라협력 역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점진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개발과 관련한 인프라 협
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성공단의 경우 1단계 100만평의 개
발이 진행되는 2007년까지 철도의 개통과 주변 도로망의 확장, 물류단지 조성, 
통신센터의 건설, 송전을 위한 준비작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금강산관광과 관련해서도 전력이 부족한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소규모 발전시설
의 추가건설이나 송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해선 철
도의 개통과 금강산관광지구 주변지역의 도로망 확포장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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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존사업관련 협력과 더불어서 이 단계에서는 남포, 원산, 나진 등 주
요 항만의 개보수와 북한 발전소 및 전력망의 개보수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북측
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이 중심이 되어 북한 전역의 
인프라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은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관련지원을 받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또한 인프라관련 양측 제도의 장기
적인 통합을 준비하기 위한 전문가 및 행정당국자 공동협의도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공기업을 중심으로 북측 인프라관련 인력을 대상으로 한 기
술연수와 훈련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남북인프
라협력을 위한 재원은 일단 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하여 조달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고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남북경제통합 확대단계에는 북한의 핵폐기 검증이 완료되고 남북간의 관계뿐
만 아니라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중심이 되고 주변국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인프라협력을 확대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접경지역의 기존 경제특구 인프라 개발과 더불어서 남포, 원산, 
청진 등 연안지역의 주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인프라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남북한 당국은 부분적으로 통신과 전력 등 
민간투자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고,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등 국제사회의 투
자유치와 별도의 특별기금 조성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남북경제통합 정착단계에는 한반도의 서해안축과 동해안축을 따라 주요 간선
교통, 에너지, 통신망이 구축되는 단계로서 우리 민간기업과 외국자본이 인프라
개발의 중심이 되고 남북한 당국이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간의 인프라통합이 완성되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
상되기 때문에 구축되었거나 구축중인 인프라가 잘 작동될 수 있는 인적, 제도적 
여건마련을 위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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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남북인프라협력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남북경제협력의 발전
과 한반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인프라 협력이 필요함을 제
시하였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함께 향후 추진될 필요가 있는 연구과제
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였다.    
1. 주요 연구결과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제협력과 동북아경제협력이라는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
하고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정치외교적 상황까지 반영한 남북인프라협력의 통합
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통합적 추진방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인프라협력의 
우선순위 선정 및 인프라와 지역개발의 연계추진이라 할 수 있다. 인프라협력의 
수요와 정책적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본 결과 전력과 철도․도로
부문의 남북협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현재 우리 정부가 북측에 대북송전을 제안하고 있고, 북핵 6자회담에서도 대
북 에너지지원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전력부문에 대한 협력의 가능성과 필요
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전력부문과 함께 이미 상당부분 협력이 진행된 철도연
결 및 도로연결부문도 후속 협력이 추진되어 연결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도
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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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도로시설의 우선적인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설문조사와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를 종합해 본 결과 서
울∼평양∼신의주 등 북한 서해축의 교통부문협력을 서울∼원산∼나진․선봉 
등 동해안축의 교통부문협력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북측은 동해선 연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경의선의 우선적인 개통이 필요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경제특구와 주요 공업도
시를 거점으로 한 인프라협력을 우선 추진하고 이것을 주변지역으로 확대해가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프라와 지역개발의 연계측면에서 인프라와 자원개발의 연계, 
경제특구와 주변지역 연계개발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특히 지하광물자원의 개발
을 통해 인프라 개발재원을 조달하는 인프라협력과 자원개발의 연계추진이 정책
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경제특구와 주변지역 연계개발측면에서 개성공단
과 주변지역의 인프라 연계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인프라협력이 실질
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물리적 개발협력과 더불어서 관련 제도와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발사업과 인력의 교육훈련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하나의 일체화된(package)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인프라부문 가운데 도로와 철도, 항만 그리고 전력 등 제한
된 범위의 협력방안이 검토되었다. 본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한 통신
이나 항공부문 그리고 수자원 등 나머지 인프라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후
속연구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프라 협력의 우선순위에 있
어서도 본 연구에서는 부분적인 경제적 효과분석에 그치고 있지만, 교통수단간 
그리고 교통과 에너지간의 투자효율성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도 객관적인 우선순위 설정 측면에서 필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인프라개발과 관련된 비용추정에 있어서도 본 연구에서는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비와 우리측의 전력개발비용을 토대로 단순화된 원단위가 사용되었지
만, 보다 실증적인 실태분석을 통해 현실성 있는 비용추정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화된 남북경제통합 시나리오를 전제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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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인프라협력과제를 검토하였다. 남북경제관계변화의 보다 세부적인 가정하
에서 보다 구체적인 과제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근거로 세밀한 남북
인프라협력의 추진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인프라의 통합적 추진을 위해서는 단순히 물리적인 개발측면의 방안만 제
시되어서는 안 되며, 자연환경과 인력 그리고 기타 사회문화적인 측면까지 고려
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남북간의 인프라연결과 통합이 남북한
의 환경과 사회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도 향후 
필요할 것이다.     
2. 정책제안
남북인프라의 통합적 추진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정책당국에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반도 인프라협력의 장기비전하에 일관성 있는 인프라협력을 북측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개발과 같이 오랜 기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과제
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비전하에 사업추진의 일
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프로그램 
폐기와 연계한 200만 kW의 전력지원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에 
앞서서 장기적인 남북간의 에너지협력체계에 대한 대략적인 구도가 먼저 제시되
면서 대북 송전계획이 제시되었다면,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얻기가 더 용이했을 
것이다. 이러한 장기적인 구도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 송전이 발표되면
서 관련 비용의 규모와 대북지원에 대한 논란이 증폭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철도와 도로의 경우에도 장기적인 한반도 교통․물류망 구축에 대한 비전하에
서 개발의 비용 및 효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
재는 철도중심의 남북교통협력만이 부각되고 있지만, 철도와 도로, 항만, 항공 등 
종합적인 교통․물류네트워크에 대한 비전이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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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과도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정책홍보는 지양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이라는 협력상대가 있는 만큼 한반도 인프라협력의 장기비전은 남한 
단독으로 수립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남북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북한이 협력에 적극성을 보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장기비전 수
립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프라협력이 그들에게 장기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가
져다 줄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는 데 이러한 장기비전이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인프라협력이 지속성과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이러한 장기비전 수립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핵 6자회담의 합의사항 가운데 하나인 대북 에너지지원
을 위해서도 현 단계에서 한반도 인프라 개발의 장기비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
다. 이러한 종합적 구상은 남북한 전문가와 정책담당자들이 중심이 되어 주도하
고 나머지 6자회담 참여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둘째, 남북인프라협력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지원은 반드시 공적 자금이 투입
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한정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지원이 남
북인프라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남북경협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확충이 많이 
거론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기금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기금규모가 아
니라 어느 부문에 어떻게 기금이 활용되는가에 있다. 앞으로 남북인프라협력과 
관련해서 소요될 막대한 재원의 조달을 현재와 같이 단순히 남북협력기금과 같
은 우리측의 공적 자금만을 통해 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호혜성의 
원칙하에 북한 당국도 일정 부분 재원조달을 분담해야 할 것이고, 민간자본 유치
가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민자를 유치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남북인프라협력에 소요될 재원의 상당부분
은 남북한이 아닌 제3자로부터 조달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하지만 전적으
로 외국에 의존하는 재원조달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남북경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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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초기단계까지는 우리 공적 자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객관적 기준을 토대로 지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지
원의 규모도 지원효과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남북경제통합 확대단계 이후에는 민간자본이 중심이 된 인프라협력이 진
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대규모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현재의 남북협력기금은 그 성격과 규모가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까지의 
인프라 협력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프라 기금(가칭 ‘남
북인프라협력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조성될 
기금의 규모는 앞에서 언급된 정부지원의 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결
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금의 활용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호혜성의 원
칙에 따라 북측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원과 연계해서 기금투입이 이루어지도
록 하는 것이다.  
넷째, 제도와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인프라협
력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가장 필요한 것은 제도와 인적 자원의 확보라
고 할 수 있다. 제도측면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한반도 인프라 개발에 대한 장기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기구를 남북이 공동으로 구축해가는 노력
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수요를 파악해서 
단계적으로 북측에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우리측에서도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 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성공단내에 남북인프라협력관련 
인력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할 종합적인 ‘남북기술교육센터(가칭)’를 설치하는 방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간의 산업협력측면에서만 중요한 의
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협력의 실질적인 시범무대로서 커다란 역할이 기
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정부는 개성공단을 보다 적극적인 협력공간
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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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맺음말 
체제와 여건이 서로 다른 국가들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임에 틀림없다. 연결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분명
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의 합리적 분담도 전제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경우는 
이러한 일반적인 조건에 핵문제 해결이라는 특수한 과제가 하나 더 놓여 있다. 
서로 다른 체제와 조건을 가진 지역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 하나만도 쉽지 
않은 과제인데, 여기에 핵문제라는 정치군사적 과제까지 감안해야 하다는 것은 
남북간의 인프라협력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복잡한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접합수술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신경과 혈관을 조심스럽게 연결하는 동시에 연결된 조
직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남북간의 
인프라 연결도 매우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가 접합수술을 할 때, 신경과 
혈관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시술하듯, 남
북간의 인프라 연결도 도로, 철도, 통신, 전력 등 여러 가지 인프라를 동시에 연결
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남북간의 인프라 연결은 단순히 한반도차원의 인프라 구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횡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연결과 같은 한
반도와 동북아인프라의 연결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거
시적 측면까지 고려한 남북인프라 협력을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양자협력도 중요
하지만,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력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북한 스스로가 이러한 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우리가 자
재와 자금을 지원해서 남북간의 단절된 수송망을 복구하고 통신망도 복구할 수 
있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북한이 경제재건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연결에 
걸 맞는 사회경제적 연결에도 그들 스스로가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남북인프라협력의 통합적 추진은 이처럼 물리적 협력이 사회경제적 통합의 초
석으로서 기능하고 결실을 맺을 때, 비로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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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협력방안들 역시 한 스스로가 협력의 장으로 나오
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이 이렇게 협
력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것도 우리와 국제사회에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제3장 북한의 중장기 에너지설비 투자수요  179
참 고 문 헌   179
   R  ․  E  ․  F  ․  E  ․  R  ․  E  ․  N  ․  C  ․  E   
  참 고 문 헌
교통개발연구원. 2002. 「북한경제발전을 위한 북한지역교통시설 정비 확충 방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분야 작업반. 2005.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총괄분야”. 
공개토론회자료집. 
국토연구원. 2005. ｢북한의 국토개발 및 관리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길림신문 2005년 10월 29일자.
김경석. 2000. “북한의 지역개발과 교통인프라 구축방안”. 한독워크샵 발표논문. 
국토연구원. 
김경술. 2005. 「북한 수력발전산업 진출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설주. 2005. “북한도로의 수치지도 작성 및 활용방안”. 북한도로 워크샵.
김연규. 2004.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남북철도 연계방안”. 북한경제100인포럼 
발표논문.
권영인, 안병민, 최애심. 2005.「북한 도로체계분석 및 수치지도 작성방안 연구」. 
교통개발연구원. 
남성욱. 2005. “통일경제특구 개발전략과 향후 전망”. 정책세미나 자료집. 
남성욱. 2004.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도출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발표논문. 
박명섭. 2004. “남북한간의 효율적인 해상운송체계 및 제도보완”. 남북물류워크샵 
사공호상 외. 2004. 위성영상을 이용한 북한지역의 국토이용실태 분석. 국토연구원.
양문수 외. 2004.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통일연구원. 
180
윤창호 외. 2000. 「전환기의 북한경제」. 고려대학교 출판부. 
윤창호, 이영수. 2000. “북한통신망 고도화 소요재원 조달방안”. 통신교류 활성화와 
통신통합 방안 수립을 위한 워크샵발표자료. 
이상준 외. 2003. 「동북아협력시대의 북한경제특구 활용전략」. 국토연구원.
이상준 외. 2003. 「북한의 개혁․개방과 산업인프라 개발의 새로운 과제」. 국토연구원.
장세화. 1992.「동북아 운송체계 현황과 전망」.
정우진. 2001. 「에너지산업의 대북한 진출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인석. 1997. “경제체제의 제유형”. ｢비교경제체제론｣. 한국비교경제학회. 
재무부, 한국산업은행. 1993. 「한국외자도입 30년사」. 
최병국. 2004. 「인천 . 개성 연계발전을 위한 도로정비 방안」. 인천발전연구원. 
통계청. 2004.「남북한 경제 사회상 비교」. 
통계청. 2005. "통계로 본 남북한의 모습(보도자료)"
통일부. 2003.「통일백서 2003」.  
통일부. 2004. 「개성공단 사업추진 현황」.
평화문제연구소. 2003. 「조선향토대백과」. 1 평양시.
평화문제연구소. 2004. 「조선향토대백과」. 2 개성시, 나선시, 남포시.
평화문제연구소. 2004. 「조선향토대백과」. 6 평안북도Ⅱ.
평화문제연구소. 2004. 「조선향토대백과」.8 황해남도.
평화문제연구소. 2004. 「조선향토대백과」. 12 함경남도Ⅰ.
한국산업은행. 1996. 「북한산업의 실상과 개발방향」.  
한국은행. 2003.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효과와 시사점.” 「외환국제금융 리뷰」, 제2호. 
현대아산(주). 2001. 「개성국제자유경제지대 투자환경」.
현대아산 내부자료. 2002. 
홍성국. 2005. 「자력갱생의 기로-북한경제 이론과 실제」.  
CIA. 2000.「 The World Fact Book」.
Fairplay. 1990. 「Fairplay World Ports Directory」.
ITU. 1999. 「Internet for Development」.
제3장 북한의 중장기 에너지설비 투자수요  181
참 고 문 헌   181
ITU. 1999.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Report」.
Lloyd. 1996. 「Ports of the World」.
독일교통성. 1993. ｢Verkehrsprojekt Deutsche Einheit」.
독일연방건설․지역계획청. 2000. 내부자료 
Vladimir I. Ivanov. 2003.   Russian Oil for Northeast Asia : Opportunities, 
Problems and Policies," 「ERINA REPORT」 vol.51. 
朴承憲. 2002. 「沿邊經濟形勢分析與豫測」. 沿邊大學出版社. 
安燃. 1995.「海運和港口」. 丹東市信息協會.

제3장 북한의 중장기 에너지설비 투자수요  183
SUMMARY   183
   S   ․   U   ․   M   ․   M   ․   A   ․   R   ․   Y
 
 SUMMARY
An Integrated Approach to Inter-Korean Cooperation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Sang-Jun Lee, Won Bae Kim, Gyeong-Suk Kim, and Sung-Su Lee
The rehabilitation of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through inter-Korean cooperation 
on infrastructure is not a simple issue but a complicated on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various aspects of inter-Korean cooperation on infrastructure including not 
only economic aspects but also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that could affect 
inter-Korean cooperation on infrastructure. This study aims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inter-Korean cooperation on infrastructure. The study consists of eight chapters. 
The first chapter discusses the background and need of the study together with 
research objectives and methods. This study focuses on transportation and energy 
sectors.  
In Chapter 2, basic concepts of an integrated approach are suggested. The concept 
of an integrated inter-Korean cooperation on infrastructure consists of two elements. 
The first is setting up priorities in infrastructure cooperation. It means building 
hierarchy in infrastructure cooperation. The second is building a horizont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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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infrastructure cooperation. Priority setting and networking in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stitute key ingredients in an integrated inter-Korean cooperation. 
Priorities in inter-Korean cooperation on infrastructure can be discerned through the 
considerations of the following two dimensions. The first is "macro aspects"in 
inter-Korean cooperation on infrastructure. This means that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and economic integ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re two important macro-level considerations when setting up 
priorities in inter-Korean cooperation on infrastructure. The second is "micro 
aspects"in inter-Korean cooperation on infrastructure. Domestic needs 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North Korea by private firms and the governments of two Koreas o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constitute micro-level considerations in 
inter-Korean cooperation on infrastructure. 
Horizontal networking in infrastructure development means networking between 
infrastructure projects, networking between various actors such as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rivate firms. This network approach can maximize the 
effects of project implementation and minimize related costs. 
In Chapter 3, the current status of inter-Korean cooperation on infrastructure is 
reviewed. The connection of the Gyeong-ui and the Donghae Railway lines reflects 
the advancement of inter-Korean cooperation. The most symbolic among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is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project. The project plans to 
develop an industrial complex of an area with 20 million pyong in total (66.1㎢) in 
Gaeseong-si and the surrounding area. To ensure the provision of electricity and 
communication to 15 companies in the pilot site, 25km power transmission line from 
Moonsan in the South to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was completed in 2005. 
Also, 15㎞ phone lines were built. Although inter-Korean cooperation on infrastructure 
has been advancing in the last few years, a comprehensive plan and stable framework 
are needed to systematically carry out inter-Korean cooperation on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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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reviews the experience of inter-German cooperation on infrastructure 
before and after unification. Inter-German cooperation on infrastructure before 
unification has an important meaning for the Korean peninsula. Inter-German 
cooperation before unification had focused on transportation and energy sectors. Two 
Germanys had agreed to establish legal systems for inter-German transit in 1972. I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nter-German cooperation on infrastructure. In addition, 
inter-German cooperation on infrastructure had been made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economy and politics between two Germanies. The German 
experience provides an important lesson: the pace of inter-Korean cooperation on 
infrastructure should be managed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polit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Chapter 5 suggests major issues in inter-Korean cooperation on infrastructure. Major 
issues in energy sector in North Korea include continuing degradation of electricity 
generation capacity and transmission infrastructure. They are a direct cause for the 
reduction in industrial production. A drastic decline in the supply of crude oil from 
China and related reduction in coal production brought a severe shortage of electricity 
in North Korea. Total electrical output fell from about 46 TWh (terawatt-hours) in 
1990 to 13 TWh by 2000, while the electricity output in 2005 was not much different 
from that in 2000. Lack of electricity caused serious problems in transportation 
because North Korea has an electrified railway-oriented transport network. Power 
supply and other facilities in North Korea are dilapidated and hence characterized with 
low efficiency.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system in North Korea is in a disastrous 
state of near collapse. Massive investment is necessary to build power grid and power 
plants. Major issues in the transport system in North Korea are a deficiency in 
transport infrastructure and poor maintenance. Deteriorate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such as poor railroads, highways and logistics infrastructure seriously 
undermine production activities. The present stock of transport infrastructure in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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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s comparable to that of the mid-1970s in South Korea. In short, repairing 
transportation facilities and enhancing its capacity are critical for the renov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In Chapter 6, a few policy directions for integrated inter-Korean cooperation on 
infrastructure are suggested. Priorities in inter-Korean cooperation are suggested as 
well. Setting priorities in inter-Korean cooperation on infrastructure contains an 
exercise of dual considerations on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in macro- and micro 
aspects. Macro-considerations concerning inter-Korean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North Korea must be entertained to fully 
exploit geo-economic potentials and resources in North Korea. Needless to say, 
potential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energy and transportation in Northeast Asia 
should be utilized as a momentum for inter-Korean cooperation on infrastructure. 
In micro terms from the perspective of firms and other economic agents, energy 
and transportation are major sectors that need inter-Korean cooperation. Of the experts 
surveyed, 46.7% cited railroad as the key item for inter-Korean infrastructure 
cooperation in the short- and medium term. It is followed by power (26%). In the 
long term, industrial park (16.7%), telecommunication (15.8%) and harbor (15%) are 
more important than other items. 
In order to build an integrated energy and transportation network i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inter-Korean cooperation, an integrated implementation program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should be discussed in various channels including the 
Six-Party talks platform,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committee, bilateral 
national committees,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s, and private firms. It is 
important to connect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s with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in order to achieve synergy effects. The development of Yongyang-mine and 
modernization of Danchun harbor in South Hamgyung province can be considered as 
a model project of combining infrastructure and regional development. Chapte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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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s a road map of integrated inter-Korean cooperation on infrastructure. In the 
short term, inter-Korean cooperation can focus on partial renovation and repairing of 
roads, railways and port facilities because they do not require a large investment. In 
this phase, priority goes to infrastructure projects that can support contract processing 
as well as logistics and trade industries. The geographical focus is likely to be border 
areas of North Korea. 
In the medium term, inter-Korean cooperation on infrastructure should be expanded 
to the whole country around the two territorial development axes of the west coast 
and the east coast. Especially, infrastructure development between Special Economic 
Zones and surrounding areas has an important meaning in building the development 
axes. In this phase,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the key for the development of 
large-scale industrial sites, long distance transportation and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in addition to inter-Korean cooperation.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large-scale infrastructure projects in collaboration with foreign firm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s. 
Chapter 7 discusses policy issues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finding appropriate 
modalities which can get support not only from South Koreans but also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adjust the pace of 
cooperation on infrastructure in accordance with the nuclear problem. It should 
consider the time schedule of the six-party talks in inter-Korean cooperation on 
infrastructure. In order to effectively implement inter-Korean cooperation on 
infrastructu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about building special 
funds and necessary institutions. 
Chapter 8 concludes with a few remarks. With the advancement of inter-Korean 
cooperation, North Korea needs to change its national priorities from 'military first' 
and prove it through action. Inter-Korean cooperation on infrastructure can no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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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ed as long as North Korea insists on maintaining military power and centrally 
planned economic development. The North Korean regime must change its negative 
international image through taking reform policies and improving foreign relations. 
Inter-Korean cooperation on infrastructure can play an important and meaningful role 
only when North Korea decides to become a 'normal'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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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부 록 1. 설문조사 개요 및 설문지
1. 설문조사 개요
• 조사대상 및 규모: 북한 지역연구관련 국내전문가 208명
 - 연구기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공공연구
기관 근무 82명
             삼성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간연구기관 전문가  61명
 - 학    계 : 경남대, 고려대, 서울대, 한양대 등 대학교수 46명
 - 공 무 원 :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통일부 담당공무원 19명
• 조사내용
 - 남북인프라 협력의 단계별 우선순위 설정
 - 남북인프라 협력의 추진형태와 우리 정부의 지원방안
 - 남북인프라 협력시의 주요 주변국과 선정이유
 - 남북협력을 위한 남한 정부의 법․제도적 지원책
• 조사기간 : 2005. 5. 16 ∼ 6. 3
• 조사방법 : 조사자의 전화 및 팩스, E-mail로 설문지 송수신으로 설문접수
• 응 답 율 : 설문조사 대상자 208명 중 123명 응답(응답율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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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지
1. 남북경제협력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남북경제통합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전제
로 할 때, 다음과 같은 단계별 관계발전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계별로 
우선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프라부문의 우선순위 순으로 3개 선
택해 주십시오.
 < 남북한 경제통합의 단계별 이행과정 > 
구 분




▲4대 기본합의서의 구체화 및 안정적 운영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합의 및 산업분야에 대한 
남북한 공동의 발전방향 모색
▲금융 및 관세분야에 대한  
  남북한 공동체 형성을    





▲남북 물류․인프라 연계 체계가 기본적으로 완성
▲물류․인프라연계가 단일 
경제권 직전 단계 수준까지 
형성되는 단계
   자료: 김영윤. 2004. “남북연합과 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신정현 외. 「국가연합사례와 남북
한 통일과정」. 서울: 한울아카데미. p 283. 
10년이내(중단기):  (     ,     ,    )
장            기:  (     ,     ,    )
구    분
①  철       도
②  도       로
③  항       만
④  공       항
⑤  정 보 통 신
⑥  전       력
⑦가스/석탄/석유
⑧  산 업 단 지
⑨  물 류 시 설
⑩ 생활편익시설
2. 남북인프라협력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칠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핵문제 및 남북관계 등 정치외교적 요인  
 ② 대내외 경제여건 및 재원조달 등 경제적 요인
 ③ 사회적, 심리적 요인       ④ 기술적 요인           ⑤ 기타(           )  
제3장 북한의 중장기 에너지설비 투자수요  191
부록   191
3. 남북인프라협력의 우선순위 결정시에 기준이 될 수 있는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하
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다음 가운데 무엇입니까? 
 ①  인프라 개발의 경제적 효과
 ②  양측의 수용가능성 등 정책적 실현 가능성 
 ③  남북경제의 균형발전 등 국토공간적 요소
 ④  기타(                                  ) 
4. 지금부터 10년 이내에 철도부문에서 우선적인 남북협력이 필요한 노선은 무엇인지 
우선순위 순으로 2개 선택해 주십시오.(     ,    )
 ① 경의선      ② 경원선       ③ 동해선       ④ 금강산선       ⑤ 기타(     )
 
5. 지금부터 10년 이내에 도로부문에서 우선적인 남북협력이 필요한 노선은 무엇인지 
우선순위 순으로 2개 선택해 주십시오. (     ,    )
 ① 서울-개성-평양간 도로축                        ② 강릉-원산-함흥간 도로축
 ③ 서울-원산-함흥간 도로축                        ④ 기타(            )
6. 지금부터 10년 이내에 항만부문에서 우선적인 남북협력이 필요한 북한의 주요 항
만을 우선순위 순으로 2개 선택해 주십시오. (     ,    )
 ① 남포                          ② 원산                         ③ 해주         
 ④ 청진                         ⑤ 나진선봉                    ⑥ 신의주  
7. 지금부터 10년 이내에 남북해운협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항로는 어디인지 우선순
위 순으로 2개 선택해 주십시오. (     ,    )
 ① 인천-남포                ② 인천-해주              ③ 부산-남포 
 ④ 부산-청진                ⑤ 부산-나진선봉          ⑥ 부산-해주 
 ⑦ 동해-원산 
8. 남북인프라협력은 다음 가운데 어떠한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
 ① 남북협력기금 등 우리의 공적 자금 투입
 ② 국내민간자본 유치 
 ③ 남북한 정부의 협력하에 국제사회의 공적 자금 유치
 ④ 국제민간자본 유치
9. 남북인프라협력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핵문제 등 정치군사적 요인과 상관없이 지원
 ② 핵문제 등 정치군사적 문제와 연계해서 신중하게 추진
 ③ 잘 모르겠음
10. 남북인프라협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 원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 
 ① 지원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       
 ② 남북협력의 상호 호혜성 유지
 ③ 한반도의 균형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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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북한의 인프라개발에 참여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은 어떠한 형태
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남북협력기금 등 금융지원                          ② 세제상의 지원 
 ③ 행정적 지원                                      ④ 기타(                )
12. 남북인프라협력과 관련해서 정부의 지원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존 남북경제협력기금 활용                     ② 별도의 남북인프라기금 조성 
 ③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차관제공 및 우리정부의 보증 ④ 기타(                )
13. 남북인프라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30%이내         ② 30-50%          ③ 50%-80%           ④ 전액지원
14. 남북인프라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별도의 제도나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 
 ① 관련 특별법과 범정부차원의 기구가 필요              
 ② 기존 제도와 기구로도 충분
 ③ 잘 모르겠음
15. 남북인프라협력과 관련해서 주변국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                         ② 필요없다                   ③ 잘 모르겠다
(‘① 필요하다’ 로 선택하신 경우 아래 15-1과 15-2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 남북인프라협력과 관련해서 주변국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경우 어
느 국가와의 협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우선순위 순으로 2개 선택해 주십시
오. (     ,    )
 ① 미국       ② 일본        ③ 중국        ④ 러시아         ⑤ 기타(     )
15-2. 앞의 문항에서 1순위로 지목하신 국가와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언급해주십시오. 
 (                                                                             )
16. 남북인프라협력과 관련해서 동북아인프라협력측면의 주요 사업으로서 지금부터 
10년이내에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사업들을 우선순위 순으로 3개 선택해 주십
시오. (     ,     ,    )
① 경의선, 경원선 또는 동해선과 대륙횡단철도(TSR/TCR)의 연결
② 남북종단 고속화도로와 아시아 하이웨이(Asia Highway)의 연결
③ 남북한 항만과 동북아 주변국 항만간의 물류망 연결
④ 동북아천연가스공급망 건설과 남북한 공급망 연결
⑤ 동북아송유관 건설과 남북한 공급망 연결
⑥ 동북아전력연계와 남북한 전력망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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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개발과 남북한 경제 파급효과 분석방법
1. 분석 모형
◦ 본 연구에서는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공
급 및 개발 정책이 남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노동 및 자본의 기본 생산함수 형태에 인구, 거리, 발전량 등의 변수를 추가











(제약 : β 1+β 2=1) (식1)
VAi : 지역별 제조업 부가가치
Li : 지역별 제조업 종사자수
Ki : 지역별 제조업 유형고정자산
Pi : 지역별 인구
Ei : 지역별 전력발전량
dij : 지역간 육상 거리 = 도로거리 × 0.79 + 철도거리 × 0.21
edij : 지역간 유클리안 거리
β,β1,β2,α1,α2 : 모수
◦  모형의 종속변수인 지역별 산업별 제조업 부가가치와 독립변수인 종사자
수, 유형고정자산 등은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지역별 인구는 
통계청 추계인구자료를 기준으로 지역별 발전량은 에너지통계연보를 기
준으로 구축함 
◦ 거리는 크게 도로거리, 철도거리, 절대거리로 나눌 수 있는데 도로 거리는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구간별 거리표를 이용하였고, 철도거리는 한국철도공
사의 역간 거리표를 이용하였으며, 절대거리는 지역별 좌표를 이용하여 유
클리디안 거리로 산정하여 자료를 구축함
 - 도로 거리는 국도와 고속도로 거리의 가중 평균치로서 국도와 고속도로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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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치는 각각 도로의 평균 설계 속도를 고려하여 0.41 및 0.59로 가정하고, 지
역간 육상거리는 지역간 도로 및 철도 거리의 가중 평균치로서 도로와 철도
의 가중치는 두 교통수단간 수송 분담률을 고려하여 0.79 및 0.21로 설정함 
◦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남한의 15개 지역과 평양시, 개성시, 
남포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
도(북한), 자강도 등 북한의 11개 지역임
◦ 자료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1979년∼1999년이되, 분석 시점은 크게 두 시점
(1979∼1985년, 1986∼1999년)으로 구분함
 - 2000년 기준 북한의 GDP는 남한 GDP의 30%정도로서 이는 남한의 1980년 
수준에 해당됨
 - 따라서 북한 경제는 남한보다 약 2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이에 따라 북한의 
생산함수는 남한의 1970년대 및 1980년대 경우와 유사하다고 판단함 
◦  다음의 표는 분석에 사용된 변수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사용된 변수는 지
역별 제조업 부가가치, 종사자수, 유형고정자산 자료와 인구 및 전력발전
량을 거리가중치를 적용한 자료로 네 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음
<부표 1> 변수 내용
주1) 거리가중치 = 1/[도로거리*0.79+철도거리*0.21]^1.5
주2) 절대거리가중치 = 1/[절대거리]^1.5
변수명 변수내용 비고
LDvat ln(지역별 제조업 부가가치/GDP 디플레이터)
Lemp ln(지역별 제조업 종사자수)
LDstock ln(지역별 제조업 유형고정자산/GDP 디플레이터)
pd 지역별 인구 * 거리가중치 주1)
ed 지역별 발전량 * 절대거리가중치 주2)
제3장 북한의 중장기 에너지설비 투자수요  195
부록   195
◦  본 연구에서 추정한 생산함수의 유형은 (식 2) 임
LDvat=β+(1-β 2)Lemp+β 2LDstock+α 1PD+α 2ED  (식 2)
◦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남한의 1979년∼1985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경
우, 모형 적합도(R-Square)가 97%로 매우 높으며 모든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1986년∼1999년의 경우에는 모형 적합도가 높지만 전력 변수의 
p-value가 0.5002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1979년~1985년의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함수는 북한경제를, 1986년~1999년









pt 5.2524 <.0001 4.5538 <.0001
LEMP 0.4303 <.0001 0.3586 <.0001
LDST
OCK 0.5697 <.0001 0.6414 <.0001
PD 1.19E-06 0.007 1.34E-06 <.0001
ED 2.31E-06 0.0579 3.81E-07 0.5002
모형적합도(R-Square) 0.9768 0.9604
◦ 사회간접자본투자 대안를 분석하기 위해서 북한 인구는 2000년 북한의 지
역별 인구자료를 이용하였으나, 종사자수의 경우는 남한의 인구대비 종사
자수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유형고정자산의 경우는 지역
별 인구비중과 2000년 기준 남한 대비 북한의 GDP 비중인 30.4%를 이용하
여 산출함(<부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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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시도별 거리는 도로와 철도로 구분하여 산정함
 - 지역별 거리 중심(centroid)은 <부표 4>와 같고, 도로 및 철도의 대안별 지역
간 거리는 <부표 5> 및 <부표 6>에 정리된 바와 같음 
<부표 3> 남․북한의 종사자수, 유형고정자산, 인구
주 : 북한의 전력발전량은 북한 총액을 지역별 인구로 배분한 것임




서울 279,314 9,328,088 10,373,234 387,500 
부산 184,647 8,929,621 3,812,392 211,200 
대구 128,320 7,967,448 2,538,212 0 
인천 208,096 17,441,676 2,562,321 4,750,000 
광주 47,569 5,109,283 1,375,212 0 
대전 37,555 3,758,847 1,390,510 0
울산 131,771 30,211,814 1,044,161 3,400,000 
경기 747,550 62,563,162 9,280,013 5,182,570 
강원 32,284 5,420,803 1,559,042 3,498,850 
충북 104,138 12,947,068 1,504,722 1,616,850 
충남 129,484 23,563,236 1,930,234 7,004,021 
전북 73,018 9,794,183 2,006,500 797,613 
전남 66,748 17,044,150 2,134,629 4,941,450 
경북 205,743 26,819,506 2,813,551 7,754,733
경남 272,070 22,836,918 3,108,674 6,483,060 
제주 4,283 283,233 543,323 0




평양시 170,512 11,200,839 3,084,000 505,777
개성시 20,070 1,318,387 363,000 59,532
남포시 43,789 2,876,480 792,000 129,888
평안남도 168,687 11,080,986 3,051,000 500,365
평안북도 134,740 8,850,988 2,437,000 399,668
함경남도 161,997 10,641,524 2,930,000 480,521
함경북도 122,797 8,066,493 2,221,000 364,244
황해남도 122,963 8,077,389 2,224,000 364,736
황해북도 92,056 6,047,146 1,665,000 273,060
강원도 77,736 5,106,479 1,406,000 230,584
자강도 68,503 4,499,948 1,239,000 203,196
량강도 37,984 2,495,129 687,000 112,668
소계 1,221,834 80,261,787 22,099,000 3,624,240
총계 3,874,424 344,280,823 70,075,730 46,02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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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북한의 시도구분 및 주요도시
구분 평양시 개성시 남포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강원도
주요도시 평양시 개성시 남포시 순천시 신의주시 강계시 혜산시 해주시 사리원시 함흥시 청진시 원산시










서울 0.0 417. 283.0 23.9 314.9 144.1 391.2 23.6 109.5 111.0 75.9 219.2 611.5 379.1 454.8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부산 417.4 0.0 134.4 441.3 243.9 273.3 54.8 393.8 484.8 306.5 341.5 335.9 194.1 150.9 37.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대구 283.0 134. 0.0 306.9 213.0 138.9 108.2 259.4 350.4 172.1 207.1 214.0 328.5 96.1 171.8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인천 23.9 441. 306.9 0.0 338.8 168.0 415.1 47.5 133.4 134.9 99.8 243.1 635.4 403.0 478.7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광주 314.9 243. 213.0 338.8 0.0 170.8 298.7 291.3 382.3 204.0 239.0 92.0 106.9 309.1 212.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대전 144.1 273. 138.9 168.0 170.8 0.0 247.1 120.5 211.5 33.2 68.2 75.1 467.4 235.0 310.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울산 391.2 54.8 108.2 415.1 298.7 247.1 0.0 367.6 458.6 280.3 315.3 322.2 248.9 96.1 92.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경기 23.6 393. 259.4 47.5 291.3 120.5 367.6 0.0 93.3 87.3 52.3 195.6 587.9 355.5 431.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강원 109.5 484. 350.4 133.4 382.3 211.5 458.6 93.3 0.0 178.3 143.3 286.6 678.8 446.5 522.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충북 111.0 306. 172.1 134.9 204.0 33.2 280.3 87.3 178.3 0.0 35.0 108.3 500.5 268.2 343.8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충남 75.9 341. 207.1 99.8 239.0 68.2 315.3 52.3 143.3 35.0 0.0 143.3 535.6 303.2 378.8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전북 219.2 335. 214.0 243.1 92.0 75.1 322.2 195.6 286.6 108.3 143.3 0.0 199.0 401.1 304.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전남 611.5 194. 328.5 635.4 106.9 467.4 248.9 587.9 678.8 500.5 535.6 199.0 0.0 345.0 162.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경북 379.1 150. 96.1 403.0 309.1 235.0 96.1 355.5 446.5 268.2 303.2 401.1 345.0 0.0 188.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경남 454.8 37.3 171.8 478.7 212.0 310.6 92.1 431.1 522.1 343.8 378.8 304.0 162.2 188.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평양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50.0 30.0 42.9 240.0 321.4 664.3 139.3 60.0 342.9 792.9 192.9 
개성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50.0 0.0 278.6 207.9 405.0 471.4 829.3 154.3 75.0 507.9 957.9 357.9 
남포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0.0 278.6 0.0 87.9 285.0 351.4 687.9 184.3 105.0 366.4 816.4 237.9 
평성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42.9 207.9 87.9 0.0 297.9 278.6 750.0 197.1 132.9 385.7 835.7 257.1 
신 의
주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40.0 405.0 285.0 297.9 0.0 383.6 897.9 394.3 315.0 597.9 983.6 447.9 
강계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21.4 471.4 351.4 278.6 383.6 0.0 1007.1 503.6 396.4 707.1 1242.9 557.1 
혜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664.3 829.3 687.9 750.0 897.9 1007.1 0.0 782.1 717.9 300.0 535.7 450.0 
해주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39.3 154.3 184.3 197.1 394.3 503.6 782.1 0.0 64.3 482.1 910.7 332.1 
사 리
원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60.0 75.0 105.0 132.9 315.0 396.4 717.9 64.3 0.0 417.9 846.4 267.9 
함흥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42.9 507.9 366.4 385.7 597.9 707.1 300.0 482.1 417.9 0.0 428.6 150.0 
청진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792.9 957.9 816.4 835.7 983.6 1242.9 535.7 910.7 846.4 428.6 0.0 578.6 
원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92.9 357.9 237.9 257.1 447.9 557.1 450.0 332.1 267.9 150.0 578.6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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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 남북한간 도로거리(대안1)
도로







서울 0.0 417.4 283.0 23.9 314.9 144.1 391.2 23.6 109.5 111.0 75.9 219.2 611.5 379.1 454.8 220.0 70.0 348.6 277.9 475.0 541.4 757.9 224.3 145.0 532.9 854.3 427.9 
부산 417.4 0.0 134.4 441.3 243.9 273.3 54.8 393.8 484.8 306.5 341.5 335.9 194.1 150.9 37.3 637.4 487.4 766.0 695.3 892.4 958.9 1175.3 641.7 562.4 950.3 1271.7 845.3 
대구 283.0 134.4 0.0 306.9 213.0 138.9 108.2 259.4 350.4 172.1 207.1 214.0 328.5 96.1 171.8 503.0 353.0 631.6 560.9 758.0 824.4 1040.9 507.3 428.0 815.9 1137.3 710.9 
인천 23.9 441.3 306.9 0.0 338.8 168.0 415.1 47.5 133.4 134.9 99.8 243.1 635.4 403.0 478.7 243.9 93.9 372.5 301.7 498.9 565.3 781.7 248.2 168.9 556.7 878.2 451.7 
광주 314.9 243.9 213.0 338.8 0.0 170.8 298.7 291.3 382.3 204.0 239.0 92.0 106.9 309.1 212.0 534.9 384.9 663.5 592.8 789.9 856.4 1072.8 539.2 459.9 847.8 1169.2 742.8 
대전 144.1 273.3 138.9 168.0 170.8 0.0 247.1 120.5 211.5 33.2 68.2 75.1 467.4 235.0 310.6 364.1 214.1 492.7 422.0 619.1 685.6 902.0 368.4 289.1 677.0 998.4 572.0 
울산 391.2 54.8 108.2 415.1 298.7 247.1 0.0 367.6 458.6 280.3 315.3 322.2 248.9 96.1 92.1 611.2 461.2 739.8 669.1 866.2 932.7 1149.1 615.5 536.2 924.1 1245.5 819.1 
경기 23.6 393.8 259.4 47.5 291.3 120.5 367.6 0.0 93.3 87.3 52.3 195.6 587.9 355.5 431.1 243.6 93.6 372.2 301.5 498.6 565.1 781.5 247.9 168.6 556.5 877.9 451.5 
강원 109.5 484.8 350.4 133.4 382.3 211.5 458.6 93.3 0.0 178.3 143.3 286.6 678.8 446.5 522.1 329.5 179.5 458.1 387.3 584.5 650.9 867.3 333.8 254.5 642.3 963.8 537.3 
충북 111.0 306.5 172.1 134.9 204.0 33.2 280.3 87.3 178.3 0.0 35.0 108.3 500.5 268.2 343.8 331.0 181.0 459.5 388.8 586.0 652.4 868.8 335.3 256.0 643.8 965.3 538.8 
충남 75.9 341.5 207.1 99.8 239.0 68.2 315.3 52.3 143.3 35.0 0.0 143.3 535.6 303.2 378.8 295.9 145.9 424.5 353.8 550.9 617.4 833.8 300.2 220.9 608.8 930.2 503.8 
전북 219.2 335.9 214.0 243.1 92.0 75.1 322.2 195.6 286.6 108.3 143.3 0.0 199.0 401.1 304.0 439.2 289.2 567.8 497.1 694.2 760.7 977.1 443.5 364.2 752.1 1073.5 647.1 
전남 611.5 194.1 328.5 635.4 106.9 467.4 248.9 587.9 678.8 500.5 535.6 199.0 0.0 345.0 162.2 831.5 681.5 960.1 889.3 1086.5 1152.9 1369.3 835.8 756.5 1144.3 1465.8 1039.3 
경북 379.1 150.9 96.1 403.0 309.1 235.0 96.1 355.5 446.5 268.2 303.2 401.1 345.0 0.0 188.3 599.1 449.1 727.7 657.0 854.1 920.6 1137.0 603.4 524.1 912.0 1233.4 807.0 
경남 454.8 37.3 171.8 478.7 212.0 310.6 92.1 431.1 522.1 343.8 378.8 304.0 162.2 188.3 0.0 674.8 524.8 803.3 732.6 929.8 996.2 1212.6 679.1 599.8 987.6 1309.1 882.6 
평양 220.0 637.4 503.0 243.9 534.9 364.1 611.2 243.6 329.5 331.0 295.9 439.2 831.5 599.1 674.8 0.0 150.0 30.0 42.9 240.0 321.4 567.9 139.3 60.0 297.9 619.3 192.9 
개성 70.0 487.4 353.0 93.9 384.9 214.1 461.2 93.6 179.5 181.0 145.9 289.2 681.5 449.1 524.8 150.0 0.0 278.6 207.9 405.0 471.4 687.9 154.3 75.0 462.9 784.3 357.9 
남포 348.6 766.0 631.6 372.5 663.5 492.7 739.8 372.2 458.1 459.5 424.5 567.8 960.1 727.7 803.3 30.0 278.6 0.0 87.9 285.0 351.4 552.9 184.3 105.0 321.4 642.9 237.9 
평성 277.9 695.3 560.9 301.7 592.8 422.0 669.1 301.5 387.3 388.8 353.8 497.1 889.3 657.0 732.6 42.9 207.9 87.9 0.0 297.9 278.6 507.9 197.1 132.9 340.7 662.1 257.1 
신의
주
475.0 892.4 758.0 498.9 789.9 619.1 866.2 498.6 584.5 586.0 550.9 694.2 1086.5 854.1 929.8 240.0 405.0 285.0 297.9 0.0 383.6 897.9 394.3 315.0 552.9 810.0 447.9 
강계 541.4 958.9 824.4 565.3 856.4 685.6 932.7 565.1 650.9 652.4 617.4 760.7 1152.9 920.6 996.2 321.4 471.4 351.4 278.6 383.6 0.0 872.1 503.6 396.4 683.6 1069.3 557.1 
혜산 757.9 1175.3 1040.9 781.7 1072.8 902.0 1149.1 781.5 867.3 868.8 833.8 977.1 1369.3 1137.0 1212.6 567.9 687.9 552.9 507.9 897.9 872.1 0.0 617.1 574.3 210.0 375.0 315.0 
해주 224.3 641.7 507.3 248.2 539.2 368.4 615.5 247.9 333.8 335.3 300.2 443.5 835.8 603.4 679.1 139.3 154.3 184.3 197.1 394.3 503.6 617.1 0.0 64.3 437.1 737.1 332.1 
사리
원
145.0 562.4 428.0 168.9 459.9 289.1 536.2 168.6 254.5 256.0 220.9 364.2 756.5 524.1 599.8 60.0 75.0 105.0 132.9 315.0 396.4 574.3 64.3 0.0 372.9 672.9 267.9 
함흥 532.9 950.3 815.9 556.7 847.8 677.0 924.1 556.5 642.3 643.8 608.8 752.1 1144.3 912.0 987.6 297.9 462.9 321.4 340.7 552.9 683.6 210.0 437.1 372.9 0.0 300.0 105.0 
청진 854.3 1271.7 1137.3 878.2 1169.2 998.4 1245.5 877.9 963.8 965.3 930.2 1073.5 1465.8 1233.4 1309.1 619.3 784.3 642.9 662.1 810.0 1069.3 375.0 737.1 672.9 300.0 0.0 405.0 
원산 427.9 845.3 710.9 451.7 742.8 572.0 819.1 451.5 537.3 538.8 503.8 647.1 1039.3 807.0 882.6 192.9 357.9 237.9 257.1 447.9 557.1 315.0 332.1 267.9 105.0 405.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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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7> 대안별 지역별 개방효과
(단위 : 백만원)












서울 2,063,830 2,078,351 2,078,481 2,078,484 2,078,360 2,078,493 
부산 1,549,778 1,552,089 1,552,120 1,552,101 1,552,092 1,552,103 
대구 1,260,350 1,262,897 1,262,930 1,262,912 1,262,899 1,262,914 
인천 2,777,870 2,794,131 2,794,290 2,794,275 2,794,143 2,794,284 
광주 654,163 655,380 655,396 655,387 655,381 655,388 
대전 510,532 512,142 512,161 512,154 512,143 512,155 
울산 2,988,151 2,992,816 2,992,877 2,992,839 2,992,821 2,992,844 
경기 9,860,974 9,917,418 9,917,982 9,917,929 9,917,460 9,917,962 
강원 600,812 602,972 602,997 602,988 602,974 602,990 
충북 1,652,071 1,657,993 1,658,064 1,658,040 1,657,999 1,658,044 
충남 2,666,706 2,678,003 2,678,130 2,678,097 2,678,012 2,678,104 
전북 1,166,003 1,168,802 1,168,838 1,168,820 1,168,805 1,168,823 
전남 1,588,891 1,590,704 1,590,727 1,590,711 1,590,706 1,590,713 
경북 3,207,864 3,213,042 3,213,110 3,213,068 3,213,047 3,213,073 
경남 3,210,622 3,215,194 3,215,254 3,215,215 3,215,199 3,215,220 
소계 35,758,615 35,891,934 35,893,357 35,893,020 35,892,041 35,893,110 
비교 100.000 100.373 100.377 100.376 100.373 100.376
북한
평양시 959,551 986,878 987,002 993,329 986,884 987,406 
개성시 110,428 122,345 122,354 122,359 122,346 122,361 
남포시 248,765 254,898 254,930 255,257 254,901 254,954 
평안남도 939,354 961,021 961,185 968,710 961,026 961,224 
평안북도 735,998 745,716 745,737 745,873 745,717 745,875 
함경남도 884,229 894,898 894,933 896,460 894,899 895,056 
함경북도 669,013 675,363 676,066 675,388 675,374 675,391 
황해남도 677,688 707,369 707,431 707,579 707,373 707,560 
황해북도 513,495 534,933 534,987 535,269 534,937 535,311 
강원도 424,872 431,814 432,415 431,855 431,849 431,816 
자강도 372,898 375,866 376,225 375,875 375,887 375,867 
량강도 208,149 213,454 213,655 213,495 213,466 213,455 
소 계 6,744,439 6,904,556 6,906,923 6,921,450 6,904,658 6,906,278 
비 교 100.000 102.374 102.409 102.625 102.376 102.400
총  계 42,503,054 42,796,491 42,800,280 42,814,470 42,796,699 42,799,388 
비  교 100.0000 100.6904 100.6993 100.7327 100.6909 100.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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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남북 에너지협력관련 투자비용 추정근거
1. 북한의 중장기 에너지설비 투자수요1)
1) 에너지 수요전망
<부표 8> 북한의 중장기 주요 에너지지표 전망 
2003 2010 2015 2020
1인당에너지
(TOE/인) 0.71 1.18 1.90 2.88
에너지자급도
(%) 92.4 88.5 77.3 57.9
석탄의존도
(%) 69.3 66.1 58.8 46.1
석유의존도
(%) 7.6 11.3 22.1 38.3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부표 9> 북한의 중장기 일차에너지 수요전망
(단위 : 천TOE) 
구    분 2003 2010 2015 2020 '03-'20
석    탄 11150 18282 27468 34803 6.9
석    유 1219 3133 10306 28937 20.5
천연가스  51 302 2838 -
수    력 2930 3181 3817 4135 2.0
원 자 력  1643 3285 3285 -
기    타 780 1368 1500 1500 3.9
합    계 16079 27658 46678 75498 9.5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1) 중장기 북한 에너지수요 전망 분석은 2003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수행한 “남북통합 에너지수급구조 
분석 연구”의 수요전망 분석 모델을 그대로 원용하여 수행되었으며, 단지 2002년도인 전망의 기준년도
를 2003년도로 수정하여 전망모형을 재운영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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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0>북한의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수요전망
(단위 : 천TOE) 
구    분 2003 2010 2015 2020 '03-'20
석    탄 6467 10604 15107 19142 6.6
석    유 853 2514 8773 24204 21.8
천연가스  51 302 1641 -
기    타 780 1368 1500 1500 3.9
전    력 1180 2565 4532 8204 12.1
합    계 9280 17103 30215 54690 11.0
<부표 11> 경제성장 경로별 북한의 수요부문별 최종에너지 수요전망
(단위 : 천TOE, %)
구    분 2003 2010 2015 2020 '03-'20
산업부문 6491 11641 20218 35872 10.6
수송부문 304 922 2257 5119 18.1
가정부문 1427 2497 3871 6909 9.7
기타부문 1058 2049 3869 6791 11.6
합    계 9280 17103 30215 54690 11.0
2. 개보수비용 산출기준
◦ 수력발전 설비 개보수비용 기준 : 한국전력공사가 개보수 실적의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작성한 '수력발전소 성능개선공사 예산검토 
보고서'를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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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2> 수력발전소 성능개선공사 예산검토 보고서 
 1. 기 준 년 도       : 1999
 2. 기준적용 형식     : Francis
 3. 적용설비용량      :  40MW
 4. 예상금액 (원/kW) :  205,000
 5. 금액산출근거










수차교체 화천 ('91)   1,100,000 1.008 1.3    1,441,440 
고정자 교체 화천 ('91)   2,400,000 1.008 1.3    3,144,960 
발전기축수 청평 ('91)   1,030,000 1.008 1.3    1,349,712 
조속기 화천 ('98)     435,000 1.007 1.0      438,045 
AVR 팔당 ('95)     635,000 1.034 1.0      656,590 
배관교체 팔당 ('99)     120,000 1.000  1.0      120,000 
제비용(15%)     858,000    1,072,612 
합  계   6,578,000    8,223,359 
단가(천원/kW)          205 
- 물가상승율은 "한국은행 통계자료 전기기계장치 상승율"을 참고함
- 용량증가율은 기준용량이 40MW, 기 실시한 설비용량이 30MW이므로 30%를 증가함.
- 조속기, AVR, 배관교체비용은 등가한 것으로 기준함.
자료: 한국전력공사
◦ 화력발전 설비 개보수 비용 기준2) : 북한의 화력발전설비는 선봉발전소를 
제외하고 석탄발전소이며 대부분 단위기 용량이 5만 KW급임. 따라서 북한
의 화력발전 보수비용 추정을 위해 비슷한 규모의 남한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비용을 참조함 
 - 북한의 경우 대부분의 화력설비가 러시아와의 정치적 관계변화 후 10여년 
이상 유지보수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부품조달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
을 감안하면 남한의 15년 연장 보수투자비를 북한의 화력설비 개보수 비용
으로 적용하는 것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남한 노후 무연탄발전소의 15년 연장, 탈황설비 제외 투자비를 기준으로 볼 
때 북한의 화력발전 개보수비용은 KW당 39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
2) 정우진. 2001 「에너지산업의 대북한 진출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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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규 무연탄화력설비의 건설단가가 KW당 200-250만원 수준이므로 개
보수 비용이 남한기준 신규 설비의 15%- 20% 정도인 것으로 파악됨
<부표 13> 노후 무연탄화력의 수명연장 방안별 투자비
(단위 : 백만원)
5년 10년 15년
 보일러 2,210 6,756 17,564
 터 빈 1,255 1,552 8,196
 BOP 설비 - 815 6,877
 탈황설비 16,251 16,251 16,251
 (직접 공사비) (19,716) (25,374) (48,888)
 간접 공사비 4,522 5,820 12,414
총 투자비 24,237 31,194 61,301
탈황설비 제외 투자비 18,301 20,710 39,611
투자비단가(원/KW) 183,006 207,104 396,108
- 5만KW급 2기(100,000KW) 기준 보수투자비
- 2000년 금액기준. 1995년 실제 산정치를 전기기계품목의 생산자물가지수로 조정
- BOP설비 : 복수 및 냉각, 급수, 배관류, 보충수, 밀봉, 진공설비 등 
- 간접공사비 : 기술용역비, 외자조작비, 예비비, 건중이자 등
- 탈황설비제외투자비 = (직접공사비-탈황설비)+(간접공사비-(탈황설비/직접공사비)
- 투자비단가는 탈황설비제외 투자비를 기준으로 산정
자료 : 한국전력. 1995
3. 북한 신규발전소 건설비용 
◦ 건설단가 : 북한 자원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평균적인 건설단가를 추정하
는 것이 불가능하고 북한에서 공급 가능한 토지, 노동, 기술, 자재 등에 관
한 정보가 불확실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할 경우에 소요
되는 건설단가를 활용함 
◦ 건설단가와 관련한 자료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수행한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기반구축 연구: 경제성 분석’을 이용하였고, 이 연구에서는 우
리나라 수력발전소 건설단가를 195만 8,750원/kW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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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4> 신규발전소 건설단가







자료: 1) 류지철,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기반구축 연구: 경제성 분석, 에너  
    지경제연구원, 2004
자료: 2)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발전설비 특성자료, 한국전력 수급  
    계획처, 2002
◦ 화력발전소 투자비는 우리나라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한 건
설단가를 활용함
 - 환경비용의 경우, 북한의 경우도 2015년 이후의 건설비용이므로 탈황설비 
등의 환경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유연탄화력과 중유화력은 500MW급, 가스복합화력은 50MW급 발전소의 신
규건설 단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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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4. 체제전환국의 인프라 시설 개보수 사례
1. 폴란드 
1) 도로부문
◦ 체제전환 이후 폴란드 경제는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였지만,  인프라시설의 
공급 부족으로 민간부분의 발전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저해요인으로 작용
하여 회복의 속도는 점차 약해짐 
 -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도로교통에 대한 수요급증을 반영한 교통시스템
을 재정비하는데 주력
 - 체제전환 이전에 유럽 각국과의 밀접한 연계와 통합을 고려하지 않은 도로
망으로는 시장경제하에서의 경제활동전반을 지원해 주기에는 부족하였음
 - 특히 도로분야의 경우 교통량이 매년 5.5∼6.5% 정도 증가하였고, 인구규모
가 비슷한 유럽국가들과 거의 같은 교통량 수준에 도달하였음
 - 바르샤바나 포츠난 같은 대도시의 경우 차량 보유면에서 1980년대 중반에 
인구 1000 명당 300 대에서 1990년대 후반에는 인구 1000명당 400 대로 증
가함1) 
◦ 이와 같은 도로부문에서의 수요증가에 따라 폴란드 정부에서는 도로부문 
운영의 현대화를 가속화하고자 하는 프로젝트(Poland-Road II Project)를 수
행함
 - 국가 간선망 개선이나 도로안전도 개선, 운영 및 관리방안 제고 등과 같은 
분야에 중점
 
1) World Bank. 1999. "Poland Strategic Priorities for the Transport Sector". Document of the World Bank.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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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젝트는 정책, 제도, 물리적 투자 등의 3가지 분야로 구분
 - 첫째, 정책분야에서는 간선도로의 유지 및 기능강화, 수요자의 요구수준에 
부합, 비용과 편익간의 적절한 균형 달성, 도로-분담정책 강화,  민영화 가속
화 등에 중점
 -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는 도로 유지, 재정적․기술적 능력개선에 중점을 둔 
도로부문의 발전과 민영화촉진, 도로 안전을 위한 중앙부처간 협력과 조정
능력 개선, 도로안전과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차검사소 네트워크 지원 
등에 중점
 - 셋째, 물리적 인프라 구축의 측면에서는 ‘GDPR2) 1996-2000’의 일환으로 개
보수, 정비, 포장, 긴급시설 구축, 혼잡도시 주변의 우회도로 건설, 다리 건
설, 기술적 지원과 도로안전을 위한 교육훈련 등에 중점
※ 그러나 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대부분이 기존도로의 개보수와 기능강화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특별히 환경적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았고, 기존 인프라시설의 기능
과 품질향상을 통해 환경을 오히려 개선하기도 함
◦ 도로부문에서의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비용은 총 4억 3600만 달러이고 이중 
50.4% 인 2억 2000만 달러를 외자에 의존함
 - 폴란드 정부는 국내 비용을 GDPR와 MTME3)를 통해서 조달하였음
 - 이와 같이 도로부문의 인프라시설 확충과 개보수는 첫째, 차량운전비용절
감 둘째, 적절한 유지와 보수를 통한 향후 재건설 비용의 감소 셋째, 교통사
고 감소 넷째, 국내건설산업의 경쟁유도를 통한 건설비용 절감 등을 유도함
2) General Directorate of Public Roads
3) the Ministry of Transport and Maritim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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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부문
◦ 폴란드의 경우 체제전환 이전부터 방대한 철도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체제전환 이후 도로부문의 성장으로 인해 폴란드 국영철도(PKP)는 1980년
대 후반에 비해 1990년 후반에 들어서는 수송능력을 약 절반가까이 상실하
는 위기에 봉착함 
◦ 장거리 수송이나 교외지역 통근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에 비해 우위를 유
지하고 있으나 승객유치면에서 지속적인 감소로 폴란드 국영철도의 시장
은 크게 잠식당함
 -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목적으로 폴란드 교통부에서는 시장경제에 적합한 
철도교통체계 수립을 위한 법률을 발표함
 - 철도분야의 구조조정을 위한 법률은 1984년 11월의 교통법 개정에서도 그 
시작을 찾을 수 있으나 1995년 제정된 폴란드국영철도 구조조정법률
(Polskie Koleje Panstwowe -PKP)은 폴란드국영철도를 화물운송부분, 승객운
송부분, 철도차량과 인프라부분의 세 가지 사업영역으로 분리하여 재조정
함
◦ 또한 1998년에 새로 조직된 폴란드국영철도는 유럽연합이 1991년부터 철도
분야 개혁을 추진하면서 실시했던 것과 동일한 원칙(Directive 91/440)을 적
용하기도 함
 - 첫째, 철도기업은 국가의 보호로부터 독립하여 경쟁적인 시장하에서 운영
 - 둘째, 철도인프라시설은 철도운영과 분리
 - 셋째, 일반적인 보조금은 폐지하고, 비경제적인 노선에 대한 공공서비스적 
지원에 대한 것은 철도기업과 정부간의 공식적인 계약하에 제공
 - 넷째, 국제적인 철도망 연계와 수송수단간 연계는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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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2000년에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 영역별 분야별 
기업을 운영
◦ 2005년 말에는 정부지분의 일부를 제외를 나머지부분을 공공에 매각하고 이
를 통해 민영화 달성을 추구함
◦ 폴란드의 철도분야의 경우 체제전환 이후 국영기업을 정비하려는 일련의 법
률제정을 통해 구조조정을 실시한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음
3) 해상인프라
◦ 발틱해의 긴 해안선을 따라 인접한 폴란드는 해상교통이 폴란드 경제에서 
주된 역할을 수행함
 - 해상교통이 폴란드 국가 전체의 교통분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로, 
연간 5000 만톤 이상을 항만을 통해 운송함
 - 주요 항구로는 Gdansk항(41% : 화물분담율), Gdynia항(15%), Szczecin항과 
Swinoujscie항(37%) 등 4개가 있음
◦ 폴란드의 주요 항구는 로테르담이나 함부르크 같은 주요 항구와 화물 수송
측면에서 경쟁관계에 있으며, 국내적으로 도로, 철도, 파이프라인 등과 경
쟁관계에 있음
 - 그러나 체제전환 이후에 유럽연합이나 그 외 유럽 국가들과의 무역에 있어
서 요구되는 항구의 새로운 시설(파제, 수로, 육지와의 접근성)이 매우 취약
한 실정이었음
 - 특히 국내 수송체계와의 효율적인 연계가 미약하여 항만에서 물류처리 시
간이 지연되기도 함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1996년 8월 ‘은행지원항구접근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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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통해 Gdansk항, Szczecin항, Swinoujscie항에 도로와 다리 건설
을 지원함
◦ 이 중 Szczecin항과 Swinoujscie항의 개보수 프로젝트는 항구에 대한 접근성
과 운영을 개선시키는데 중점을 둠
 - Szczecin항과 Swinoujscie항의 개보수 프로젝트는 총 860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이중 IBRD에서 3800만 달러를 지원하였고 , Szczecin과 
Swinoujscie의 항만당국에서 2000만 달러, 폴란드 정부(MTME)에서 2800만 
달러를 각각 부담함
 - 이 프로젝트는 폴란드 정부에서 Szczecin항과 Swinoujscie항의 경쟁력제고와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에서 그 시발점을 찾을 수 있음
◦ 폴란드의 인프라시설 확충 및 개보수에 관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철도분야
에서는 경쟁력제고를 위해 폴란드 국영철도의 구조조정과 사업영역별 분
화, 도로분야에서는 대중교통과 차량 이용의 균형 유지, 환경친화적인 도로
교통 구축, 항만분야에서는 항구의 현대화가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일련의 프로젝트와 법령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민간의 참여
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진입장벽의 제거였음
2. 헝가리
◦ 동유럽 국가중에서 경제체제 전환을 최초로 추진함 
 - 체제전환 이전에 독점적 시장 특성으로 인해 비효율적이고 경쟁력이 낮은 
인프라 부분이 경제활동을 부흥시키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역할
을 담당하기에는 부족함을 인식함
◦ 헝가리에서 인프라부문의 기능과 역할 제고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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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함
 - 첫째, 왜곡이 없고 효율적인 경쟁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본 틀 형성
 - 둘째, 정책안정성과 투자자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 확립
 - 셋째, 적절한 가격체계 도입으로 소비자, 서비스 공급자, 투자자 등 각각의 
경제주체들이 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넷째, 수익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철폐
 - 다섯째, 공급부족이 있는 인프라시설에 대한 개방을 촉진하는 규정 신설
 - 여섯째, 총체적인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경쟁력이 있으면서도 중립적인 
체계 도입
◦ 이와 같은 배경하에 헝가리는 전기, 가스, 통신 등과 같은 인프라부분에서의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추진함
1) 전력공급산업(Electricity Supply Industry)
◦ 1992년 이전에는 수직적 단일통합체계를 이루고 있었는데, 1992년 1월 
Magyar Villamos Muvek Trust(MVMT) 가 해체되고 민영화를 준비하는 과
정에서 8개의 전력회사와 6개의 배전회사, 1개의 송전회사로 각각 분리됨
 - 6개의 배전회사는 1995년 해외의 전력회사에 매각되었고, 1개의 화력전기
회사와 원자력전기회사(중앙정부 99.8% 소유, 지방정부 0.2% 소유)만이 헝
가리 정부와 지방정부의 소유로 됨
◦ 1997년 5월, 체제전환국으로서는 최초로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 IEA)에 가입함
◦ 1993년 의회에서 승인된 ‘헝가리 에너지 정책(Hungary's energy policy)'은 다
음과 같은 주요 전략적 목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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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 일방적인 에너지 수입의존도 저감(수입국 다변화)
 - 둘째, 에너지 분야에서의 정부의 개입을 최저수준으로 제한
 - 셋째, 에너지의 효율성 개선
 - 넷째, 민간자본의 참여와 수요자에 부합하는 저비용, 유연한 에너지 시스템 
도입
 - 다섯째, 경제적 비용을 반영한 가격자유화
 - 여섯째, 환경우선고려
 - 일곱째, 독점적 활동을 규제하면서 시장경제에 적합한 규제 도입
 - 여덟째, 에너지 투자 의사결정에 민간의 참여 
◦ 전력공급산업에서의 구조조정, 규제, 민영화는 헝가리 정부가 달성한 주된 
성과이며, 체제전환국사이에서도 두드러진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토대 마련이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획득하는
데 크게 기여함
2) 통신부문 
◦ 헝가리의 통신부문 현대화는 1989년 이후 큰 진전을 보임 
◦ 헝가리정부는 우선 국영기업체제로 운영되던 것을 민영화, 인프라시설을 
개발하는데 투자할 의향이 있는 투자자에게 기업을 매각, 그리고 이러한 
투자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투자기업에게 2002년까지 독점적인 판매권을 
부여하는 등 경쟁체제 도입을 유도함
 - 통신분야에서의 낙후성이 신속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갖춘 현대적 시스템으
로 발전하게 된 것은 규제에 대한 벤치마킹, 민영화, 해외자본의 본격적인 
유입, 경쟁적이고 시장중심적인 구조 도입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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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보급률이 1988년에 8.1%에서 1996년에는 26%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통
신회선이 1990년에 약 100만 회선이었던 것이 1996년에는 약 270 만 회선
으로 급증함
 - 이는 정부가 소비자 서비스 개선을 제도화하고  정부에서도 통화품질 개선




◦ 1996년에 중앙계획경제에서 자유시장경제로 경제체제를 전환함
◦ 루마니아 정부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최우선시 
하였고, 이러한 정부의 목표가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과 전략의 형태로 나타
나게 됨
 - 이를 위해 먼저 유럽내 다른 국가와 경제적 결합뿐만 아니라 사회적, 전략
적, 물리적 연결의 필요성을 인식함
◦ 루마니아 정부는 교통분야에서 철도와 도로를 중심으로 효율성 향상, 전반적
인 교통비용 절감, 도로안전도 개선, 주요 도시의 교통 혼잡과 오염 등 교통
의 부정적 영향 감소 등을 주된 전략으로 설정함
◦ 루마니아 정부는 교통분야의 개선을 위해 연차별로 다음과 같은 투자전략
을 수립함
 - 첫째, 이용자의 안전과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시설의 보수, 현대화, 
개발 추진과 교통흐름 개선과 역사적인 고도를 보존하는 것에 최우선을 두
고 도시간 및 도시내 교통 혼잡 감소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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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째, 교통체계의 재분류와 도로 행정의 구조조정, 민영화 및 국내건설산업
의 발전을 통한 도로의 효율성 증진
 - 셋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영철도기업의 경영구조 조정
 - 넷째, 철도와 도로분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민영화함으로써 국내 교통
시장의 자유화를 촉진
◦ 도로 연장의 경우 총 7만 8900km로 국토면적과 인구(2003년 기준, 2300 만
명), 차량수(350만대)를 고려해 볼 때 도로교통량 측면에서는 유럽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 그러나 시장경제의 도입에 따라 차량 보유의 증가, 승객 이동 급증 등이 예
상되고 결국 현재의 도로 교통 인프라 수준으로는 재화와 승객의 이동에 제
약이 예상됨
 - 또한 루마니아에는 주요 간선도로와의 직접적 접근이 불가능하여 도로수송
능력, 도로의 서비스수준, 교통안전 등이 경제활동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함
◦ 도로망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여 국가 도로망의 50% 이상이 열악한 수준이고 
또한 일반적 비용보다 평균 30∼56% 정도나 더 많은 도로교통비용이 발생
하는 것으로 2003년에 보고됨
◦ 더욱이 교통량에 급증에 따른 환경오염과 중세 때 건설된 도시도로를 운행하
는 버스와 트럭에서의 소음은 도로 개선을 절실히 요구하게 되었음
 - 높은 교통사고 위험
◦ 이에 대해 루마니아 정부는 도시우회도로 건설을 최우선시 하게 됨
 - 도시우회도로는 시내로부터 교통량을 감소시키고, 오염과 교통사고위험 감
소, 승객이나 화물의 시간 및 비용 절감, 신규이용가능 토지 제공으로 도시
의 성장성 제고 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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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의 경우 총 연장 2만 2298km 로 이 중 전철화 노선이 36%, 복선화 노선
이 27% 정도임
 - 2003년 기준으로 약 81억 명-킬로미터(passenger-km)4), 173억 톤-킬로미터
(ton-km)5)로 루마니아 국가 전체의 여객과 화물의 45%를 담당함
◦ 철도 수송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감소하면서 적자규모는 증가되었는데, 루마
니아 국영철도회사는 유지와 시설 투자를 위한 재원확보마저도 곤란하게 
됨
 - 필요이상의 과다한 고용규모와 낙후된 시설, 다른 국영기업의 철도이용에 
대한 요금 미징수 등으로 인해 적자규모는 더욱 증가함 
◦ 결국 정부에서는 예산 부담 감소와 유럽연합으로의 진입을 위해서 1996년 
철도개혁프로그램을 수립함
 - 이 개혁 프로그램은 세계은행, EBRD, EU, 그리고 루마니아 정부에서 공동
으로 재원을 조달하였고 이전의 국영철도회사(SNCFR)는 인프라부분(CFR), 
화물부분(Marfa), 여객부분(Calatori) 등 3개로 분리됨
◦ 그리고 2003년에는 새로운 철도법이 제정되어 철도산업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고 시장수요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기위해 운영의 효율성을 증가시키
고자 함
 -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 정부가 철도분야의 적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2002년 한해에만도 약 170 백만 달러를 보조금으로 지불함
※ 확장적인 운영과 경쟁력 낮은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부실한 철도운영이 철도분야의 
총체적인 적자를 초래
4) 명-킬로미터(Passenger.Km) : 열차편당 수송승객에 해당 운송킬로미터를 곱한값들의 총합계로, 철도
의 여객수송실적을 비교하는 대표적기준단위
5) 톤-킬로미터(Ton.Km) : 열차편당 수송톤수에 해당 수송킬로미터를 곱한값들의 총합계로, 철도의 화
물수송 실적을 비교하는 대표적기준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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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 체제 전환국의 철도, 도로, 항만, 전기 등의 인프라 시설에 대한 개보수와 
개혁을 수행함에 있어 우선 실시한 것이 민영화임
 - 민영화는 과거 독점적 지위를 통해 조직적인 비효율과 방만한 경영 등을 일
소하기 위한 첫 단계이며, 해외투자자의 투자참여를 유도하는 데에도 유효함
◦ 그리고 정부가 투자자에 대해 투자금액 회수에 대한 보장을 해 줌으로써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 내고, 이 과정에서도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효율적
인 시장상황을 조성함
◦ 체제전환 이전에는 외국과의 물리적 인프라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
았음에도 경제성장과 발전에는 큰 장애요인이 되지 않았으나, 경제체제가 
개방되고 외국과의 교역이 활발히 전개되는 상황에서는 국내 중심의 인프
라 시설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함
◦ 또한 철도의 경우 막대한 투자비용과 운영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 
등으로 인해 국영철도회사가 정부재정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함
◦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도로의 경우 국가 경제력과 개인소득 향상에 따라 차
량소유가 증가하고 이동에 대한 수요가 동반 증가함으로써 도로에 대한 수
요가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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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5. 한반도의 통합적 인프라구축에 대한 국제워크샵 개요 
● 일시: 2005년 9월 29일(목) 오전 10시-오후 6시
● 장소: 국토연구원 대강당
● 주최: 국토연구원
● 회의개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이후 한반도의 통합적 인프라개발방향
과 주변국의 협력방향에 대한 관련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 
10:00~10:15
10:15~12:00
1st Session: An Integrated Approach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the Korean Peninsula 
Chair: Prof. Kang, Jung Mo(Kyung Hee University)
Presentation 
Dr. Lee, Sangjun(KRIHS), 
"Integrated Inter-Korean Cooperation on Infrastructure"
Dr. Mitsuhashi, Ikuno(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The Direction of the Upgrading of the Korean Peninsula Transport 
Network and Priority Improvement Projects from the Perspective of 
North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Mr. Li, Kun(The Institute of Comprehensive Transportation of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between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Discussion
Mr. Li, Kotetsu(National Institute for Research Advancement)
Dr. Oh, Jaehak(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Dr. Kim, Kyung-Sool(Korea Energy Econom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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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6
:00
2nd Sess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Infrastructure Developemnt in the 
Korean Peninsula
Chair: Dr. Lee, Chang Jae(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Presentation
Prof. Calder, Kent E.(Johns Hopkins University.) 
"North Korea Energy Infrastructure: Avenu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Dr. Kachur, Anatoly N.(Pacific Institute of Geography Far Eastern Branch 
Russian Academy of Sciences)
"Background of developing the integration relations betwee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Korea and Russian Federation."
Dr. Kim, Won Bae(KRIHS)
"International cooperation framework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North 
Korea 
Discussion
Prof. Zang, Hyoungsoo(Hanyang University.)
Dr. Yoon, Deok Ryong(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Dr. Park, Chang-Won(SK telecom)




Chair: Prof. Ahn, Choong Yong(Chungang University.)
Discussion
Prof. Oh, Seung Yul(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r. Lim, Kang Taeg(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Dr. Koh, Il-Dong(Korea Development Institute)
Prof. Calder, Kent(Johns Hopkins University)
Dr. Kim, Won Bae(KRIHS)
Dr. Kachur, Anatoly N. (Pacific Institute of Geography Far Eastern Branch 
Russian Academy of Sciences)
End of the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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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6. 한반도 및 동북아인프라관련 자료
<부록그림 1> 시베리아 송유관 건설계획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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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2> 나선경제무역지대의 인프라 개발 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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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3> 동북아 고속도로망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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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7. 기타 자료






















5억('56∼'89) ② 총 25억DM
③차관지불보
증 




o '75∼'88년간 내독간교역시 물자 






o 현금 및 선물제공 ⑤ 626억DM
②서독주민→ 
동독정부





o 교회차원의 지원 (물자)
⑦ 56억DM  
민간부문 ⑤∼⑦총 748억DM
          총           계 ①∼⑦ 약 1,044.5억DM
   자료: 김영윤. 2004. “동서독 사례가 남북경협 활성화에 주는 시사점”. 남북경협포럼 발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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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6> 통행분야의 대동독 이전지출 내역
항  목 내        역
통과여객일괄금
통과여행협정(Transitabkommen)에 근거, 1972년 1월 1일부터 서독




서독에서 승용차로 동독지역을 여행하는 경우, 도로사용료 일괄지급
(1979년 10월 31일 합의. 1989년까지 년 5천만DM)
통과도로 건설·
보수비용 
1965년 이후 서독과 서베를린간 통과도로 개선을 위한 재정적지원 
Saale교(550만DM), Helmstedt-Berlin간 고속도로(1975년: 2억 5,950




서독지역에서 베를린간 철도통행 관련 서비스 개선비용
(1976년: 4,460만DM, 1980년: 8,900만DM)
통과수로·개선
비용 
서독-서베를린간 통과수로 피해복구(1978년:1억2천만DM)와 Teltow
운하 건설비용(1978년:7천만DM)지원, Mittelland운하 확장비용(1980
년:1억5천만DM)
서베를린  시민 
비자비용
서베를린 시민으로 동독 및 동베를린 체류시 비자비용(1972년부터 
1,206만DM)
   자료: 김영윤. 2004. “동서독 사례가 남북경협 활성화에 주는 시사점”. 남북경협포럼 발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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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7> 대북경협상황과 재원조달방안(Ⅰ)
  자료: 남성욱. 2004.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도출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발
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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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8> 대북경협상황과 재원조달방안(Ⅱ)
  자료: 남성욱. 2004.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도출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발
표논문. 
